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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정책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

만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먼저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른 경제사

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의 성숙과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

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

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사실상 불

가능해진 데 반해, 대유행의 충격에 대한 사회정책적 요구는 어느 때 높

았던 한 해였다. 따라서 달라진 환경에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영문 및 국문 자료로 수집하여 향후 현재와 같은 감염병 

상황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각국의 

현지 연구자가 집필했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문 및 영문 자료로 제공한다. 

이 국제사회사업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였

다. 미래전략연구실의 정홍원 연구위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연

구위원, 김현진 전문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의 전진아 연구위원, 사회서

비스정책연구실의 류정희 연구위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의 고혜진 부연

발┃간┃사



구위원이 참여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

다. 더불어 외부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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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응

  1. 사회정책적 대응

2020년은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 

-19)의 팬데믹(pandamic,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건강,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이 큰 변화를 겪은 한 해다. 따라서 각국

의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 등 의료시스템의 대응만이 아니라 팬데믹의 경

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도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영문 및 국

문 자료로 수집하여 향후 현재와 같은 감염병 상황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올해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2008년 경

제위기 등은 미래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사회 및 경제의 복원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

가 커졌다. 사회정책은 위기에 대한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 뿐 아니라 위

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정책에 대해 OECD, ILO 등 국제기구

에서도 각국의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자

원을 활용해 관련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과 서로 다른 제도적 환경을 

고려해 어떤 정책이 고려되었고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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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겨났는지, 이에 대해 각국은 어떤 고민을 기울이고 있는지 맥락과 

함께 정책대응을 살펴볼 때 각국 대응이 서로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소득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

응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며, 각국의 정책 대응 과정과 정책 사례를 소

개한다. 이 자료는 각국의 현지 연구자가 집필했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문 및 

영문 자료로 제공한다. 

  2. 보건정책적 대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 시기에 따라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에 따라 환자의 수 및 사망률이 상이하다. 직접적

으로 전염병 관리에 관계된 공중보건체계와 같이 ICU병상, 보건의료인

력, 개인보호장비(PPEC) 등은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요

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성의 근원과 함께 공

공병원 감소와 같은 변화가 보건정책개혁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에 따라 각국의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적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이 연구는 2008년 경제위

기 이후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이슈 및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대응의 주요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사

회에서 요구되는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검토하며 이에 따라 국가의 보건

의료정책적 대응에 대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소개한다. 한국 뿐만이 아닌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며 각국이 처한 상황과 상

이한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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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 구축

가. 구축 배경

최근까지 사회보장정책 연구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

나 아시아의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2019년까지 연구를 통해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를 구축

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은 기존 선진국의 바랄 역사와는 상이한 문화, 

경제, 사회적 발전 역사를 가지며, 향후 사회보장정책 개발과 연구에 사

회보장정책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 아시아 국가 특수성

을 반여하고자 하였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의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대체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정책적 및 보건정책적 대응을 전 세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 구축을 아시아에 집중하여 하는 것 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정책적 전문가 및 보건정책적 전문가를 통해 연구 내

용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사회정책전문가 및 보건정책전문

가 네트워크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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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 내용 및 활용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및 보건정책적 대응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제공한 연구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및 공동 연구를 

통하여 국별 사회정책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공

유 및 축적하도록 한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가별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의 변화 내용 등을 

조사하여 국가별 현지 연구자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자 

한다. 

다. DB 활용

기존에 협업 경험이 없던 현지 연구진에 정책보고서 혹은 발간지의 원

고를 요청하거나 컨퍼런스 발표자로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로 활용한다.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닌 서구 국가의 사회보장서

비스 시관,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정책연구자를 섭외하

여 각국의 상세하고 최신 업데이트된 정책 현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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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CARES Act 후속 정책에 대한 논의

제6절 CARES Act의 정치사회적 함의와 향후 전망





제1절 개요

본 연구보고서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경제 위기를 경험하며 미 연방

정부가 구제방안으로 도입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정치권에

서 논의되고 있는 후속 정책안들에 대해 살펴본다. CARES Act는 2조 달

러 (2,400조 원)가 넘는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미 역사상 가장 대규

모의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코로나 사태의 

전개가 어떻게 경제 위기를 촉발했는지 짚어보고 그러한 사회경제적 맥

락 속에서 CARES Act의 도입 과정을 알아본다. 이어서 CARES Act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특히 개인 및 가계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소

득지원정책’과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아울러 

CARES Act의 후속 입번안들로 현재 워싱턴에서 논의되는 정책 의제들

을 살펴보고 공화-민주 양당의 대표안들을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CARES Act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 향후 도입될 추가 구제안

의 모습을 예단해 본다.       

제2장

코로나 팬더믹 경제 위기와 미국의 
정책 대응: CARES Act와 후속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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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배경

지난 6개월 간 미국은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경제사회적 대변혁을 

맞이했다. 8월 중순 현재 590만 명의 확진자와 17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

하며1) 공중보건 실패의 민낯을 여실없이 보여주었고, 개인의 자유를 최

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2달여에 걸쳐 미 전역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였다. 3월 다우산업평균지수는 4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

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한 이래 단위 기간당 최대의 하락치였다. 4월 

실업율은 15%에 육박하여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으며 7월까지 4개월 연속 10%를 상회하는 실업율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4분기 경제성장율(GDP growth rate 기준)은 마이너스 33%

까지 후퇴하였는데2) 이는 현재의 성장율 계산 방식을 도입한 1940년대 

이래 가장 낮은 분기별 성장률이다.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세 지표(주가-고용-성장)가 동시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1930년대 대

공황을 능가하는 경제적 파국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경제 기초의 급속한 붕괴는 곧바로 실물경기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는데 유통업, 도소매업, 의류업, 레저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연쇄적 파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과 고용주들은 

공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개인연금보조 등을 폐지하였다. 미 노동성 

주별(weekly) 임금추이 동향보고에 따르면 4월 실질임금은 전월대비 마

이너스11%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노동성 통계에서 가장 큰 낙폭이다 

1)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전국적 수준의 코로나 관련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다. 
이 수치는 미 질병통제국의 8월 19일자 자료 (CDC, 2020)를 인용한 것이다.  

2)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분기별 성장율을 계산할 때 “annualized 
index”를 사용한다. -33%의 성장율은 OECD 표준방식으로 전환하면 대략 -8%이다. 연방준비

제도이사회(Fed)가 2020년 미국 잠재 성장율을 -7% 정도로 예측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Trading 
Economic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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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sler & Pickert, 2020). 이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급감하고 

대출금 상환, 렌트비 지급, 생필품 구입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구들이 급증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계의 일반 저축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방준

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Board)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의 

39%가 계획되지 않은 (unplanned) $400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

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ackman, 2020). 때문에 실업과 임금 하락은 곧바로 취약계층의 경제

적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대출금 지급유예 문제는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미 2008년 가계의 부실 모기지(subprime 

mortgage) 발(發) 자금위기를 경험하였던 금융기관들은 신용 경색을 우

려하여 긴축적 재무전략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위축하여 경제적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고리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감염

증 확대와 맞물려 미국 전체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 정치권과 연방정부는 전광석화같이 

2조 달러 (2,400조 원)가 넘는 초유의 정책 처방을 내리는데 바로 CARES 

Act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를 

전격 발의하여 시행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다른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

리 미국은 유독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특히 연방정부가 시장과 사회에 직

접 개입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Micklewait & Woodridge, 2004). 

CARES Act는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전

통을 깨고 연방정부가 경제/사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개

입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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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시체제 하에서 국가총력전을 

펼쳤던 양차세계대전 (WWI, WWII) 기간을 제외하면 1950년대 이래 

GDP 대비 미 정부지출의 규모는 대략 20% 선이었다. 연방정부가 시장 

개입을 본격화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최초로 10%를 돌파하였고 코

로나 사태 이전 최대 경제 위기였던 2008년 금융위기(GFC) 때 25%로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올해 정부지출 비율은 아직 하반기를 포함하지 않

았음에도 이미 40%로 치솟아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CARES Act를 통한 연방정부의 재정 투

입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CARES Act의 후속으로 논의되는 추가 정책의 규모가 작게는 1조 달러 

(1,200조 원)에서 많게는 3조 달러(3,600조 원) 임을 감안할 때 올 해 미 

정부부문 지출 비율은 5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GDP 대비 미 정부부문 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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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는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기존의 경기부양책

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Stimulus check이라 불리는 직접적인 가계

소득지원과 파격적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미국의 기존 정책들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직접적인 현금지급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CARES Act는 자유주의적 유산에 뿌리를 드리웠던 기존 미

국의 소극적 사회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큰 정부 (Big 

Government)’의 역할과 필요성이라는 화두를 미국 사회 전반에 제기함 

(Seib & McCormick, 2020)으로서 미국 사회정책사에 큰 획을 그은 정

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는 CARES Acts를 중심으로 코

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을 분석하는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구조와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Product study, 둘째, 정책

의 효과를 검증하는 Performance study, 셋째, 정책 형성 과정을 살펴

보는 Process study이다 (Caputo, 2013). 많은 사회정책 연구들이 정

책의 구조와 효과에 천착하는 반면 정책의 형성과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역동성을 분석하는 Process study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김태근, 2017). Process study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정당, 행정부, 시장 등)이 어떤 선택과 상호작

용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지 보여준다 (Gilbert & Terrell, 2012). 

미국의 경우 백악관과 의회의 정치공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설

명할 수 없는 사회정책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현대 의회민주주의 국

가에서 모든 정책이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 수립되고 시행되기 때문이

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트럼프케어의 입안 실패를 들 수 있으면 



14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PRWORA(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로 대표되는 클린턴 행정부의 보수적 복지개혁 

(welfare reform)이라던가 오바마케어의 성립 등 미국의 굵직한 사회정

책들의 성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워싱턴의 정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Process study에 기반하여 

CARES Act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 정치경제학

적 접근 (political-economic approach)으로 짚어본다3). 또한 후속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정치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핵심 논제들을 정리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는 2월 코로나 사태의 시작부터 3월 봉쇄령 시행 및 경제 위기의 

촉발 그리고 4월 CARES Acts의 시행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봄으로 

CARES Act가 탄생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여건을 살펴본다. 2장에서

는 CARES Act의 주요 정책들을 요지별로 정리하여 본 법안의 특징을 파

악하는데 특히 개인 및 가계에 직접적인 현금을 제공하는 ‘실업급여 확대

정책’과 ‘소득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3장에서는 5월 이후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속 정책안(일명 CARES Act 2)들을 망라

해 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안인 HEROES Act와 HEALS Act 비교

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8월 현재 양당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에서 자체적으로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주

요 내용을 간략히 짚어본다. 그리고 CARES Act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찾

아보고 후속 정책의 모습을 예단해 본다.

3) 단 제4절에서는 CARES Act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Product study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책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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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과 CARES Act의 탄생4)

CARES Act는 정책의 방대한 규모와 범위에 비해 매우 빠른 기간(약 3

주) 안에 발의/인준된 법안이다. 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

사(史)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소 1990년대 이래 대규모 연방예

산을 수반하는 법안 중 이렇게 신속하게 입법 과정을 통과한 법안은 전무

하였다. 본 장에서는 2월 코로나 사태의 서막부터 3월 말 CARES Act의 

발효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정치/경제/사

회적 사건과 중요 순간들을 시순(chronological order)으로 정리하고 

CARES Act 입법과정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1. 미국 COVID-19 팬더믹의 전개

2020년 1월 21일 미 질병통제국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미 본토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CDC-a, 2020). 이 후 2월 중순까지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해안 주 (coastal states)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

로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미 연방정부는 소극적 대응

으로 일관하였다. 보건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1월 31

일에 취한 ‘중국 체류 및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선언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 ‘공중보건비상 (Public Health Emergency)’ 선포를 제외

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외의 대응은 전무하였다 (Thielking & 

Fache, 2020). 2월 29일 CDC는 미국 내 코로나 관련 첫 사망 사례를 발

표하고 (CDC-b, 2020), 그로부터 10여일 후 세계보건기구 (WHO: 

4) 본 절은 김태근 (2020)의 내용 중 일부를 보충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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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 팬데믹을 선포한다 

(WHO, 2020). 이와 맞물려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미국 내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빠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인 뉴욕 

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강력

한 개입을 촉구하였으며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응은 변곡점을 맞게 된다.

3월 13일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에 걸쳐 연방 비상 사태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500억 달러 (약 

62조원)의 긴급 자금을 각 주정부에 배포한다 (NCL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0). 하지만 초기 방역에 실패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고 바이러스는 겁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어 나

갔다 (Fox, 2020). 6개 주에 국한되던 확진 사례가 50개 전체 주로 퍼지

는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고, 비상 사태 선포 후 단 2주 만에 미국은 

82,000명의 확진자와 1,000명의 사망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사

망자 보유국이 된다 (Schumaker, 2020). 

이 와중에 공공의료체계의 부재와 의료 물품 및 진단 키트의 부족은 사

태를 더욱 악화 시켰으며, 급기야 3월 18일 트럼프 행정부는 군수물품법 

(Defense Production Act)에 의거하여 의료 용품에 대한 강제 생산 및 

동원령을 발효한다 (Else, 2020). 아울러 3월 19일 코로나 대응의 총괄 

지휘권을 보건후생성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연방재난청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이관 하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를 공중보건의 위기로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NCLS, 

2020), 동시에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CDC와 HHS로 전가하는 정치

적 체스쳐였다.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파급력은 주 정부와 지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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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하여금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봉쇄

(Lockdown)’이었다.

  2. 경제 위기의 증대와 특단적 조치에 대한 요구

3월 19일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각 주 정부는 일명 ‘자택대피령’을 

발효한다. 주 별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었지만5) 법령의 핵심 내용

은 “필수 사업 (essential work)을 제외한 모든 행위 및 이동을 제한”하

는 실질적 ‘봉쇄’였다. 연방제 하에서 자택대피령의 발동 권한은 각 주정

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구

체적 발효 시기와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주 정부에서 결정한다 (Ortiz & 

Hauck, 2020). 특히 시행령의 핵심은 “‘필수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 였는데 이 역시 각 주 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일

례로 사태가 가장 심각하였던 뉴욕주의 경우, 학교, 종교시설, 건축업, 유

흥업, 서비스업,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도소매업 등 광범위한 분야가 비

필수 사업 (non-essential work)으로 지정돼 폐쇄(shut down)되었으

며, 4월 24일까지 응급 수술 및 필수적 치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 마

저도 제한되었다 (Guarino, 2020).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의 주에 걸쳐서 시행된 봉쇄령은 2월 말부터 하방 압력에 시달리던 미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 

경기 선행 지표인 국제 유가의 하락과 코로나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로 다우산업 평균지수가 2월 말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그나마 3월 3

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Federal Reserve 

5) 대다수의 주에서 ‘stay-at-home order’ 또는 ‘shelter-in-place order’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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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의 공격적 금리인하가 추가 하락을 억제하는 수준이었다 

(Matthews, 2020). 하지만 봉쇄령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아우

르는 실물경기의 위축은 잠재되 있던 시장 참여자들의 패닉을 폭발시켰

고 3월 22일 다우 지수는 18,000대로 폭락한다6). 이에 더하여 역대 최고

의 실업 쓰나미에 대한 경고와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 재무장관 스티브 무느신

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실업율이 20% 육박할 

것이라 보고하였고 (Lawder, 2020), 골드만 삭스는 2사 분기 성장율이 

마이너스 24%에 수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어 놓았다 (Domm, 

2020). 주요 경제 지표로만 보면 이미 대공황을 뛰어 넘는 미증유의 사태

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의 해법은 두 개의 트랙으로 분화하

였다. 하나는 “어떻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의료체계을 유지할 것인

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무너지는 경제를 지탱하고 회복시킬 것인

가?”였다.

미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확산의 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책은 봉쇄

밖에 없었지만 봉쇄를 유지할 경우 경제 회복은 요원한 일이었다. 이 때

부터 봉쇄라는 딜레마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보건 전문가들과 절대적인 여론의 지지를 업고 주지사들은 

봉쇄령을 선택한다. 이제 경제 문제 해법에 대한 방적식은 단서가 하나 

더 붙으며 한 층 복잡해진다. “어떻게 하면 ‘봉쇄를 유지한 채’ 경제를 살

릴 것인가?” 이 고차 방정식 앞에서 백악관이 준비해 오던 경제 구제 

(bailout) 방안, 즉 사회보장세 (payroll tax)의 전면적 폐지7)를 통한 감

6) 참고로 2월 말 다우 지수는 약 29,000대였다.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40%에 가

까운 주가가 증발한 것이다. 이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대폭락이었다.  

7)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연금과 노령의료보험 (Medicare)

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세로 피고용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주와 피
고용인이 각각 7.5%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15% 전액) 부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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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봉쇄조치로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고용을 전제로 한 소득세의 개편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라 그 

정도의 미미한 정책으로 대응하기엔 이미 그 파고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한편 3월 중순을 전후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헬리콥

터 머니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현금 살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Gali, 2020). 이에 화답한듯 3월 23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무제한적 양적완화 (unlimited quantitative easing)’를 선언하고 Fed

의 직접적인 채권 매입을 통해 연방 정부와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

급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Matthew, 2020).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여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최소화하는 Fed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파월의 발언은 ‘재정적 고려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

석되기에 충분하였다. 봉쇄라는 불가피한 현실적 조건, 학계와 여론의 적

극적 구제안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Fed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약속, 이 

세가지 여건이 토대가 되어 의회의 구제안 논의는 급진전한다. 

 

  3. 초당적 합의와 CARES Act의 탄생

이미 의회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던 3월 초순부터 민주

당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기

본 소득(basic income)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Relman, 

2020). 한발 더 나아가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구체안을 제시하였다 (Lahut, 2020). 그 외

임 이후 사회보장세의 폐지를 줄곧 주장하여 왔는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폐지안을 꺼내 들었다 (Schneider & Holl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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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현금 지급, 실업보험의 확대, 취약 산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구제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공화당과 민

주당 사이에 각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기본적 전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되던 방안들을 

총 망라한 패키지 법안에 대한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앞에서 

설명한 파월 의장의 성명은 입안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인 예산안 논

의를 쉽게 만들었는데 이는 Fed의 양적완화 조치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협의안을 다듬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의 빠른 상정을 위해 공화-민주 양당은 상대 당의 요구를 빼는 것 없

이 자기 당의 요구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나갔다 

(Hatmaker, 2020).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민주당의 암묵적 동의 하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2019년 1월에 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 (The Middle Class Health Benefit Tax Repeal 

Act)을 ‘틀(shell)’로 하여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2019년 1월에 만

들어진 법안을 수정하여 2020년 코로나 구제 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 때

문에 미 정부가 1년 전에 이미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음모론’

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지만 이는 입법 과정의 내막을 오해한 것이다. 즉 

‘절차상’으로는 2019년 1월에 상정된 법안을 수정한 것이지만 ‘내용상’

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연방 헌법상 세출 증가를 수반하는 

모든 법안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고, 

대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모든 부분을 수정 (amendment)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Constitution Annotated, nd). 이번과 같은 경

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코로나 구제 법안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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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전에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을 가지고 상원에

서 제목부터 내용까지 전부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이다 

(Spencer, 2020). 이는 한편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상원의 다수를 점하는 공화당에서 이번 법

안을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초당적 합의

하에 미 역사상 가장 ‘비싼’ 법안인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 Act)가 탄생한다. CARES Act는 

3월 25일 상원을 통과하고 27일 하원을 통과8)하여 대통령의 승인으로 

정식 발효된다. 법안 수립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3주가 채 걸리지 않은 일

사천리였다. 의회의 표결 내용도 반대 없는 만장일치로 코로나 패데믹으

로 무너진 미 정치권의 리더쉽을 복원하는 상징이 되었다. 

제4절 CARES Act의 구성과 핵심 정책

CARES Act는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속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 정치권이 초당적 합의로 만든 산물이었다. 입법 과정의 신속성과 더불

어 더 놀라운 사실은 본 법안의 규모인데 당초 1조 달라 (1,200조원)로 

추정되던 소요예산은 양당의 협의와 수정을 거치며 2배 증액된 2.2조 달

러 (2,640조원)로 확정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수정 과정에서 양당

이 제시하는 안들이 포괄적으로 수용 되었기 때문이다.9) 2020 회계년도 

8) ‘절자상’ 상원에서 개정되어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 회부되어 표결되었다. 

9) 이는 패키지 법안 (Package of bills)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
을 한 법안에 각 항목으로 담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레버리지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CARES Act 중 기업 지원을 위한 항목 (Division 

B-Title II)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해 오던 기업의 사회보장세 (payroll tax) 유예
가 결국 포함되었는데 이는 백악관의 의견도 법안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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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의 수입예산이 3.9조 달러 (The Balance, nd)인 것을 감안

할 때 본 법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CARES Act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개인 및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두 개의 핵심 정책, 실업

급여 확대정책과 소득지원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1. CARES Act의 골자

법안의 공식 명칭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서 알 수 있듯 CARES Act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연

방정부가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 크게 여섯 부분

(Division A to F)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gress.gov, nd).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법안의 정책 대상은 개인 및 가계, 시장 영역 

(기업과 중소 비지니스), 지방 정부 그리고 비영리 부문 (공공의료와 교

육)을 망라하는 공적부문 (public sector) 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우

르고 있다. 먼저 할당 예산을 살펴 보면, 시장 영역에 투여되는 예산이 

39% (20%+19%)로 가장 많으면 이어 개인 및 가계 지원을 위해 28%가 

사용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와 비영리 영역에 가각 17%와 10%가 배정되

었다. 예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CARES Act가 시장 친화적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원의 40% 정도가 비지니스 영역에 직접 

투여되고 공적영역과 개인 및 가계에는 각각 30%씩 배분하는 구조이다. 

주요 정책 수단들을 살펴보면 개인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 및 급여 

지원, 직접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공공영역에 대한 지원 등 

연방정부차원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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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CARES Act의 개요

영역 정책 대상
할당 예산 

(%)
주요 정책 수단

개인 및 가계
(Individuals & Households)

$5,600억 
(28%)

-가계소득 지원
(Economic Impact Payment)

-실업급여 지원

시장

(Market)

기업 집단

(Large Corporations)

$5,000억 

(20%)

-대출 상환 지원 

-위기 산업 현금 지원

중소 비지니스
(Small businesses)

$3,770억 
(19%)

-신규 대출 지원

-급여 지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공적부문
(Public 

Sector)

지방 정부
(State & Local Gov.)

$3,400억 
(17%)

-코로나 대응 지원
-Block Grant 제공

공공보건
(Public Health)

$1,540억 
( 8%)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의료 장비 보조

교육 및 기타
(Education and others)

$  440억 
( 2%)

-교육 기관 지원
-각종 복지 프로그램 지원

주: 운명 및 예비비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본 표는 Gellerman, 2020; Routley, 2020; Spiggle, 2020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CARES Act의 주요 정책 수단을 분석해 보면 본 법안이 지향하

는 정책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및 가

계의 가처분 소득 유지와 이로 인한 ‘소비 진작’이다. 이를 위해 동원되는 

대표적 정책 수단은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급 지급 (EIP: 

Economic Impact Payment)10)과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 실업급여 지

급이다. 둘째, 시장 영역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고용 유지 및 확

대’를 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급여 지원 프로그램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11))과 기업의 각종 유동성 지원 정책을 

10) 언론에서 통상 stimulus Check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Economic Impact Program이

다. 왜 이러한 현금 지급 정책이 stimulus check이라 불리우는지 뒤에서 설명한다. 

11) PPP의 주요 골자는 5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천만 달러 (120억원)까

지 ‘조건부’ 상환 유예 대출 (loan forgiveness)을 해 주는 것이다. 즉 대출금을 기존 
고용인의 임금 또는 신규 채용 비용 등 고용 유지 활동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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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억제와 

치료에 관련된 주체들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한다. 요약해 보면 CARES 

Act는 ‘소비-고용-정상화’라는 세 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

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개인 및 가계-시장(기업)-공적영역’을 지원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에서 봤을 때 실업급여 확

대정책과 소득지원정책은 개인 및 가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서 경

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의 둔화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2-2〕 CARES Act의 정책 대상, 목표, 전략

상환을 면제 받는다 (Lettieri & Ly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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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확대 정책의 개요

CARES Act에서 EIP와 더불어 개인 및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정

책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이다. 여기서 ‘확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CARES Act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기존 실업급여 제도에 기반

하여 급여액, 급여기간, 급여대상을 한시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Latham 

et al., 2020). 연방정부는 정책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의 운용은 주

정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이다. 또한 기존 실업급여제도와 연계하

여 시행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시행된 EIP에 비해 

한층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소요 예산은 2,700억 달러(324조 원)로 

EIP와 비슷하지만 훨씬 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12). 본 절에서

는 우선 미국의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간단히 짚어보고 이어서 CARES 

Act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골자와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각 

주별로 상이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혜 

대상과 내용이 주 별로 천차만별이다. 단적인 예로 주당(weekly) 최대 실

업급여액의 경우 가장 낮은 미시시피주는 235 달러인데 반해 가장 높은 

메사추세츠주는 742 달러로 500달러 이상 차이를 보인다. 또한 최대 수

급기간도 가장 낮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12주에 불과하지만 미네소

타주나 워싱턴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26주까지 가능하다 (World 

Population Review, nd). 이 외에도 수급자의 선별 방식, 최저 수급액 

기준 등 많은 부분에서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제도운영과 재정

책임이 전적으로 주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주정부의 재정여력

12) 제5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CARES Act 후속 입법 논의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실업급여 확대정책이다. 



26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과 실업율에 따라 수급액이 조기에 소진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

고 주정부의 행정력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도 주마다 다르다. 

이처럼 기존 실업급여제도가 주마다 상이한 가운데 CARES Act의 실

업급여 확대정책은 기존의 각 주별 실업급여제도 위에 연방정부 차원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세 개의 세부 조항(pro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Gigante et 

al., 2020). 먼저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핵심 조항인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는 기존 주(state)별 실업급여

액에 더하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주당(weekly) 600달러를 추가적

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state)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주당

(weekly) 200 달러를 지급받던 경우라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주당 800

달러는 수령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추가 지급액이600달러로 정

해진 이유인데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전체 평균 실업급여액과 주당

(weekly) 평균 임금을 참조하였다. 미국 전체의 평균 실업급여액이 약 

330달러이고 주당(weekly) 평균 임금은 약 930달러임을 고려하여 이 둘

의 차이를 메운다는 의미에서 600달러가 책정된 것이다 (Zeballos-Roig 

& Domm, 2020). 이런 점에서 FPUS는 실업급여를 통해 평균 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매우 전향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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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조항별 정책목표와 구체안

조항 정책목표 구체안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

실업급여액 추가 지급 기존 주별 실업급여액에 더하여 한시적으
로 (4월-7월) $600 추가 지급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CU)

실업급여기간 연장 기존 주별 실업급여기간에 더하여 급여기

간을 13주 연장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실업급여대상의 확대 기존 주별 실업급여제도에서 제외된 대상
자들 중 코로나와 관련된 실업자들에게 
한시적(12월까지)으로 수급자격 부여

 

두번째 조항은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CU)으로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더하여 13주를 연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의 기존 실업급여 최장 수혜기간이 26주인 경우 39주

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최초 26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주

정부의 예산에서 부담하고 이후 연장된 13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CARES 

Act의 예산으로 감당하는 형식이다. 이는 대부분의 주들이 26주의 최장

기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3주를 더하여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조항이라 할 수 있

다. FPUS조항과 PECU조항은 상호연동적이므로 4월부터 7월까지는 

600달러의 추가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12월까지는 기존 주별 수급액으

로 회귀한다. 

마지막으로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PUA) 조항은 

기존 실업급여제도에 포하되지 않았던 대상에게까지 수급 범위를 확대하

도록 하고 있다. 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self-em-

ployed), 개인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freelancer), 노

동시간 미 충족자 등은 기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PUA는 기존 제

도에서 제외되었던 이러한 대상에게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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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업급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으

로 긱 이코노미 (gig economy)가 급성장한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긱 이코노미에 종하사는 많은 노동

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

에서 Uber나 Lyft로 대표되는 운송업 분야의 긱 노동자들 (gig workers)

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이들 또한 실업급여를 수

급할 수 있게 되었다13). 한마디로 CARES Act는 FPUS, PEUC 그리고 

PUA를 통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액, 수급기간,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효과

를 거두었다.

그런데 논란은 수급액 증가와 관련되어 시작되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CARES Act는 연방정부 단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국 전체 평

균에 맞추었는데 여기서 ‘평균의 함정’이 발생한 것이다. 모든 주에 주당

(weekly) 600달러의 추가 수급액을 일괄 적용하다보니 일부 주 (특히 통

상임금 수준이 낮은 주)에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earning-re-

placement rate)이 100%를 한참 상회하여 180%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근로 소득보다 높은 실업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14) (Keshner, 2020). 이러한 현상은 ‘노동유인 저

해’라는 이슈와 맞물려 CARES Act의 후속 정책 협의 과정에서 핵심 쟁

점으로 부상한다. 이에 대한 소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3)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https://www.dol.gov/coronavirus/unemplo 
yment-insurance에 기술되어 있다. 

14) 같은 $600의 추가 급여라도 통상 임금 자체가 낮은 주에서는 당연히 소득대체율이 높
게 측정된다. 문제는 미국의 주별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교사들의 평균 연봉인데 동등한 이력과 동등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교

사집단에서 주에 따른 연봉 차이가 최대2배 (미시시피주 $45,000 vs. 뉴욕주 $86,000) 
가까이 난다 (Perin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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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지원 정책의 개요

실업급여 확대정책이 실업이라는 상황을 전제하는 ‘선별적’ 성격의 지

원이었다면 본 절에서 소개하는 소득지원정책은 보다 ‘보편적’ 현금지원

정책이다. CARES Act에 포함된 소득지원정책의 정식 명칭 Economic 

Impact Program (EIP)이다. EIP의 총 예산은 2천 9백억 달러 (348조 

원)로 CARES Act에 포함된 20여개의 개별 정책들 중 PPP($3,500억)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J.P. Morgan, nd). EIP의 수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이다. 즉 2019 또는 2018년도에 세금 보고를 한 개인 및 가구 중

에서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부부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수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개인의 

경우 9만 9천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19만 8천 달러까지 구간(일명 

phase out 구간)에서는 연소득이 100달러 씩 증가할 때 마다 5달러 씩 

수급액을 삭감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급의 모든 절차는 연방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담당한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보고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IRS에서 기존 세금 정보를 기초로 대상자와 수급액을 결정

하여 자동으로 지급한다. 다만 은퇴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더라

도 IRS의 개별적인 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 수급액은 개

인 천 2백 달러, 부부 2천 4백 달러 이고 이에 더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가 있는 경우 한 명당 5백 달러 씩 총 5명까지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2

명 자녀를 동반하고 2019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

구의 경우 3천 4백 달러 (부부 $2,400 + 자녀 $1,000)를 현금으로 수령

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EIP의 목표는 코로나 사태로 가처분 소득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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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개인 및 가계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궁극

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경

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즉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면) 수혜 대상이 

된다. 반면 미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즉 세금 보고가 없다면) 은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EIP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

한 복지 정책이라기 보다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정책을 relief 또는 assistance check이 아니라 ‘stimulus’ check이라 

부른다 (Halton, 2020).

 

〈표 2-3〉 2008년 SP와 2020년 EIP비교

2008년 SP* 2020년 EIP

100% 수급 기준
(연소득 기준)

개인: $89,000 이하
부부: $178,000 이하

개인: $75,000 이하
부부: $150,000 이하

최대 수급액
개인: $715
부부: $1,420
자녀: $350

개인: $1,200
부부: $2,400
자녀: $500

법안 제정 2008년 2월 13일 2020년 3월 27일

지급 개시 2008년 5월 2일 2020년 4월 9일

주: 용이한 비교를 위해 2008년 달러를 2020년 현재 가치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원값(raw 
value)에 누적 인플레션률 19.1%를 적용하였다. 

EIP와 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부실 주택 담

보 대출 문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

기 침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부시 행정부에서는 Economic Stimulus Act 

(ESA)를 발효하는데 이 법안에 Stimulus Payment(SP)라 명명된 소득지

원 정책이 포함되었다15). 한마디로 EIP는 2008년Stimulus Payment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 또 다른 현금 지원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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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2009년 새로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다. 하지

만 그 규모가 2008년 SP의 1/9 수준으로 기존 SP를 보충하는 성격의 정

책이었다 (Amadeo, 2020). 따라서 여기서는 2008년과 2020년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 기존 정책에 비해 EIP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 본다.

위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정책 간에는 크게 세 꼭지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먼저 수급 기준을 보면 EIP가 좀 더 선별적이다. 즉 

EIP는100%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액을 SP 보다 낮춤으로서 지급 대상의 

범위를 조금 축소하였다. 참고로 2020년도 소득 하위 80% 기준은 13만 

3천 달러이고, 90% 기준은 18만 7천 달러이다16).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EIP의 경우 대략 소득 하위 85%까지 그리고 SP는 대략 소득 하위 

89%까지를 수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대 수급액을 

보면 EIP가 SP대비 70% 정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정 부터 지

급 개시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SP의 경우 약 3달 정도가 소요된 반면 EIP

의 경우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요약해 보면 EIP는 SP와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의 범위를 약간 축소하는 대신 수급액을 대폭 증가시키고 매우 

신속하게 집행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SP의 효과는 그리 고무적이 않았

는데 이 이유로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급 시기가 너무 늦었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medeo, 2020). 따라서 EIP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감한 증액과 신속한 전달에 방점을 둔 소득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 확대정책과 달리 EIP는 큰 정치적 논쟁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CARES Act 후속 논의에서 공화-민주 양당뿐 아니라 백악관의 지

지를 받아 입법안에 포함된다. 

15) 이는 CARES Act에 EIP가 포함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이후로 부터 경제 위기 해소

를 위한 소득지원 정책을 통상 ‘stimulus check’이라 부른다. 

16) 미 통계국(U.S. Census Bureau) 의 최신 자료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원값에 2.1%의 

누적 인플레션률을 적용하여 2020년치를 추정하였다. 원자료는 Semega et al. (201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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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CARES Act 후속 정책에 대한 논의

아직까지 CARES Act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없고 중장

기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단편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추정

해 보면 일단 CARES Act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

보다 비록 단기성일 지라도 가계의 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Randall, 2020). 또한 

미시간대의 정기 소비자 기대치 조사(Consumer Expectation Survey)

를 분석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CARES Act의 개인 및 가계 현금지원이 

팬더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Udland, 2020).

하지만 문제는 8월 부터이다. 일회성인 EIP의 효과는 당연히 사라져 

가고 있으며 7월 말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FPUC조항도 종료

되었다. 즉 기존 실업급여에 더하여 지급되던 600달러의 주별(weekly) 

추가 수당이 사라진 것이다. 실물경기의 위기는 생각 보다 컸다. 3월 이래 

실업 급여 신청자가 4천 만명을 넘어섰고 (Tappe, 2020), 중소 사업장

을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Peterson, 2020). CARES Act의 또 

다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PPP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전조이다. 봉

쇄만 해제되면 억제되었던 경제수요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던 ‘V자 

회복’은 요원해졌다. 이 가운데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들리고 있

다 (Andrew, 2020). 두 번째 구제안 일명 CARES Act 2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미 4월 말부터 두 번째 구제안

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CARES Act 후속 정책에 대

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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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개의 정책 후보들

본 절에서는 먼저 의회에서 발의되었던 CARES Act 후속 정책과 관련

되어 있는 다섯 개의 대표적 입법안들을 살펴본다. 이들 법안들은 비록 

실제 법제화 되지 못했지만 각 법안의 내용들을 통하여 미 정치권에서 현

실 문제를 진단하는 관점과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선호하는지 간접적으

로나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의자

(소속), 정책 목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2-4〉 CARES Act 후속 입법안

법안명 발의자 (소속) 정책 목표 주요 내용

Monthly 
Economic 
Crisis Support 

Act

버니 샌더스 (무)
캐맬라 해리스 (민)
에드 마케이 (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계에 
직접적인 현금지원

- 부부기준 연소득 $200,000 이하 
가구에 매달 $4,000 현금지급

- 보호자녀 1인당 추가 $2,000 

지급 (최대 3인까지)
- CARES Act 종료 후 3개월 간 

지급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

로 카나 (민)
팀 라이언 (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계에 

직접적인 현금지원

- 부부기준 연소득 $260,000 이하 
가구에 매달 $4,000 현금지급

- 보호자녀 1인당 추가 $500 지급
- CARES Act 종료 후 1년 간 지급

Automatic 
Boost to 
Communities 

Act

라쉬다 틀라입 (민)
프라밀라 
제이야팔 (민)

미국 내 모든 
거주민(residents)
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

- 1인당 $2,000, 가구 당 최대 
$8,000 현금지급

- CARES Act 종료 후 1년간 간 

지급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Act

일한 오마르 (민) 주택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 

- 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및 모기

지 1년간 유예
- 주택 임대인 지원을 위헤 연방 주
택도시개발부의 공적 펀드조성

Getting 
America Back 

to Work Act

조쉬 할레이 (공) 고용주에 대한 
세제 혜택

- 세금 리베이트를 통해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의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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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법안은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캐맬라 

해리스 그리고 에드 마케이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Monthly Economic 

Crisis Support Act이다. 5월 초 이 법안이 발의될 때만 해도 샌더스 안으

로 불리웠는데 8월 중순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

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Stein, 2020). 이 법안은 CARES Act의 EIP 

연장안이라 할 수 있는데 부양 자녀 보조금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EIP가 1회 지원금을 지급한데 반해 여섯 달에 걸쳐 

6회 지원한다 (Bernie Sanders, nd).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EMPA)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팀 라이언과 로 카나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역시 EIP를 기반으로 수

급 대상, 수급액, 그리고 수급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인(가구) 연소

득 13만 (26만)달러 이하의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개인(부부)에게 

2천 (4천) 달러를 향후 1년 간 지급하는 것이다. EIP와 마찬가지로 부양 자

녀 1명당 5백 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Khanna.house, nd). Automatic 

Boost to Communities Act(ABC Act)은 역시 두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 

라쉬다 틀라입과 프라밀라 제이야팔에 의해 제안되었다. 1년간 개인 및 가

계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EMPA와 흡사하지만 정책 대상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CARES Act나 EMPA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나 세금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를 가지고 있는 개

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ABC Act는 미국 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모

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업이민자들도 현금 

지원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17). 이에 더하여 은행 구좌가 없는 수혜자들

을 위해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Brett, 2020). 

17) 2010년 기준 약 1,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미 많은 산업분야에 걸쳐 두루 종사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이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김태근,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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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던 세 개의 법안들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그 정책 목표로 하

고 있는 반면 이후 소개할 두 법안들은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Act(RMCA)는 민주당 소속의 일

한 오마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는 특히 도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증대 시켰는데 이미 4월 부터 ‘임대료 저항 운동 (No rent movement)’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분석에 의하면 구제방안이 

없을 경우 올해말까지 약 4,00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18) (Yurkevich, 2020). RMCA는 이러

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CARES Act 종류 후 일년간 세입자의 임대료 지급

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 소유자의 주택 모기지 상환도 일

년간 유예한다. 더 나아가 임대인과 모기지 대출 금융권의 재정적 안정을 담

보하기 위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산하에 공적 주택기금을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Guina, 2020). 마지막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할레이가 

제안한 Getting America Back to Work Act는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감

면을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하는 정책으로 제4절에서 설명한 CARES Act의 

백악관안을 연장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정책안들이 단독으로 의회를 통과해 백안관의 인준을 받을 가능

성은 전무하다. 수 천억달러에서 1조 달러의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이 개

별 의원들의 의안에서 채택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정책안들이 중요한 이유는 미 정치권의 현재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 개의 주요 법안 가운데 3개가 직접적인 현금 

18) CARES Act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보호(protections on evictions)’ 조항이 있었

지만 7월부로 종료 되었다. 그래서 20여 개의 주에서는 주 자체적으로 퇴거금지령을 한
시적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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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현금 지급 정책의 내용들이 기

본소득의 개념을 상당부분 차용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6개

월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매우 진보적인 몇몇 정치인이

나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던 정책 의제였는데 코로나 사태와 

CARES Act를 거치며 미 의회의 체임버에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주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향후 미 정치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이 얼마

든지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 여겨진다.  

  2. HEROS Act와 HEALS Act 비교

앞서 살펴본 정책안들이 현실성보다는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본 절에서 다룰 두개의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대표안들로 실제 헙상 

테이블에 올려진 의안들이다. 먼저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정

책 후보들 중 네 개가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으로 CARES Act 후속 정책

의 논의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선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 1, 2인자인 하원의장 낸시 팰로시와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의 주도

하에 이미 4월 초부터 후속 정책안을 발전시켜 왔으며 5월 초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HEROES Act)를 실질적인 민주당의 대표안으로 하원에 상정하고 5월 

12일 이를 통과시킨다19). HEROS Act는 한마디로 CARES Act의 확장

판이라 할 수 있다. CARES의 Act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확대 실업 급

여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하고 EIP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가계를 대상

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 (개인 $1,200, 부부 $2,400)을 하되 부양 자녀 1

19) 헌재 연방하원 의석수는 민주 232석, 공화 198석으로 민주당 단독 법안 통과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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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당 추가 지급액을 1,200 달러로 상향하는 것이다 (Congress.gov-b, 

nd). 이 외에도 지방 정부와 공공부문을 위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 공화당과 백악관의 행보는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공화당과 백

악관 사이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이견이 표출되었다. 우선 

HEROES Act가 하원을 통과한 직후 공화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더 이상 

개인 및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stimulus check)은 없다는 것이었다 

(Nova, 2020). 이는 민주당 안에 EIP와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연장이 포

함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Friedman, 2020). 이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HEROES Act의 상원 통과가 불가하다20)는 의견을 민주

당에 전달하지만 정작 공화당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

었다. 오히려 5월 말 국가경제위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래

리 커들러 의장이 ‘Back-to-Work Cash Bonus’를 언급하며 다음 구제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일터 복귀를 위한 ‘노동유인’ 정책이 포함되야 

한다는 백악관의 의중을 드려냈다 (Zeballos-Roig, 2020). 이는 CARES 

Act가 개인 및 가계에 지내친 현금 지원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 동

기를 감소시켰다는 보수 진영의 비판 (Onwuka, 2020)을 수용한 것이

다. 두 달여에 걸쳐 공화당과 백안관 사이의 조율이 이어지고 마침내 7월 

27일 민주당HEROES Act의 대응안으로 공화당 대표안인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and Schools (HEALS) 

Act가 소개된다. 

20) 헌재 연방상원 의석수는 공화 53석, 민주 47석 (민주 성향의 무소속 2석 포함)으로 공
화당 단독으로 하원에서 처리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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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HEROES Act와 HEALS Act 주요 항목 비교

주요 항목 HEROES Act (민주당 안) HEALS Act (공화당 안)

총 소요 예산 $3조 $1조

주정부 지원 - 재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주 정부 
지원 ($1조)

N/A

주택 보조
(Housing 

relief)

- 압류(Foreclosure) 방지를 위한 주택 
대출 상환 지원금 ($1,000억) 

- 퇴거(Eviction) 방지를 위한 임대료 

지원금 ($750억)

N/A

위험 수당

(Hazard pay)

- 필수 영역 노동자(essential workers)

의 위험 수당 보조 ($2,000억) 

N/A

책임 보호

(Liability 
Protection)

N/A - 고용주 (기업)의 코로나 문제와 

관련 법적 소송 제한

소득지원
(EIP)

- CARES Act의 EIP와 동일
단, 부양자녀 1인당 (최대 3인까지) 
지원금을 $1,200으로 인상

- CARES Act의 EIP와 동일
단, 부양자녀의 나이 제한 폐지

실업급여 - FPUC 조항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
- PUA 조항을 2021년 3월까지 연장

- 9월까지 추가 실업급여 $200 
(주당) 지원

- 9월 이후 $200 추가 급여 폐지
후 이전 득의 70%의 실업급여 
지원 (단, 최대한도 주당 $500)

위의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ROES Act와 HEALS Act의 가

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이다. HEROES Act는 법안

의 명칭 ‘Omnibus Emergency Solutions’에서 알 수 있듯 포괄적인 구

제안을 담다보니 추정 예산이 3조 달러 (3,600 조원)에 달한다. 반면 

HEALS Act는 그 3분의 1수준인 1조 달러 (1,200 조원)에 그쳐 보다 보

수적인 재정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예산안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주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 항목이다. HEROES Act는 코로나 사태

의 정상화를 위해 주정부에 1조 달러 (1,200조원)의 보조금 (grant)을 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HEALS Act에서는 주정부 지원 항목이 아예 

없다. 이 외에도 HEROES Act에는 주택 임대료 보조, 필수 노동자들의 

위험 수당 보조 등 개인 및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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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반면 HEALS Act는 ‘책임 보호(Liability Protection)’ 등의 조

항을 통해 고용주나 기업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에 휘말리

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과 같이 고용주나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Spang, 2020).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두 법안 모두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소

득지원(EIP)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5월 중순만 하더라도 더 이상의 

stimulus check은 없다고 강조하던 공화당의 반응을 고려할 때 HEALS 

Act에 EIP가 포함된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이다. 

더군다나 두 법안 모두 CARES Act의 EIP를 약간씩 확대하는 정책을 제

안하고 있다. HEROES Act 의 경우 CARES Act에서 500달러이던 부양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1,200달러로 상향하고 있으며, HEALS Act의 경

우 기존 500달러를 유지하는 대신 CARE Act에서 17세로 제한하던 부양

자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즉 공화-민주 모두 CARES Act 의 

EIP가 효과적인 정책이었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실업급여 확대정책에 있어서는 두 법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먼저 HEROES Act를 보면 CARES Act의 FPUC 조항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FPUC 조항은 

기존의 주(state)별 실업급여에 주당(weekly) 600달러의 추가 급여를 지

원하는 항목으로 7월 31일부로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 HEROES Act는 

이 기간을 올 해말까지 연장함으로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12월까

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CARES Act의 PUA조항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PUA는 올 해 12월에 종료된다. 

PUA 연장을 통해 기존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집단, 예를 

들어 긱 노동자 (gig workers)나 자영업자들도 내년 3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HEALS Act는 FPUC 조항을 올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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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실업급여액도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삭감하고 

있다. 또한 10월 부터는 일괄적인 추가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대비 70%의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단 주당 (weekly) 실업급여 최대 한도를 500달러 제한하고 있다21). 한마

디로 민주당 안은 CARES Act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확대’하는 입장하

고 공화당 안은 이를 ‘축소’하는 입장이다. 이 둘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양

당의 합의가 불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6절 CARES Act의 정치사회적 함의와 향후 전망

CARES Act가 초당적 합의로 통과 되었던 것과 달리, 물밑 접촉을 포

함해 2주간 진행된 양당의 8월 헙상은 불발된다. 낸시 팰로시와 척 슈머

의 당 장악력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민주당은 좀처럼 양보의 기

미를 보이지 않았고 (Zanona, 2020) 민주당과의 협상은 물론 백악관과

의 이견도 조율해야 했던 공화당의 원내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구제안 관련 

4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첫째, 연소득 십만 달러 이하 노동자의 사회

보장세금 유예, 둘째, 추가 실업급여 지원, 셋째, 퇴거 금지 연장, 넷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이다 (Long, 2020). 

이 중에서 두번째 행정명령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

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Megerian et al., 2020). 즉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효력이 

21) 예를 들어 기존 주당 (weekly) 임금이 $700의 경우 $490의 실업수당을 받는다. 그러
나 기존 임금이 $1000인 경우 $700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인 $500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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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의 실업급여 지원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2월까지 주당(weekly) 4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지원하되 이 중 

300달러는 연방 예산에서 부담하고 100달러는 주정부 예산에서 지원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단 추가 지원금의 액수로만 보면 민주당 안 

($600)과 공화당 안 ($200)의 절충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번 행정명령은 실제 집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만들

고 추가 실업 급여 지원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를 홍보하는데 더 큰 목적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의 CARES Act 후속안 재협상이 9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초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가 있는 정

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

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CARES Act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가 많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입장에서 큰 부담

이기 때문이다 (Rodems & Cooney, 2020). 우선 양당의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득지원정책 (EIP)는 현재 CARES Act에서 약간 수정/보

완되어 전체 지원액이 증가하는 수준에서 무난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두 가지 핵심 쟁점, 주정부 지원안과 실업급여 확대정책이다. 

주정부 지원안의 경우 양당이 제시한 양보안의 경우에도 예산 차이가 8

천억 달러 (1,000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의점 찾을지 아

직 미지수이다 (Carney, 2020).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많은 주정부

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이 얼만큼 

백악관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업급여 확대정

책의 경우 최근의 행정명령에서 보듯 양당간 절충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CARES Ac보다 지원액과 지원 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수준에

서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확대정책이 노동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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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켜서 수급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보수진

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노동유인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pell, 2020). 이같은 결과들은 공화당내의 실업급여 비판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미 정치권이 합의한 CARES Act와 후속 정책 논

의들을 볼 때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경기위기 상황에서 사회정

책의 초점은 결국 가계의 소득유지와 실업자 지원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며 선제적인 현금 지원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 의

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일련의 정부 지원 조치들이 

고용과 소비를 안정시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Cox, 2020). 또한 최근의 조사

에 따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높은 수준의 적재성과 효능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미 통계국(U.S. 

Census Bureau)의 Household Pulse Survey이다. 현금지원금의 사용

처를 조사한 자료(항목별 중복 응답 가능)에 의하며 응답자의 80%가 음

식 및 생필품 구입, 78%가 렌트비 또는 주택 모기지 상환 등 매우 필수적

인 부분에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U.S. Census Bureau, 

2020). 즉 지원된 돈이 목적에 맞게 가계의 필수적 경제 활동을 위해 사

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원

할 경우 투자/예금 등 비필수적 분야의 유동성만 증대시킬 것이라는 비판

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CARES Act에 투여된 2조 달러의 예산은 고스란히 

연방정부의 적자로 남는다. 후속 구제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 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공화-민주 양당의 중간값을 가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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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2조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다. 올 한해에만 코로나 관련 정책

으로 4조 달러 (4,800조원)를 지줄하는 셈이다. 이는 2020년 미 연방정

부의 총 세수 예산인 3.9조 달러를 넘는 수치이다. 아무리 미국이 기축통

화 발행국이고 재정 적자에 익숙한 사회라고 하지만 한 해에 이 정도로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 Fed 심지어 시장에서조차 구제안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는 

것은 ‘미래’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기에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

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소득지원과 실업급여 확대 등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급 정책이 가계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겠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적극적 사회정책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이 시기에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근거해 ‘재정적

자’를 새롭게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통화이론의 

대표 학자 중 하나인 스테파니 켈튼이 강조하듯 (Constant, 2020) “정부

의 적자 (deficit)는 경제 주체 중 누군가에게는 이득 (surplus)이 발생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어

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다. 같은 돈이라도 이미 충분히 부유한 기업 등에 

지원되는 대신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지원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은 자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CARES Act는 ‘사회적 투자’로서의 소득지

원정책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책 예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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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 없는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를 야기했다. 

전세계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면서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

군분투하고 있다 (WHO, 2020).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으며 백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Gov.uk, 

2020a). 11월 초 기준 영국은 전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5번째로 

많은 국가다 (BBC News, 2020a).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의료 시

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병원들은 환자 치료에 다시 집중하고 중환자 

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점진적으로 규정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영국 전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모두에서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3월 23일부터 의무적인 봉쇄령이 내려졌다.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대국민 담화’에서 팬데믹 대응 기간 동안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영국이 사실상 네 개의 국가라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이다. 행정 권력이 위임되어 있고 각 국가가 의료, 사회 서비스 및 교육과 

훈련 등 위임된 문제에 대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 결정을 내리는 

반면 사회 보장이나 연금과 같은 분야는 의회의 문제로 분리되어 있다 

(영국 내각사무처 외 (Cabinet Office et al., 2013). 이러한 위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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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22) 하지만 국가

에 따른 차이는 정부 메시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복잡

하게 만들 수 있다. 영국 보건 장관은 잉글랜드의 보건 서비스와 영국 보

건부(UK Department of Health)를 관장한다. 보건 정책은 위임된 문

제이며 감염의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권한은 네 국가에서 각각 다른 

입법에 명시되어 있다. 위임을 받은 각 행정부에는 최고 의료 책임자

(CMO)와 최고 과학 자문관이 있으며 제재 해제에 대해 각자 다른 접근방

식을 취하며 검사 및 추적에도 각자 책임을 진다 (영국 정부연구소

(Institute for Government), 2020). 네 국가는 각각 다른 봉쇄 단계를 

수립하고 차별화된 단계의 봉쇄 제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가 

10월 초 3단계 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스코틀랜드에는 5단계 시스템이 있

다. 국가들은 타인과의 만남, 공공 및 사회적 모임과 행사, 서비스 및 레

저 장소 운영에 대한 제한이 서로 다르며 국가 내에서도 제재 단계를 차

별화하는데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지역은 5단계 경보 시스템의 1,2, 또는 

3단계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시행한다. 

팬데믹 경험은 영국의 준비성에 관한 심각한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주요 독감 유행병 시뮬레이션인 시그너스 훈련(Exercise Cygnus)

이 실행되어 집중 치료 병상 부족과 수술 수용력 및 격리 계획 문제가 강

조되었다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2017). 시그

너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계획, 정책 및 역량 측면에서 

영국의 준비 및 대응은 현재 모든 부문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줄 심각

한 팬데믹의 극단적인 요구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시뮬레

22) 2019년 중반 ONS 인구 추정치를 보면 영국 전체 인구는 6,7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

며, 잉글랜드 5,620만 명, 웨일즈 320만 명, 스코틀랜드 550만 명, 북아일랜드는 190
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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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의 냉혹한 결과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과 요양원 및 휴교의 잠재적 영

향에 대한 관심 부족이 주로 비판을 받았다 (Lambert, 2020).

정부는 계속해서 사태에 사후 반응적이었고 문제의 규모가 의료 및 경

제 전반에 걸쳐 명확해지면서 전시 상황과 같은 대응으로 바뀌었다. 신속 

대응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토론 및 심의가 영향을 받았으며, 자유를 제

한하는 데 사용되는 비상 권한이 적절한 민주적 감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 조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일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생겨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 대응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는지 아니면 ‘혼돈상태’로 보는지에 관계없이 선행적 정책 

결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Mazet and Richardson. 2020).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잉글랜드의 정책 및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할 경우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잉글랜드 내 제제는 사람들 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조건으로 초여름에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예: 접객 

서비스 분야) 지역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결국 11 월 잉글랜드 전역에 대해 

4주 간 2차 봉쇄가 실행되었다.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2020). 

<표 3-1>은 주요 사건을 표시한 연대표이다. 

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원인불명 질병 첫 보고

20년 1월 31일 잉글랜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알려짐

20년 3월 5일 영국 내 첫 사망자 보고

20년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년 3월 18일 3월 20일부터 휴교 발표

20년 3월 20일 영국 전역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실내 레저 시설 폐쇄

20년 3월 23일 봉쇄령 발표

〈표 3-1〉 잉글랜드 코로나19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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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국 건강재단 (Health Foundation, 2020a, 2020b), 내각사무처 (2020).

영국 정부는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와 자영업자 소득 지원 제도(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의 시행을 통해 봉쇄령이 적용된 분야의 피고용인을 보호했다. 

마찬가지로 취약한 사업체(운송 및 접객 서비스업 포함)들은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들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보증 및 자금지원을 받았

다. 접객 서비스 분야는 또한 VAT 유예, VAT 인하 및 납세 제도 등을 통

해 지원을 받았다. 주력 조치인 영국 정부의 외식 장려 프로그램(Eat Out 

to Help Out Scheme)은 식당업계에 대한 것으로 8월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없는 일터 관련 지침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의 안

전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봉쇄조치는 사람들의 일상 및 업무를 크게 변화시켰다. 휴교와 함께 재

택근무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고, 일과 일상 간 균형 및 양육의 

질, 아동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으로도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영국 

GDP는 26% 하락했으며 (HC, 2020b, p. 10) 2월에서 7월까지는 11.7% 

하락했다 (ONS, 2020a). 경제 회복은 더딜 것이며 일부 분야(고급 소매, 

20년 5월 10일
봉쇄령 해제 절차 개요 발표
제재 완화 첫 단계 (재택근무 어려울 시 출근 장려) 도입

20년 6월 15일
제재 완화 두 번째 단계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 및 중고등학교 휴교 해
제) 도입

20년 7월 4일 제재 완화 세 번째 단계 (접객 서비스 산업 재개 포함) 도입

20년 9월 9일 사교 모임을 제한하는 ‘6가지 규칙’ 발표

20년 9월 22일 9월 24일부터 접객 서비스 업계 (술집 및 식당) 밤 10시 통금 발표

20년 10월 12일 지역 코로나19 3단계 경보 시스템 발표 (중간, 높음, 매우 높음)

20년 10월 31일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봉쇄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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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접객 서비스 분야 포함)의 변화는 아마 영구적일 것이다 (지방정

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20; 옥스포드 이코노믹

스(Oxford Economics), 2020). 영국 전역에서 팬데믹의 영향은 아직 

전혀 끝난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HC, 2020b, 

p. 10).

팬데믹은 또한 여성, 소수인종(BAME), 청년층, 장애인 등 특정 인구 집

단이 직면하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했다. 봉쇄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은 

일부 주요 노동 시장 분야 (예 : 접객 서비스업 및 소매업)의 경우 불안정

한 근로자 비율이 높다; 일시해고자 중에는 청년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

으며 (Gustafsson, 2020), 많은 장애인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고 (영국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2020), 소수인종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더 많은 실직을 경험하거나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다 (Francis-Devine et 

al, 2020).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즉각적인 정부 대응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태도 및 행동 변화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영국 사회 보장 제도의 회복력; 사회적 결속과 불평등에 대한 

함의; 그리고 코로나가 미래의 정치 감수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

한 과제다. 지역주의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여 제도 및 정책 구조의 균열

도 나타났다. 재정적 비용을 비롯하여 정치적, 사회적 균열은 가까운 미

래에 국가 대차 대조표에 그대로 반영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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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주요 도전과제와 대응

  1.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는 고용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감

염이 의심되는 경우 자가격리 및 필수가 아닌 서비스 분야의 강제 폐쇄

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자가

격리를 권고 받았다면 기존 법정 병가 수당 (SSP)의 적용을 받는다. 후자

의 경우 영국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

리 유지 제도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를 통해 근

로자의 소득 손실분을 보상했다.

CJRS는 코로나19로 관련 제재 때문에 영업 활동이 감소하여 고용주와 

일시해고 상태에 동의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3월 20일

에 발표된 1차 CJRS제도는 “‘구제’단계” (Tetlow, 2020)였으며 같은 날 

발표된 접객 서비스 산업 지원 임시 조치와 함께 실행되었다.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 제재가 해제되면 근로자들이 더 쉽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며, 이를 통해 “... 대규모 해고 

및 이에 따라 수많은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해야 하는 문제” [방지]를 목표

로 한다 (Mayhew 와 Anand, 2020, p. 3). 피고용인 소득의 80% 

(2019-20 과세 연도 기준)를 월 최대 £ 2,500까지 보상한다. 고용주는 

추가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일시해고를 하고 나면 

고용주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첫 번째 단계는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행되었으며 첫 번째 소득 지원이 4월 20일에 지급되었다.

5월 12일에 발표된 두 번째 CJRS 단계는 ‘회복’단계 (Tetlow, 2020)

로, 봉쇄 완화 적응 및 경제 재개로의 전환이었다. 이 제도는 10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대상 근로자는 3월과 6월 간 최소 3주 연속 일시해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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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였던 근로자로 제한되었다. 일시해고 근로자는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 1일부터 CJRS가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정부 부담금은 9월에 

70% (최대 £ 2,187.50), 10월에는 60% (최대 £1,875)로 감소했다. 고용

주는 정부 혜택과 근로자 임금의 80% 간 부족분을 지불해야 하고 이에 

더해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7월 31일에 발표된 세 번째 단계는 봉쇄가 추가적으로 완화되고 사람

들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 2020a). 이 단계에서는 일자리 유지 보너

스 (Job Retention Bonus) 제도를 통해 2021년 1월 말까지 고용상태에 

있으면서 월 최소 £520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평균)를 

버는 모든 일시해고 근로자들에게 일회성으로 £1,000를 지급한다.

여름철에 제재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9월 22일부터 정부 제재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향

후 6개월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및 보

리스 존슨 영국 총리, 2020a).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일시해고 제도 종료 

후 추가 고용 지원인 일자리 지원 제도(Job Support Scheme, JSS)를 도

입하기로 했는데 침체된 수요를 인지하고 “근로자들이 고용을 유지하도

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JSS 영업(JSS Open)’, 법적인 제재로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에 대

한 ‘JSS 영업중단(JSS Closed)’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영국 국세관세청

(HM Revenue & Customs), 2020a 및 b). 접객 서비스 산업에 대한 법

적 제한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지역별 코로나 경보 3단계 시스템 도입

에 맞게 제도를 조정한 것이다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및 보리

스 존슨 영국 총리,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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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전체 2차 봉쇄와 함께 정부는 CJRS를 연장하여 봉쇄기간 동

안 제재 완화 기간의 제도보다 더 관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지

원은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영국 재무부 및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 장관, 2020a; 영국 국세관세청, 2020c). 2차 국가 봉쇄 기

간(4 주)보다 긴 기간이며 “겨울 동안 기업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BBC News, 2020b).

제도의 변화는 <표 3-2>에서 볼 수 있다.

〈표 3-2〉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변화

정책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 (CJRS)

일자리 지원 
제도(JSS) 일자리 

유지 
보너스영업

Open

영업 
중단 

Closed

기간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1일 

12월 (CJRS 종료 
후) – 2021년 4월

11월- 

2021년 
1월

정부 

기여금 
(임금)

최대 
£2,50
0 까지 

80%

최대 
£2,50
0 까지 

80%

최대 
£2,50
0 까지 

80%

최대 
£2,18

7.50 
까지 
70%

최대 
£1,87
5 까지 

60%

최대 
£2,50
0 까지 

80%

최대 
£1,54

1.75 
까지61
.67%

최대 

£2,08
3.44 
까지 

66.67
%

£1000 

(일회 
성)

일시해고/ 
적격 

고용주 
기여금 
(임금)

의무 
아님

근로 
시간

근로 
시간

근로

시간 + 
최대 
£312,

50까지 
10% 

근로

시간 + 
최대 
£625

까지20
%

국가 
보험 및 

고용연
금 
납입금

최대 
£125

까지 
근무 외 
시간에 

대한 
비용의 

5%

국가 
보험 및 

고용
연금 
납입금

평균 월 

£520 
이상

일시해고/

적격 
피고용인 
근무

금지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필수 허용 필수

주: CJRS는 2021년 3월까지 지속되지만 2021년 1월에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자료: 영국 국세관세청 (2020a, b and d) 및 영국 재무부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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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해고 피고용인 수는 4월 23일 380만 명, 5월 31일 870만 명에 이

르렀다. 6월 이후 일시해고 피고용인 증가세는 둔화됐다. 10월까지 120

만 명 이상의 고용주가 이 제도를 사용했으며, 10월 18일까지 국가 재정

에서 총 £414 억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그림 3-1〕 참고).

〔그림 3-1〕 CJRS의 영향

a: 각 원천징수(PAYE) 제도별로 청구된 최대 일시해고 피고용인 수의 총합을 계산

b: 개별 원천징수(PAYE) 제도로 청구된 건수 계산
4월 23일 및 5월 3일 수치는 영국 국세관세청(HMRC) 트위터에 먼저 발표되었다.

자료: 영국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 (2020e))

고용 근로자를 위한 이러한 지원 제도와 함께 정부는 £2억 3,700만의 

예산으로 일자리 진입 목표 지원(Job Entry Targeted Support, JETS)

를 통한 구직자 지원을 발표했다 (영국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0). 이 지원에는 전문가의 조언 및 코칭과 구

직자의 역량 구축을 위한 동료 지원(peer support)이 포함된다 (영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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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연금부, 2020).

영국통계청(ONS, 2020c)은 1차 봉쇄기간 동안 고용주가 정리해고보

다는 일시해고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CJRS는 단기 실업률을 억제

했는데 4~6월 실업률이 3.9%로 전 분기 및 전년대비 변화없이 유지되었

다 (ONS, 2020b). 영구 정리해고 비율은 노동력의 1% 미만으로 팬데믹 

이전 정리해고 비율과 상대적으로 비슷했다 (ONS, 2020c). 제도의 조기 

발표, 다양한 부문 및 고용주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온라인 청구 절차는 

CJRS 이용을 뒷받침했다.

실업률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상태, 근무 시작 가능 상태로 정의됨)은 

4~6월 사이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실직 중이지만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

지 않는 사람의 수는 4월부터 6월까지 103만 명에서 213만 명으로 증가

했다 (ONS, 2020b).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의 수도 3월부터 7월까지 약 

73만 명 감소했다 (ONS, 2020d).

근무 시간과 월 평균 소득도 영향을 받았다. 영국에서 1971년 추정치

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 분기별 총 실제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크게 감

소하여 2분기까지 18.4% 감소했다 (ONS, 2020d). 평균 월 급여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3월, 4월, 5월은 전년 동기 대

비 하락한 후 6 월부터는 작년 동기 월 급여를 초과했다 (ONS, 2020e 및 

f). 이러한 변화는 복지혜택 청구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및 구직자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수는 7월에 

270만 명에 달하여 2020년 3월 대비 116.8% 또는 140만 명 증가했다 

(ONS, 2020g).

일시해고는 부문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봉쇄로 인해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 등의 근로자일 경우 CJRS의 혜택을 받는 피고용인이 추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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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지급받을 확률은 낮았다 (Kempson and Evans, 2020).

일시해고의 요건 준수는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이 제도가 3월부터 6월

까지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용인의 63%, 특히 고용주가 추가 급여를 지불하는 피고용인의 경우 일

시해고기간 동안 일부 근로에 참여했다 (Adams-Prassl et al., 2020). 

국세관세청은 8월 7일 기준 CJRS와 관련된 잠재적 사기에 대해 7,791건

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haplain, 2020).

  2.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자영업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 근로자를 소득 보호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도전과제였으며 최근 경제 변화의 특징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어려워

졌다. 영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001년 노동 인구의 12.0%(330만 명) (영

국 통계청, 2018)에서 2019년 말 15.3%(5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영국 통계청, 2020h). 그러나 이 헤드라인 수치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영업이 포함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만 (68%), 약 5명 중 1명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소유한 유한 사업체의 단독 이사이고 10명 중 1명 이상은 사업 파

트너다. 이러한 복잡성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패턴을 분류하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서

는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다른 조직에서는 하청 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자영업 패턴은 자영업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득 보호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주었다. 영국 정부는 초기 단계에

서 피고용인들에 크게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비 피

고용인들에게 제공되는 비교적 관대한 지원 간 불일치가 초기 논쟁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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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 (Buchan, 2020): 피고용인의 임금은 3월 20일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보호 제도로 대부분 보호되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 단계에서 계획되었던 주요 조치로 인해 자체 평가 세금 납부 및 모든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었다. 이 지원책에는 모기지 

상환 유예 등의 신규 정책과 기존 사회보장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BBC 

News, 2020c).

정당을 막론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조치가 없

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노동조합 총회

(Trade Union Congress)는, “피고용인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

는 반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소득 지원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했지만 (Webber, 2020), 정부의 초기 답변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호하기가 “운영상” 어렵다는 것이었다 (BBC News, 2020c). 특히 많

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비정기적임을 감안할 때 과다 지불 또는 사기 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3월 26일에 발표된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SEISS)와 함께 이 입장은 곧 바뀌게 되었다. 

SEISS는 다음 주요 조건을 포함하여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자영업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Seely 와 Hirst, 2020):

○ 최소 영업 기간 (2018-2019 과세 연도 및 2019-20 과세 연도 

영업 요건과 2020-21 과세 연도에 영업할 의향);

○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예: 

격리, 병가 등으로 인해);

○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업이 단축 또는 중단되는 경우 (예 : 공급 업

체 또는 고객에 대한 영향으로)



제3장 코로나, 사회 보장, 그리고 노동 시장의 반응 59

○ 영업이익이 £50,000 이하이며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비거래소득

(non-trading income)과 최소 동일할 때.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 대해 이 제도는 지난 3년 (2016-19년) 동안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과세 보조금을 제공했는데 해당 보조금은 월 

평균 영업이익의 80%를 보장하고 최대 한도는 £7,500로 3개월 영업분

에 대해 일괄 지급된다. 6월에 정부는 SEISS를 3개월 더 연장하여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70%를 총 £6,570까지 보장했다.

10월 22일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은 두 개의 보조금을 통

해 SEISS를 확대하여 최대 £3,750 한도로 자영업 수익의 20%에서 40%

까지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 및 리시 수낙 재무장관, 

2020b; 영국 재무부, 2020c). 하지만 2차 봉쇄와 함께 더욱 관대한 지원

을 제공하는 CJRS 제도 확대를 고려하여 SEISS는 11월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영국 재무부, 2020c). 따라서 2020년 11월부터 2021

년 1월까지를 보장하는 첫 번째 보조금은 11월 영업이익의 40%에서 

80% 보장으로 확대되었고, 12월과 1월은 40% 보장이 유지되었다. 이는 

3개월 간 £5,160 한도로 자영업자 영업이익의 55%가 보장된다는 의미

다. 두 번째 지원금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능)은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 (국세관세청, 2020f; 영국 재무부, 2020c).

영국 OBR (예산책임처, 2020)는 첫 번째 SEISS 지원금에 £81억, 두 

번째 지원금에는 £71억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중 약 20%가 

이후 다시 세금납부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 국세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340만 명의 사람들이 SEISS의 잠재적 수혜자로 확인되었으며 7월 중순

까지 신청건수는 270만이었다 (Seely 와 Hirst, 2020). 즉, 적격 자영업 

근로자의 대다수 (4분의 3 이상)는 1차 시기에 SEISS를 신청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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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대된 SEISS의 1차 지급분에는 £45억이 할당될 것이다 (영국 재무

부, 2020c).

SEISS는 규모가 크고 자영업자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

로 고안되었지만, 이 제도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다. 영국 

재정연구소 (IFS) (Adam et al, 2020)는 영국의 자영업 근로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 자영업자 중 4분의 1은 자영업에서 오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

반 이하이기 때문에 부적격했으며 이는 이들이 피고용인이기도 

하며 상당액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 20명 중 1명은 자영업 수익이 연간 £ 50,000 이상으로 부적격

했다.

○ 10명 중 1명 이상이 작년에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적격

했다.

IFS는 이러한 그룹 간 중복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약 38% (약 2 백만 

명)이 해당 제도의 보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EISS의 또 다른 중요한 공백은 회사 소유주-관리자 (즉, 자기소유 회

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자

영업자들은 일자리 유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소득

의 급여 부분만을 보장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조세 효율적인) 모델은 자신에게 아주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소

득의 대부분은 배당금으로 받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실제로 소득을 

거의 보호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영국 하원 집행위원회(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2020)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공백은 

회사 소유주가 받은 배당금이 임금을 대신하는지, 아니면 자본 이익 또는 



제3장 코로나, 사회 보장, 그리고 노동 시장의 반응 61

투자 이익과 같은 다른 이유로 받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경

우 다른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체에 자금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을 수 있지만 –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 중단 대출 제도(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Adam et al, 2020)와 영세기

업을 위한 지역 당국 재량 보조금 기금(Local Authority Discretionary 

Grants Fund) 등 지방 의회가 관리하는 일련의 보조금 등 포함 (Ogden 

and Phillips, 2020) – 독립 전문가 및 자영업자 협회 (Association of 

Independent Professionals and the Self-Employed, IPSE)는 약 71

만 명이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회사 소유주 관

리자가 총 약 2 백만 명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비율이다 (하원 집행위원회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2020).

  3. 주거 대책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주택 소유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회수하려 

할 때 세입자에 대한 통지 기간이 9월 30일까지 통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

해 최소 3개월로 연장되었다. 주택 압류가 중단되었으며 압류 명령을 신

청하는 청구인에 대해 2021년 3월까지 새로운 요구 사항이 적용되었다 

(Wilson 과 Cromarty, 2020).

광역 임대 시장 지역(Broad Rental Market Area) 내 시장 임대료를 

최소 30%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이 

인상되었다 (이 수당은 과거 4년 동안 동결되었다) (Wilson 과 

Cromarty, 2020). 해당 수당은 자산 검사를 통해 개인 임대 주택에 거주

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지역주택수당 요율은 개인 주택을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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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의 최대 금액을 결정한다 

(Mackley et al., 2020).

지역 당국은 £5억 규모의 재난 기금(Hardship Fund)를 통해 세입자

가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기금으로 위험에 처

한 근로 연령층의 2020/21년 지방세액을 줄이고 지역 복지 제도 및 이니

셔티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자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발행한 지침은 

모기지 대출기관에 3개월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으며 이

후 권고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연장 했다 (영국 재무부, 2020a). UK 파이

낸스(UK Finance)는 4월 8일까지 대출기관들이 120만 명에게 상환 유

예를 제공했으며 (UK 파이낸스, 2020) 6월 말까지 190만 명에게 유예를 

제공했다고 제공했다. 또한 11월 2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아직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상환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이 지원을 받는 대출자는 최대 6개월까지 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Gov.uk 2020b).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국의 지방 당국에 긴급 자금을 

제공하여 거리생활자 및 기타 취약한 노숙자를 지원했으며 15,000명의 

취약계층 사람들이 긴급 숙박 시설을 제공받았다 (주거, 지역, 지자체부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0a). 

정부는 노숙자들이 거리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자 숙박 태스

크포스와 다음 단계 숙박 프로그램 (Next Steps Accommodation 

Program)을 설립했다. (주거, 지역, 지자체부,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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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업 지원

2020년 예산에서 재무장관은 경제가 혼란한 가운데 공공 부문,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 규모의 “시의 적절한 임시 선별 조치” 

패키지에 대한 초기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곧 (3월 17일) 재무장관은 “이 

위기 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리시 

수낙 재무장관, 2020a)을 약속하면서 £3,300억에 달하는 추가 재정 조

치를 공개했다. 위에 언급된 개인 급여 및 임금 지원을 위한 피고용인 지

원 조치에 더하여, 직원 수가 25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법정 병가 수당 환급 제도(Coronavirus Statutory Sick Pay Rebate 

Scheme)를 통해 고용주가 직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정 병가 수당 

(SSP)에 대해 최대 2주 분의 SSP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Gov.uk, 

2020c, 2020d; Browning 과 Page, 2020).

기업들은 2020년 6월 말까지 VAT 납부가 유예되었으며, 접객 서비스 

분야 (식당, 술집, 바, 카페) 사업체 및 고용 지원을 위해 술 제외 식음료

에 대한 VAT가 일시적으로 5%로 인하되었다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국세관세청 지급 시기(Time To Pay) 서비스가 

확대되어 납세 의무에 대해 할부납입 및 분납이 가능해졌다. 소매업, 접

객 서비스업, 레저 분야 및 유치원을 위해 사업세 납부 면제도 도입되

었다. 

직접적인 보조금도 제공되었다. 중소기업 보조금(Small Business 

Grant Fund, SBGF)은 잉글랜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지원

했으며, 소매, 접객 서비스 및 레저 분야 보조금 (Retail, Hospitality 

and Leisure Grant Fund, RHLGF)은 소매, 접객 서비스 및 레저 분야 

기업을 지원했다. (영국 사업, 기업 및 산업 전략부 (Depart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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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nterprise and Industrial Strategy DBEIS), 2020a). 잉글

랜드의 약 1백만 개 업체가 2020/21년 SBGF 및 RHLGF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Hutton 과 Keep, 2020). 지역 당국 재량 보조금 기금(Local 

Authority Discretionary Grants Fund)은 다른 보조금 적격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기타 영세 및 소규모 업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외에도 코로나 기업 피해 대출 제도(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BILS)는 최대 £500만까지 대

출 및 기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대출 기관에게 자금의 80%를 보증하고 6개월 동안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 (Gov.uk, 2020c, 2020d; Browning 과 Page, 2020).

미래기금(Future Fund)는 자기자본 투자에 의존하면서 다른 정부 지

원에 접근할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 매출발생 전 또는 수익발생 

전) 영국 내 위치한 기업에 정부대출을 제공하며 민간 투자자의 자금조달

도 수반된다.

회복지원 대출 제도(Bounce Back Loan Scheme, BBLS)는 중소기

업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매출액의 

최대 25% (최대 £50,000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

증 대출이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 2020b; Hutton 과 Keep, 2020).

코로나 바이러스 대기업 피해 대출 제도(CLBILS)는 정부가 자금의 

80%를 보장하여 대기업이 최대 £2억까지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기업 자금조달 기구(COVID-19 Corporate 

Financing Facility)는 단기 부채 매입을 통해 대기업을 지원한다. 이 제

도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지원하는 상업 대출 기관을 통해 제

공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물 몰

수 보호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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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재무장관은 일자리 계획(Plan for Jobs)에 일자리 창출에 초

점을 맞춘 광범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영국 재무부, 2020d). 여기에는 기

업이 일시해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000의 일회

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 유지 보너스(Job Retention 

Bonus)가 포함되었다. 영국을 위한 킥 스타트 제도(Kickstart Scheme 

for Great Britain)는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고 장기 실업 위험에 처한 

16~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6개월 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다. 또

한 고용 지원 제도, 훈련 및 견습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도 있다. 이 

외에도 보다 광범위한 회복 계획에는 인프라 투자, 공공 부문 자금조달, 

사회 주택 투자, 그린 홈 보조금(Green Home Grant) 및 인지세 토지세 

임시 삭감 등이 있다.

특히 봉쇄령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식당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있

었다. 법인세 지원 외에도 외식 장려 캠페인(Eat Out to Help Out) 계획

은 2020년 8월 한 달 동안 캠페인에 참여하는 레스토랑, 카페 또는 펍에

서 식사 시 할인을 제공하고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식사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영국 재무부, 2020d)

이러한 기금 중 일부의 경우 환급이 더디거나 업체들이 환급을 거부당

하고 대체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부의 

대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

(Treasury Select Committee) 멜 스트라이드(Mel Stride) 의장은 신속

한 지원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인지하는 것); 지원 규모; 그리고 

지원의 목표–경기 침체가 특정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 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 2020).

2020년 8월 2일 기준 회복지원 대출 제도(BBLS), 코로나 바이러스 기

업 피해 대출 제도(CBILS), 코로나 바이러스 대기업 피해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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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BILS); 미래 기금 이 네 가지 제도에 대해 총 £512.2억의 대출이 승인

되었다 (Hutton 과 Keep, 2020). 7월 27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보조금

(SBGF) 및 소매, 접객 서비스 및 레저 분야 보조금(RHLGF) 제도에 따라 

879,700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 £108 억이 지급되었다.

영국 정부는 팬데믹 두 번째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로 영향을 받

은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9월 24일, 지역 봉쇄 제재로 인해 일시

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제재 지원 보조금

(Local Restrictions Support Grant, LRSG)이 발표되었다(DBEIS, 

2020b). 마찬가지로 10월 22일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지역 3단계 경보 

시스템에 따라 높은 경보 수준의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

운 현금 보조금 제도 (월 최대 £2,100)를 발표했는데 주로 접객 서비스, 

숙박 및 레저 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당국이 현지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할당할 예정이다 (재무부 및 리시 수낙 재무장관, 2020b). 마지

막으로 11월 2일 영국 총리는 2차 국가 봉쇄령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

는 60만 개 이상의 사업체가 4 주당 최대 £3,00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

표했다; 또한 대출 보증 제도인 BBLS, CBILS 및 CLBILS는 2개월 (2020

년 12월 및 2020년 1월) 동안 연장되며, BBLS를 통해 최대 대출금을 대

출받지 않은 기업은 최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Gov.uk, 

2020b).

  5.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보장 운영 및 제공

코로나19는 기존의 사회 보장 혜택 제공에 영향을 미쳤는데, 정부는 

청구인과 직원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수요가 전례 없이 높아진 시기

에 핵심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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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수혜 평가를 위한 대면 요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등 개인 자립 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의 적격요건을 확인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전화 또는 서면 평

가로 대체되었으며,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시행된 후 추가로 연장되었다. 

유니버설 크레딧과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의 직무 관련 활동을 위해 일자리센터의 대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조건

과 조건 미충족 시 부과되는 제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처리해야 할 청구건수의 증가로 인해 수당 운영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

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유니버설 크레딧 청구는180만 건, 구직

자 수당 청구는 25만 건 이상, 고용지원 수당 청구는 2만 건 이상이었다. 

몇 주 동안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신규 청구 규모가 10배 증가하기도 했

다 (HC, 2020d).

영국 근로연금부(DWP)는 높은 업무량을 수반하는 일부 사회보장 운

영 프로세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신규 청구건 처리를 위해 기존 직원 및 

업무 코치가 재배치되었고 신규 직원 모집과 함께 다른 부서 직원들이 파

견되었다. 또한 유니버설 크레딧 온라인 청구를 더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다.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일부 지

원이 시행되었다. 일자리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는 7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으며 “사람들이 재고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가 업

무 코치를 고용했다 (HC, 2020e). 7월 1일부터 조건이나 제재가 재도입

되었지만, 신규 수급자의 의무요건은 기존 노동 시장 상황과 제약에 맞게 

조정되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지

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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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 및 가구

3월 봉쇄가 시작될 때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수 근로자 

외에는 자택에 머물러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성화된 직업군 및 산

업, 그리고 가정과 육아 책임에 대한 성별 규범으로 인해 성별에 따라 다

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근무자 수가 증가했다. 팬데믹 이

전에는 전체 근무시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7%,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20%였다. 해당 비율은 각각 38%와 8%로 바

뀌었으며, 코로나 위기 기간동안 약 2명 중 1명이 어느 정도는 재택 근무

를 하고 있다 (Smith, 2020) (〔그림 3-2〕 참고).

〔그림 3-2〕 재택근무 근로자 비율 변화

자료: Smi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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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업계의 직업군 (소매 및 접대 서비스 부

문) (Joyce 와 Xu, 2020), 팬데믹 관리 부문 (의료, 공공 서비스 및 보안) 

(Hupkau 와 Petrongolo, 2020), 남성에 비해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최

전방 직업군에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예산그룹(Women’s Budget 

Group), 2020). 여성 근로자가 많은 분야는 남성이 주도하는 부문 (건

설, 수리, 제조업) 대비 고용주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

다 (Norman, 2020). 영국 여성의 약 48%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39%다 (Hupkau 와 Petrongolo, 

2020).

코로나로 인한 이와 같은 영향은 남성 근로자가 주로 많은 산업 (금융, 

건설 및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남성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이전 경기침체때와는 다르다 (Bell et al., 2020). 더욱이 휴교 인해 여성

이 가정과 직장 사이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 (Bell et al., 2020).

  7. 휴교의 영향

팬데믹으로 3월 말 학교 및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취약아동과 핵심 근

로자들의 자녀만 6월까지 현장 교육 및 보육을 받았다. 많은 일하는 부모

들이 재택근무의 어려움에 더해 훨씬 더 어려운 양육과 홈스쿨링 책임까

지 감당해야 했다.

많은 가정이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데에 따른 공과금 및 식비 등 생활

비 증가에 더해 일시해고 또는 노동 시간 감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직

면하게 되었다 (아동협회(Children’s Society), 2020). 영국 정부는 무

료 학교 급식의 대안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에게 주당 £15 상

당의 쇼핑 상품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초기에 불균등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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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으며 (Loopstra, 2020) 추가적인 비용 대비 훨씬 부족하다는 이유

로 비판을 받았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은 재택 근무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

으며, 부모들은 정규 교육이나 보육시설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루 최소 

6 시간 이상의 탁아가 필요했지만 (Andrew et al., 2020a) 다른 가정의 

가족, 특히 조부모에게 보육을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아동협회, 

2020). 어머니와 부양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20.3%, 아버지와 부양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3.3%였으며 이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Norman, 2020). Andrew et al., (2020b)은 육아가 일하는 부모의 업

무 중단 시간의 90%를 차지하며 특히 근무 시간 중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동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더

해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및 학교를 갈 수 없는 데에 따른 경제적 파

급 효과로 인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학교 수업 재개 계획이 세워졌다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델브 이니셔티브

(DELVE Initiative), 2020). 1차 봉쇄 이후 9월 초에 휴교를 해제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일부 학부모, 교직원 및 교직원이 우려를 표

명했다. 입소스 모리(IPSOS Mori) (2020)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절반 이상 (54%)이 9 월 학교 수업 재개는 적절한시기라고 생각했으며 3

분의 1 (32%)은 너무 이르다고 답했고 7%만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Andrew et al (2020a)은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 다시 등교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학교가 여름 학기에 다시 문을 열었을 경우) 이러한 부

모들은 향후 자녀를 다시 등교시킬 의사가 더 크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아이들이 다시 등교할 경우의 상대적인 위험과 혜택에 대해 서로 인

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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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양육 책임

휴교는 또한 남성과 여성 간 양육 책임 관련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했

다. Hupkau와 Petrongolo(2020)는 보육과 홈스쿨링에 아버지와 어머

니가 소요하는 시간 간 불균형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Adams-Prassl 

et al., 2020, p.43 참고)

일반적으로 육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분석에 

따르면 양부모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유급 노동에 더 집중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무급 노동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성별에 따른 젠더 특성화

(gender specialisation)가 계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다 (Andrew et al., 

2020b).

이 젠더 특성화와 함께, 봉쇄 기간 동안 아버지의 양육 시간은 재택근

무 기회 때문에 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으며 남성은 집에서 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육에 추가적으로 2시간 더 참여할 가능성

이 높았다 (Andrew et al. 2020b).

하지만 아버지가 가정의 주요 소득원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어머니보다 

육아에 덜 참여하며 유급 노동에 방해를 덜 받았다 (Andrew et al. 

2020b). 아버지가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보다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적었다 (Andrew et al. 2020b).

어머니는 봉쇄 기간 동안 아버지보다 사직, 해고 또는 일시해고 가능성

이 더 높았다 (Andrew et al., 2020b). 일시해고에 대한 결정은 여성의 

육아 책임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에 따른 팬데믹의 

영향에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Adams-Prassl et al. 2020).

가족에 대한 책임은 가구를 넘어서까지 확대되며, 이른바 이중돌봄자 

(sandwich carer) 들은 자녀와 연로한 친척 모두를 돌봐야 하는 책임에 



72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직면한다. 봉쇄는 이중돌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45%는 기존에 

돌보던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도움이 늘어났으며 35%는 이전에 돌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다 (ONS, 2020i). 이중돌봄자

의 거의 3분의 2가 여성이며 이 중 85%가 고용상태에 있다 (ONS, 

2020i).

  9. 코로나 없는 안전한 직장

산업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담당하는 영국 정부 기관인 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2020)은 재택 근무, 직장 복귀 

및 취약한 근로자 지원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 

피고용인을 강제로 복귀시킬 수 없다 (산업의학협회(Society of 

Occupational Medicine), 2020). 고용주는 직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직장 복귀와 관련하여 직원 및 보건안전 담당자의 견해를 고려하고 사회

적 거리두기 및 손 씻기 절차 등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관리

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한다. 공식 노조가 있는 경우 직원과의 

협의는 법적 요건이다 (ACAS, 2020; HSE, 2020; Clark et al, 2020; 

산업의학협회, 2020).

  10. 격리자 및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3월 23일 봉쇄 발표에서 임상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예: 호흡기 질환, 암,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집에서 격리하고 모

든 대면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받았다. 이 권고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었

으며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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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피고용인들은 더 이상 정부의 초기 격리 권고를 근거로 

법정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PHE 2020b). 기존에 격리되었던 

피고용인들은 직장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경우 복귀할 수 있지만, 가능

하면 재택근무를 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었다 (PHE, 2020b). 재택 근

무가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위험으로부터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러한 지침은 임상

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PHE, 2020b). 고용주는 또한 장애인 직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근무를 조

정할 책임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극도로 취약한 직원 보호책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 교대, 대중 교통 사용을 피하기 위한 추가 주차

장, 혼잡한 시간대 출퇴근을 피하기 위한 임시 근무시간 변경 등이다 

(Clark et al., 2020; ACAS, 2020). 업무 복귀 시 이와 같은 보호책의 특

성 때문에 해당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산업

의학협회, 2020). 피고용인은 또한 간접적인 차별에 주의해야 하며 이처

럼 특정 보호를 받는 가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포괄적인 정책은 객

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은 유지된다 (ACA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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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 시장 불평등

  1. 비즈니스/일자리/기술의 종류

팬데믹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보 

중 하나는 일시해고 제도에서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관련 데이터에

서 찾을 수 있다. 국세관세청 (2020g) 수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

은 부문은 다음과 같다: 숙박 및 식품 서비스는 적격 일자리의 77%가 일

시해고 처리되었다 (적격 고용주의 87%가 해당 제도 사용); 예술, 엔터테

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서비스 (적격 일자리의 70%가 일시해고);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는 적격 일자리 60%가 일시해고 상태가 되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금융 및 보험 분야 일자리 중 일시해고 비율은 7%에 불

과했으며 공공 행정 및 국방 (2%), 교육 (8%), 보건 (10%) 등 역사적으로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분야에서는 일시해고 비율이 매우 낮았다. 

경제의 하위 분야(SIC2007 분류상 3자리)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시해고에 대한 비율은 통화 중개 분

야는 0%, 병원 활동은 1%, 수자원 수집, 처리 및 공급과 위성 통신 활동

은 2%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음료 서빙 활동의 경우 85%, 호텔 및 유사 

숙박 시설의 경우 82%, 캠핑장, 레저용 차량 공원과 트레일러 공원 및 자

동차 판매 모두 일시해고 비율이 80%에 이른다. 각 분야별 또는 하위 분

야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당히 분명한 패턴이 나타난다. 사회적 거리두

기와 양립할 수 없는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은 반면, 

팬데믹과의 투쟁 또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영향

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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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야별 일시해고 비율의 차이는 코로나19의 영향 관련 불평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노동 시장의 다른 여러 세분화와 중복된다. 첫 

번째는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따라 기술 및 학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맥

킨지 & 컴퍼니(McKinsey & Co) (Allas et al, 2020)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서 일시해고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다. 두 번째는 

일시해고의 위험이 고용주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HMRC, 

2020g);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일시해고 비율이 21%, 

100 ~ 249명인 고용주의 경우 33%에 불과했지만, 직원이 10 ~ 19명 

(54%), 5 ~ 9명 (57%), 2 ~ 4명 (56%)있는 고용주의 경우 2명 중 1명 이

상으로 증가했다.

  2. 자영업자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는데 일시해고 제도가 주로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자리 유지 제도를 통해 일시해고에 적격한 소수 

자영업자들 조차도 많은 경우 일시해고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

를 들어 해당 제도에 적격한 직원이 한 명 뿐인 회사의 경우 43%만이 이 

제도를 사용했다 (HMRC, 2020g). 자영업자들이 해당 보호제도의 필요

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해당 제도의 구조가 소

득 대비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팬데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는 명확하

다. 2020년 4월 3일과 5월 10일 사이에 실시된 팬데믹이 개인의 경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NS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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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약 5명 중 1명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저축

액을 사용했지만 피고용인의 경우 해당 비율이 20%에 불과했고 약 20명 

중 한명만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액을 사용했다 (ONS, 

2020m). 또한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 특성을 고

려할 때 자영업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 때문에 향후 1년 동안 저축이 가능

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실제 1년 내 저축이 가능하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28%였으며 피고용인의 경우 47%였다(ONS, 2020m).

  3. 지역

영국의 노동 시장은 OECD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경제 중 하

나로 지역적 불평등이 상당하다 (McCann, 2020). 지역별 1인당 GDP 

격차, 분야별 산업 구성 및 근로자의 자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근

본적인 불평등은 영국 전역의 노동 시장에 대한 코로나의 충격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적으로 큰 격차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위에 언급된 일부 주요 동향이 영국 전역에서 다르게 나

타났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일상적인 업무 패턴에 미치는 영

향이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ONS 설문 조사 데이터(ONS, 

2020j)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추정하였는

데 런던에서는 60.6%로 높았고 중동부 지역에서는 32.6%로 낮았다. 이러

한 차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노동력 추정치(ONS, 

2020k)를 보면 런던은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 비율 (91.3%)이 현재

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생산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 비율(3.2%)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NS, 2020k). 반대로 중동부 지역의 경우 수치

가 반대로 나타나는데 생산에 고용된 근로자 비율이 현재까지 가장 높으며



제3장 코로나, 사회 보장, 그리고 노동 시장의 반응 77

(13.2%) 서비스 고용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79.5%). 그러나 팬데믹 

영향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

는데 영국의 각 국가 및 지역 (일반적으로 수백만 명이 거주)의 매우 광범

위한 규모와 노동 시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별로 일시해고 상태가 된 적격 일자리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거의 차

이가 없었는데 중서부 지역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 및 남동부 지역

이 30%로 가장 낮았다 (Francis-Devine et al, 2020).

하지만 소규모 지역 단위별로는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의회 선거구에 따른 일시해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웨스트모어랜

드(Westmorland) 및 론즈데일(Lonsdale) 선거구는 45%, 런던 및 웨스

트민스터(Westminster) 선거구는 22%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Devine et al, 2020; HMRC, 2020g). 여기에서 경제의 특정 

하위 부문에 대한 지역적 집중은 코로나가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IFS 보고서 (Davenport 

et al, 2020)는 관광 및 접객 서비스 분야가 주요 고용주 역할을 하는 해

안가 마을의 상황을 강조했다. 두 분야 모두 팬데믹에 의해 심각한 영향

을 받았다.23) 하지만 지역 노동과 지역 시장에는 팬데믹과 상호 작용하는 

각각의 고유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

의 경우 스코틀랜드에서는 73%가 일시해고 된 반면, 런던에서는 이 비율

이 57%에 불과했다 (Francis-Devine et al, 2020). 마찬가지로 중서부 

지역 제조업 일자리의 52%가 일시해고 되었지만 남동부에서는 36%에 

불과했다 (HMRC, 2020g).

23) 해당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마을의 대다수가 노년층 주민 비율이 높으며 (해안가로 은
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로 인해 봉쇄 제재 완화와 함께 경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 인구의 높은 비율이 개인의 건강 취약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때문에 봉쇄 이전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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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흑인, 아시아인, 소수인종 인구(BAME)

흑인, 아시아, 소수인종(BAME)은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할 위

험이 높은 분야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Francis-Devine et al, 

2020) 임금 능력이 영향을 받은 자영업에서도 비율이 높았다 (Hu, 

2020; Platt과 Warwick, 2020). Platt과 Warwick(2020, p. 4, 19, 

23)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집중되어 있는 식당 일을 하는 방글라데시 남

성 근로자와 택시 운전을 하는 파키스탄 남성이 백인 영국 남성에 비해 

근로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각각 4배 및 3배 높았다고 보고했다. 마찬

가지로 흑인 남성 근로자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출신)는 백인 영국 남성

보다 직장에서 휴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50% 더 높았다. 자영업의 경우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은 자영업을 하는 백인 영국인보다 임금 감소 

(각각 약 70% 및 30% 더 높음)에 더욱 취약하다.

인디펜던트지(The Independent)의 BMG 여론 조사에 따르면 4월 초 

영국 BAME 인구의 15%가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백인 영

국인의 경우 이 비율이 8%에 불과했다. BAME 인구의 거의 절반(46%)이 

가구소득이 낮은 편이었으며 백인 영국인은 28%였다 (Francis-Devine 

et al, 2020, p. 13). 6월에 실시된 ICM 및 러니메드 트러스트(Runnymede 

Trust)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의 43%, 아프리카계 흑인의 

38%, 중국인의 34%, 파키스탄인의 32%가 소득 감소에 직면했지만 백인 

영국인의 경우 22%에 불과했다 (Francis-Devine et al, 2020, p. 

12-3; Becares et al, 2020, p. 11).

고용 상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영국의 데이터는 BAME 중 방글라데시

인은 실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아프리카계 흑인은 근무 시간 단축으

로 인해 소득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백인 영국인은 JRS를 통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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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유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Francis 

-Devine et al, 2020). 〔그림 3-3〕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림 3-3〕 코로나 위기 이전 근로를 했던 사람들의 인종별 고용 상태 : 2020년 5월 

기준

자료: Francis-Devine et al, 2020, p. 12.

각 그룹이 수행하는 활동의 유형도 중요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아

프리카계 흑인 및 카리브해 출신 근로자들은 핵심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

타나기 때문에 소득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들 소득의 각 45%, 

35% 이상이 핵심 근로자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따른 건강에 대한 위

험이 수반되며 휴업해야 했던 분야에서 창출되는 이들의 소득은 10%에

서 15%에 불과하다. 백인 영국인은 수입의 25% 이상을 핵심 분야 근로

에서 얻고, 10%만이 휴업 분야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백인들의 경우 건

강에 대한 위험 및 임금 감소에 덜 노출된다 (Platt 과 Warwick, 2020,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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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아프리카계 흑인 및 카리브해 출신 흑인 가

족의 42%에서 50%는 1인 소득자 가구다. 백인 영국 가정의 경우 1인 소

득자 가구는 30%다 (Platt 과 Warwick, 2020, p. 17).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의 노동 연령 남성의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 (대부분 부

양 자녀와 함께) 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은 약 90%였지만 백인 

영국인은 이 수치가 70%에 불과했다. 러니메드 트러스트(Runnymede 

Trust)와 ICM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BAME 인구의 15%가 공

과금이나 임대료 지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백인 그룹의 

경우 8%2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BAME 인구의 7%가 식료품에 대

한 소비를 일부 줄여야 했다 (영국 백인의 경우 2%) (Becares et al, 

2020, p. 11).

저축은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위한 완충 장치다. 하지만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아프리카계 흑인 및 카리브해 출신 흑인의 노동 연

령 중 단 10%만이 3개월 소득에 해당하는 저축을 가지고 있다. 전체 노동 

연령 인구의 경우 60%, 백인 영국인의 경우 약 40%, 인도 근로자의 경우 

약 50%가 이와 같은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Platt 과 Warwick, 2020, 

p. 25).

Hu (2020)가 강조한 것처럼 이민자 출신 BAME은 노동 시장에서 심

각한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 백인 비이민자는 실업 대비 일시해고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5.7배 더 높지만 BAME 이주자의 경우 이 수치는 1.4배

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태어난 백인 영국인은 영국 출생의 BAME보다 

일시해고가 될 가능성이1.7배 더 높다 (Hu, 2020, p. 2-3).

24) “British, Irish, and from any other white background”. (Becares et al, 202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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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 근로자에 대한 영향

코로나 팬데믹은 노동 시장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

제노동기구(ILO), 2020). Francis-Devine 등 (2020, p. 14)은 영국에

서 영업중단을 경험하는 인력의 약 50%가 35세 미만이라고 보고한다.

젊은 층에 대한 피해는 장기적인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Blanchflower 

와 Bell, 2020; Gustafsson, 2020; Francis-Devine et al, 2020). 봉

쇄령은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등 피해를 입은 업종을 통해 노동 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청년층의 기회에 방해가 된다 (2019년 해당 분야는 신규 근

로자의 9%에게 고용을 제공했다) (Costa Dias et al, 2020, p. 2-3). 청

년 근로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이 낮기 때문에 노동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어 오랫동안 실업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 (재무부, 2020d). 교육, 고용 또는 훈련 (NEET) 경험이 없는 

약 75만 명의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은 일자리를 찾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인 재정상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국 하원, 2020f, p. 89; 노동연금위원회(Work and Pensions 

Committee), 2020, p.6).

또한 근로 중단이나 직장 업무중단은 청년층의 직급 승진을 방해하고 소

득 증가를 제한하여 피해를 준다.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 출생한 근로

자들의 경우 경력의 첫 5년 동안 임금 상승의 50% 이상이 커리어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Costa Dias et al, 2020, p. 2-3, 5, 7). Blanchflower 

와 Bell (2020)은 코로나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중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18-24세 사이의 젊은 근로자 (학생 제외)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

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Gustafsson, 2020; ILO, 2020). 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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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령대 근로자 중 높은 비율(24%)이 일시해고 되었으며 9%는 일자리

를 잃었다–전체 근로 연령 성인의 비율 대비 3배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18-24세 근로자의 35%가 펜데믹 기간 동안 임금이 감소한 반면 25-49세 

근로자 중 임금이 감소한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Gustafsson, 2020, p. 

2-4). (〔그림 3-4〕 참고).

〔그림 3-4〕 18-24 세의 고용 변화

자료: Gustafsson, 2020, p. 2.

청년층은 또한 비전형적인 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취약

한 편이다25); 이러한 유형의 고용은 특히 셧다운으로 피해를 입는다: 

25) “Atypical work includes part-time work, temporary work, fixed-term work, 

casual and seasonal work, self-employed people, independent workers and 
homeworkers” (European Observatory of Working Lif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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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세 근로자의 거의 40%가 일시해고, 실직, 또는 근무시간 단축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연령 그룹의 경우 

이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Gustafsson, 2020, p.3).

영국의 많은 청년층은 근로의 종류 때문에 재택근무에도 어려움을 겪

었다: 18-24세 중 57%만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소매 및 접객 서

비스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25 ~ 39세 근

로자의 경우 약 70%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Gustafsson, 2020, 

p. 5).

이러한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일시해고 제도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근

로자들을 보호했다 (Gustafsson, 2020).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경우 고

용 상태가 가장 취약하지만 생활 방식으로 인해 소득 감소 영향이 완화되

었다. 근로 중단을 경험한 25세 미만의 30%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

으며, 이들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16%에 불과하다 (Joyce 와 Xu, 

2020, p. 2).

  6. 장애인26)

팬데믹과 봉쇄 상황에서 장애인은 자신들의 건강과 웰빙 상태에 대해 

특히 우려할 수 있다. 2020년 7월 여론 및 생활방식 조사(Opinions and 

Lifestyle Survey)에 따르면 영국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혼자 지내고 

26) Disabled people may utilise specific services, such as care and medical 
attention, and to face higher costs of life than non-disabled people,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tend to live in poor households (House of 

Commons, 2020f, p. 22, 39). 6.8 million people living in poverty - 48% of 
the poor in the UK - have a disabled person in their family (Social Metrics 
Commission, 2019, p. 28). Disabled people face barriers to enter and 

remain in the labour market, and have lower wages than the non-disabled 
population (Leonard Cheshire,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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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며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음식, 의약품, 

의료 및 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격리 위험 때문에 실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다 (ONS, 2020l).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과 장기적으로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출근을 할 경우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특

정한 환경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장애

인단체 DPAC (Disabled People Against Cuts), 2020). 이러한 상황으

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유지가 더 어려워졌다: 봉쇄기간 장애인이나 장기

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고에 더 취약하다27): 7월까지 영국 근

로자의 17%가 정리해고에 직면했으며 장애인의 경우 이 비율이 27%였

고 장애가 일상 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고용인의 경우 정리

해고 비율은 37%였다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2020, p. 9).

소매 서비스와 같이 팬데믹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 장애인이 고

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영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17% 더 높다) (시민상담소, 2020, p. 11). 또한 

자영업 (Leonard Cheshire, 2020a) 또는 아르바이트 (Leonard 

Cheshire, 2020b)에서도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장애인 근로자는 또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될 수 있다. 고용주가 

장애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수행할 때 더 많은 근로 요

건 및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인식해서 여전히 비장애 근로자 고용을 선호할 

수 있다 (Leonard Cheshire, 2020b).

27) Workers that have been made redundant, are in the process of redundancy 
or in discussions about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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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일시해고 되거나 격리되는 경우, 이

들의 직장 복귀를 위해 고용주는 안전을 유지하거나 다른 활동에 재배치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이

러한 절차를 기피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이 비장애 피고용인

보다 정리해고 되는 비율이 더 높다 (정리해고에 직면한 사람들의 51%가 

장애가 있거나 장기적인 질병이 있다). 또한 장애인 피고용인이 업무 환

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을 결정

할 수도 있다 (시민상담소, 2020, p. 10, 18).

종합하면, 팬데믹은 노동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장애인의 위치

를 악화시키고 있고 장애인의 고용률은 훨씬 낮으며, 실업률과 경제적 비

활동율은 비장애인 보다 훨씬 높다 (Powell, 2020a, p. 3). -4).

제4절 결론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팬데믹의 주요 영향을 개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분야의 개입 – 고용 및 사회 보장 – 을 요약한다.

팬데믹은 보건, 교육 및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비상 사태다. 우리는 일시해고, 자영업자 지원 및 사업체를 대상으

로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공공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팬데

믹 대응 초기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모든 근로자를 끌어안겠다’고 

맹세했다. 그러한 약속에는 엄청난 직접 재정 비용이 수반되었다. 개인 

및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 £300억이 포함되었고 “영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국가 보증 대출로 £3,300억이 제공되었다 (리

시 수낙 재무장관, 2020a). 신규 수당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비용과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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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보건 및 사회적 비용 역시 최종 비용 산출

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장관은 모든 일자리를 구제할 수는 없으며 현재

까지 정부 지원을 받았고 실업 명부에서 제외된 일부 그룹의 경우 장기적

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분야는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 서비스 접근방식을 혁신하

거나 개발하고 (Kraaijenbrink, 2020) 회복력을 개선할 (Fan과 Xiao, 

2020) 기회를 얻었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다 (Dalgleish, 

2020). 업무 관행의 변화 측면에서 재택근무를 장려 받는 피고용인은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향후 업무 유연성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Leonard Cheshire, 2020a, p. 3). 재택근무는 또한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을 가져오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Fan과 Xiao, 2020).

고용에 대한 영향은 특히 런던과 중동부 지역 등 지역 간 불균형을 보

여준다. 런던에서는 서비스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일시해고 제도

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생산 중심 지역은 재택근무 전환 기회가 적었

으며 이와 같은 단기적인 변화가 더욱 공고해지면 전국적으로 격차가 더

욱 심화될 수 있다.

가정 내 양육 및 가사의 성별에 따른 배분,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가 새로운 규범과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가

져올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Adams-Prassl et al. 2020; 

Andrew et al. 2020b). 재택근무를 경험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휴교 상

황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 여성과 장애인에게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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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기존 사회 보장 제도 조정을 포함하여 소득 보호 정책의 상당

한 변화를 요구했다. 여러 비평가들은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 보장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바뀔지 질문을 제기했다(Butler, 2020).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위기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중 담론 전환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야당의 주요 인사인 케

이트 그린(Kate Green) 국회의원은 노동당 활동가들에게 (나중에 사과

해야 했던 발언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

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자원이 부족할 때,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노동당이 이제 이번 위기로 무엇이 드러났는지

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Ferguson, 2020; 

Roberts, 2020).

위에서 기록된 것처럼, 과거 안정적이고 보장된 고용 상태에 있던 영국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했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

로 정부의 소득 지원을 요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유니버

설 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도 포함된다

(Butler, 2020). 우리는 복지 연구에 대한 태도를 통해 복지 혜택 청구 경

험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사회 보장 보호 지출 증가에 대한 공감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

중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Hudson et al. (2020)은 팬데믹이 영국의 복지 국가에 대한 새

로운 ‘베버리지(Beveridge)’ 순간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라고 촉구

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처럼) 바이러스의 충격에 대한 보건, 경

제 및 사회의 공동 대응으로 근본적인 사회 개혁에 대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말이다. 먼저 팬데믹의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받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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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원이 비전형적이며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유니버설 크레딧 같은 기

존 혜택의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치는 등 더 관대

하고 거의 조건 없는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시스템의 현실

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태도의 

장기적인 패턴이 팬데믹 상황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소득 보호 지출 보다는 의료 지출에 치우친 대중의 편향적 태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영국 국가보건의료 서비스(NHS)가 

직면한 자원에 대한 큰 압박과 NHS 근로자에   대한 대중의 지원을 매우 

잘 보여줬다. 여기에는 팬데믹 초기 단계 당시 매주 목요일 저녁 수백만

명이 집 앞에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박수를 치는 캠페인 등이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Hudson et al. (2020)은 특히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코로나 관련 지원이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예외적 단기 정

책으로 보이게 될 경우, 소득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한지’ ‘마땅하

지 않은지’에 대한 대중의 공통적인 태도 차이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코로나로 인해 영국의 거버넌스 및 정책 결정 (중앙, 위임 및 지역적 결

정)이 주목을 받았다. 영국 정부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영국 각국 행정부

는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왔지만, 봉쇄령 해제 전략은 상당한 

정책 차이 및 대중들 간 혼란을 야기했다. 위임된 권력을 가진 영국 장관

들은 단순히 영국 전국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영국 전역에 

걸친 전략은 영국 정부 전략과 일치하지 않았다’ (Paun et al., 2020) ‘집

에 있어라’라는 추가적인 메시지 또는 영업 재개에 대한 여러 다른 접근 

방식 등 큰 결정에 대한 정책차이로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야기하거나 규

정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au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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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보건에 대한 권

력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영국의 분권화 관련 논의를 강화

했다 (Hope 과 Barwick, 2020). 중앙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결정해 왔

지만 정책 전달 및 실행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되는 자원의 수준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적 봉쇄를 보다 지역화 된 제재로 만들기 위해 

보다 큰 지역적 의사 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 특히 과학과 정책의 관계는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정

책이 ‘과학’에 의해 주도된다는 일관된 주장 가운데 증거 기반 정책이 중

심이 되면서 과학자들이 정부 결정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

다.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 회장인 벤키 라마크리슈난(Venki 

Ramakrishnan) (2020)은 대중의 신뢰가 약화될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데이터가 불확실하거

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과학적 조언은 이것의 한 측면 일 뿐입니다. 장

관들은 또한 경제학, 실행 방식,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고려해

야 하며 대중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 뿐이다. 우리

는 2020년 3월과 9월 사이에 도입된 조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1단계 대

응에 대해 보고했다. 9월 말에 도입된 겨울 경제 계획(Winter Economy 

Plan)에는 2021년까지 지속될 일자리 지원 제도 및 자영업자 지원이 포함

되었다. 향후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우리의 논평은 불가피하게도 현재 계속 변화하

는 상황의 스냅샷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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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신: 2차 확산

보고서의 최종안이 완성되고 인쇄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바이러스

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됨에 따라 영국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꾸준한 

감염자 증가가 기존 코로나 금융 지원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려는 정부 정

책 기간과 겹쳐지면서 지원을 연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

다. 영국이 2차 확산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 해지자 기업 신뢰지수

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1차 확산 당시의 특징이었던 여러 중요한 정치적 

휴전이 깨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초기 정책 대응의 공백과 약점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감염률(R-rate)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중앙 정부는 처

음에는 전국적인 봉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단위 단계별 제재를 통해 바

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레이터 맨체스터

(Greater Manchester) 지역 제재를 최고 수준인 3단계(Tier 3)로 높이

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3단계가 시행되면 해

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크게 제한되며 대부분의 접객 서비스 및 레

저 부문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 해당 지역 시장인 앤디 번햄(Andy 

Burnham)은 지원 수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재

정 보상 패키지를 거부했다. 그는 이 보상 패키지를 전국 봉쇄 기간 동안 

제공되었던 훨씬 관대한 패키지와 비교했으며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 

주민들은 감축된 지원 수준 때문에 “심각한 고난의 겨울”에 직면하게 되

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물러나지 않았고 협상 결렬을 번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에 3단계를 

실행했다 (Stewart, Halliday 그리고 Walker, 2020). 이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는데, 맨체스터 지역 정치인들은 번햄의 입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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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광범위하게 연합했지만 논쟁의 양측이 정치 노선에 따라 균형적

으로 나뉘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적 부당함이 있다는 번

햄의 주장이었는데, 팬데믹 집중 지역이 3월 런던과 잉글랜드 남부 지역

이었을 때에 비해 10월 잉글랜드 북부 도시일 때 지원 패키지가 훨씬 축

소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야당인 노동당은 감염률 상승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에 2 

주간 전국적으로 단기 ‘회로 차단용’ 봉쇄를 도입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당이 국가위기 시 대중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자제했던 ‘건설적 야

당’의 종결을 의미한다.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휴전

의 종결이었다(BBC News, 2020d).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하원에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전국 봉쇄령을 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요청을 거부

했으며 그는 “제대로 실행된다면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고 반드시 억제

하게 될 지역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shton 과 

Morales, 2020).

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깨뜨리는 추가적인 신호로 영국의 다른 지역 역

시 곧 매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에서 단기적인 ‘회로 차단용’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알린 지 며칠 후 

웨일스 정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웨일즈 내에서 단기적인 

‘방화 차단용’ 봉쇄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BBC News, 2020e). 그

레이터 맨체스터의 상황과 유사하게 재정 지원 패키지에 대해 영국 정부

와의 논쟁이 있었으며 웨일즈 정부는 봉쇄 기간 동안 일시해고 제도를 개

선해달라는 요청이 “즉각 거부되었다”고 보고했다 (Payne et al, 2020).

영국 정부가 10월 30일 잉글랜드가 11월 5일부터 4주간 전국적인 봉

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가 봉쇄에 문제에 대해 유턴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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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자금지원에 대한 전국 및 지역적 편향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

화되었다 (Busby 와 Blackall, 2020). 보리스 존슨 총리는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일시해고 계획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논쟁의 여지

가 있는 것은 존슨 정부가 맨체스터와 웨일즈에서 해당 지역 당국이 요청

한 80% 대신 임금의 67%만을 지원하는 일시해고 제도를 시행했지만 잉

글랜드가 봉쇄에 들어갔을 때는 80%를 재도입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이로 인해 “몇 주 동안 엄격한 제재가 있었

지만 이처럼 관대한 지원은 없었던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및 

잉글랜드 북부 일부 지역에서 정치인 및 사업가들이 분노했다”고 보도했

으며, 심지어 웨일즈 독립 캠페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기까지 했다 

(Payne et al, 2020).

2차 봉쇄 기간에 대한 더딘 움직임과 1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

하게 회복하고자 했던 희망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문제도 뚜렷하

게 드러났다. 번화가의 소매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팬데믹 피해로 기록

적인 속도의 폐점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Simpson, 2020), 잉글랜드의 2

차 봉쇄 시기는 타격이 두 배로 컸는데 바쁜 크리스마스 쇼핑 기간까지 

상점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영국 소매 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는 2차 봉쇄로 “번화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Thomas와 Hancock, 2020; 

Strauss 와 Giles, 2020).

실제로 본래 일시해고 제도가 축소되었던 10월 중순 잉글랜드 2차 봉

쇄가 발표되기 전 실업 수치는 팬데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

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10월 발표된 영국 통계청(ONS) 데이터는 기록

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빠른 정리해고율 상승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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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실업률을 드러냈다 (Partington과 Elliott, 2020). 특히 주목

할 점은 16-24세 고용자 수가 급감한 것인데, 코로나 위기의 영향이 불

균등하게 나타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ibid.).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패키지를 점진적으로 철회하려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캠페인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초기 

단계 보호 장치가 제공되지 않았던 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흔

들리게 되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국가 대표 축구 선

수인 마커스 래시포드(Marcus Rashford)는 정부가 10월 학기 중 방학 

기간 동안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캠

페인을 주도했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가 설정한 청원에 서명하면

서 해당 주제에 대해 의회가 논의해야 했고 팬데믹 초기 단계를 특징지었

던 정치적 합의는 또 다시 분열되었다 (BBC News, 2020f). 이 사건은 

정부가 팬데믹이 시작될 때 도입한 유니버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파이낸셜 타임

스는 “약 600만 가구가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공과금을 내야만 하는 겨울

을 앞두고 정부의 일시해고 제도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영국의 낡은 복지 

안전망을 고쳐야만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trauss, 2020).

현재 이 추신 글을 쓰는 시점에도 정부는 다시 한 번 후퇴할 준비를 하

고 있다. 영국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재정 지원을 철회할 ‘겨울 경제 계획’을 수립한 지 겨우 

6주 만에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은 의회에 자신의 본래 계획

을 취소하고 이를 기존 일시해고 제도의 4개월 연장, 자영업자에 대한 추

가 지원, £1,500억 규모의 국채 매입을 포함하는 영란은행의 대규모 부

양 패키지 등 대규모 추가 재정 지원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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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Payne 및 Dickie, 2020).

팬데믹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점점 더 의문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유턴이었다. 실제로 유고브(YouGov)의 여론 조사 데이

터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줄어들었으며 

2020년 3월 23일 52%가 현재까지 정부의 성과를 지지한다고 답한 반

면, 2020년 11월 2일에는 이 비율이 26%까지 떨어졌다; 반대율은 27%

에서 56%로 증가했다 (YouGov, 2020).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코로나 위기에 직면 한 프랑스의 

사회, 고용   및 경제 정책: 취약한 

고용 상황에서 정책적인 우선 순위

제1절 서론: 사회경제적 상황과 코로나 위기의 영향

제2절 고용 유지: 대규모 단축근로시간제 사용

제3절 기업 및 가계 소득 지원

제4절 청년 고용 계획과 선별적 정책

제5절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집중 등 2년 간의 글로벌 

회복 계획

제6절 결론





제1절 서론: 사회경제적 상황과 코로나 위기의 영향

  1. 코로나 위기 이전 상황: 경제 성장 증가 및 실업 감소, 일부 사

회적 분쟁

프랑스에서 코로나 위기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을 때 찾아왔다. 실제로 2018년 

225,000개, 2019년에는 35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9년 

말 기준 총 고용은 2,850만 명). 활발한 일자리 창출은 적절한 경제 성장

과 관련이 있었으며 (2019년 GDP 성장률 1.3%, 유로 지역 평균보다 높

음)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9년 평균은 8.4%로 2015년

보다 1.9%p 낮지만 2008년 최저 수준보다는 높음, 〔그림 4-1〕 참조).

〔그림 4-1〕 프랑스의 실업률 (2000-2019)

자료: Eurostat, 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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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정한 문제가 아

직 남아있었다: 저숙련자 (학위나 전문 자격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 

15.5%) 및 청년 (19.6%) 실업률이 여전히 높았고, 낮은 수준의 자격을 갖

춘 근로자의 임금 및 구매력은 정체되어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 이로 인

해 2018년 “노란 조끼”와 같은 일부 사회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9

년 말과 2020년 초에도 연금 산정에 전체 경력을 고려하고 장기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연금 개혁 프로젝트에 대항하여 중대한 파업 

및 시위가 있었다.

  2. 코로나 위기와 그 결과

3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통제불가한 수준으로 증가하자 프랑스 정

부는 3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 및 대중들에

게 개방되는 기타 장소들(소매점, 쇼핑 센터, 식당, 문화 활동 등)의 강제 

셧다운을 시행했다.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활동이나 관련 

배송만이 허용되었다. 셧다운은 식료품점, 약국, 은행, 주유소 등 “프랑스

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3월 16일에서 5월 11일까지 봉쇄령을 시행해서 인

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원격으로 가능한 모든 활동(훈련 및 교육 포함)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택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출근이 허용되었다. 이동에 대한 제재는 6월 초까지 유지되었으며, 기

업들은 엄격한 위생 규칙을 준수하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었지만 당국은 여름과 9월에는 여전히   원격 근무를 장려했다. 일부 기

업, 특히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되었다: 나이트클럽은 문을 닫았고, 술집에서는 무도가 금지되었

으며 영화관이나 극장은 평소처럼 많은 수의 관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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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에서는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코로나 2차 확산에 

직면하여 지역 차원에서 몇 가지 새로운 제재 (최대 집한 인원 수 제한, 

술집이나 식당 영업 시간 제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등)이 시행되었다. 정

부의 담론이 마스크, 검사, 안전 수칙 및 제재를 통한 2차 확산 억제에 초

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또 한 차례의 셧다운 역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

다.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일부 지역적 셧다운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 위기의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은 두 가지 주요 요인과 관련이 있

다: 첫째, 일부 수출 기업에 대한 수요를 잔인할 정도로 감소시킨 국제 환

경의 변화; 둘째, 사업 활동 중단 또는 업무 조직 변경(재택 근무 도입 또

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규칙 변경)을 야기한 셧다운의 영향이다. 뿐

만 아니라 상점 폐쇄와 일부 가구의 소득 감소 (실업, 근로 시간 단축 및 

대부분 단축근로시간제로 인해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임금이 

감소한 것과 관련) 때문에 가계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GDP는 2020년 1분기에 5.9%, 2분기에 13.9% 감소했다. 경

제 활동은 5월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3분기 수치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프랑스 국가 통계청(INSEE)은 3분기 GDP 성장률은 17%, 

2020년 연간 성장률은 9%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8) 실업률은 지금

까지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노동력 설문조사(Labour Force Survey)가 

측정한 ILO 실업률은 심지어 봉쇄 기간 동안 감소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많은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분기 말 실

업률은 7.1% (2019년 6월 수준보다 1.3%p 낮음)였다.29) 프랑스 국가 

28) https://insee.fr/fr/statistiques/4653862?sommaire=4473296

29)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641598#:~:text=Au%20deuxi%C3%A8me% 

20trimestre%202020%2C%20le,3%20point%20le%20trimestre%20pr%C3%A9c%C
3%A9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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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청(National Employment Agency)이 측정한 수치는 비록 등록된 

전일제 실업자(full-time unemployed)수가 2월 3,595,480명에서 7월 

3,944,760명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3월 이후 등록된 구직자 수(시간제 

근무 중인 구직자 포함 650만 명)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

다.30) 하지만 통계청(INSEE)은 올해 하반기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는데 연말 실업률이 9.5%에 이르고 2021년에도 계속 증가 할 

수 있다.

노동 시장의 충격은 실업 보험, 건강 보험 또는 사회 혜택을 통한 기존 

보호 장치에 더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한 노동 시장 및 사회 정책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었다.

  3. 위기에 대한 경제, 사회 및 고용 정책: 주요 대책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봉쇄 초기인 3월 23일 비상법 (Emergency 

Law) 및 동시에 채택된 비상 예산안을 바탕으로 여러 긴급 대책을 시행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을 유지하고 정리해고를 피하며 (단축근로시간

제 이용을 통해), 기업의 재정 상황과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었다 (특히 상당히 관대한 프랑스의 사회 보호 및 사회 정책이 제대로 보

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위생 규칙을 변경하

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3월에 채택된 첫 번째 비상 계획은 

450억 유로 규모였으며, 4월과 7월 두 번의 2020년 예산 수정안을 통해 

보완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새로운 정책이 추가

되기도 했다. 첫째, 정부는 7월 23일 청년 고용과 노동 시장 통합 유지를 

30) 출처: Pôle Emploi, https://statistiques.pole-emploi.org/stmt/defm?ff=A&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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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둘째, 9월 3일 정부는 1,000억 유로 규

모의 회복 계획(Recovery Plan of 100 Billion Euros)을 출범했는데 세 

가지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녹색경제 가속화 및 생태적 전환 지원, 기

술 개발 및 사회적 화합 개선, 프랑스의 경쟁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였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코로나 위기 이후를 위한 중기적 목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전 비상 조치들과 차별화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 위기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을 제한하고 생산 및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정책 도구

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가장 발전적이고 독창적인 정책 도구는 대규모 

단축근로시간제 사용(2절)이며, 공급 및 수요 측면 (기업과 가구) 모두에 

대한 재정 및 소득 지원(3절)이 이를 보완한다. 청년 고용 계획 (4절)과 회

복 계획 (5절)은 역량 유지 및 개발, 경쟁력 강화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제2절 고용 유지: 대규모 단축근로시간제 사용

  1. 기존 제도의 보장 수준 및 범위 확대

단축근로시간제는 3월부터 프랑스 코로나 위기의 노동 시장 영향에 대

한 주요 정책 대응 중 하나였다. 이는 기존 제도(activité partielle, “파

트 타임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일부 분야와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와 보장 수준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실제로 “파트 타임 활동”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피고

용인에 대한 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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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 유지를 촉진하고 

경제적인 이유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내부적 유연성 장치인 것이다. 

피고용인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 고용주와 공적 보

조금 (국가 보조금 및 실업 보험 기금인 UNEDIC (Union Nationale 

pour l’ Emploi dans l’ Industrie et le Commerce))이 자금을 지원한

다. 오래된 제도지만 (195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보상 가능한 

시간을 늘리고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금과 공공 자금조달 수준을 높여 제

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불황 이후 (2009년과 2013년) 실시

했던 개혁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2008년 경기침체에 대응하

여 단축근로시간제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는데 신속한 경기 회복은 물론 

고용 유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책이었으며 프랑스 정부가 따라야 할 사

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파트 타임 활동 제도 사용은 2009년에서 2019

년 사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2009년 2분기에 최대 273,000명의 근로

자들이 보장을 받았다. 

코로나 위기는 단축근로시간제 적용이 적절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

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3월 ~ 5월), 또는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로 인해 문을 닫거나 활동을 

제한해야 했다 (술집, 식당, 문화 행사 등).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단축근로시간제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는 2009년과 2013년 당시 개혁을 넘어서서 단축근로시간제의 매력도를 

높이고 목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축근로시간제는 민간 부문

의 모든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3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채

택된 새로운 조항 (긴급 대책, 3월 28일)에 따라, 국가가 회사에 지급하는 

파트 타임 활동 수당 – 국가와 실업 보험 시스템(Unedic)
31)

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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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 은 더 이상 일괄지불이 아니라 파트 타임 활동과 관련된 피고

용인의 보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은 위기 상황 이

전 총 보수의 최소 70%, 즉 순 급여의 약 84%를 보장한다. 고용주가 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수 금액은 보수가 총 최저 임금의 4.5배 (시

간당 € 45.68 또는 월 € 6,927.39) 미만인 모든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0이다. 고용주가 원할 경우, 또는 집단 및 회사 차원의 합의에 따라 고용

주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 (총 급여의 70% 초과). 

모든 경우에 대해 시간당 최소 € 8.03이 적용된다. 2013년 시행된 규정

과 비교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이 새로운 규정들은 고용인을 위한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더욱 관대하게 만드는데, 최소 임금의 4.5배 이하의 보

수를 받는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비용을 전부 보장하기 때문이다.

“긴급 대책”은 또한 특정 피고용인 (시간제 근로자, 견습생 및 전문 교

육 계약을 맺은 개인)에 대한 보상 방식 관련 규칙을 수정하고 일반적으

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룹 (공공 기업, 재택 근무자, 청소부, 보육 보조

교사 등)에게도 제도를 개방한다. 또한 단축근로시간제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피고용인에 대한 규정도 수정한다. 

새로운 정책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소 

월 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전문 교육 계약을 맺은 견습생 및 피고

용인은 평소 보수의 100%를 보상받는다. 단축근로시간제 기간 동안 교

육 과정을 이수하는 피고용인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보수의 100%

를 보상받는다.

중대형 기업의 경우 단축근로시간제를 피고용인에게 처음 적용하기 전 

근로자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 (코로나 위

기의 경우 전형적인 예외 상황이다)의 경우 단축근로시간제가 시작된 후 

31) 수당의 67% 는 정부가, 33%는 UNEDIC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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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에 근로자 협의회가 공공 기관(프랑스 노동청(DIRECCTE))에 

권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영업중단에 노출된 근로자 이외에도 파트 타임 활

동 수당 제도는 5월 1일부터 전염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일부 피고

용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재택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 휴교로 인해 또는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자녀를 돌봐

야 하는 피고용인, 취약한 그룹 (코로나로 심각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나 취약한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3월과 4월에 이러한 피고

용인들은 사회 보장이 자금을 지원하는 병가 수당의 보장을 받았지만 병

가 수당은 30일이 지나고 나면 파트 타임 활동 수당보다 보장 수준이 낮

아진다.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당초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연장되었

다: 순 임금의 84% 보상은 10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특히 위기에 크게 

노출된 일부 분야 (호텔, 식당, 문화 분야 등)의 경우 12월까지 유지된다. 

휴교 또는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집에 머물러야 하는 피고용인의 파

트 타임 활동 사용 역시 재승인되었다.

일반적인 “파트 타임 활동”에 더해 정부는 “장기적인 파트 타임 활동

(long term partial activity)” 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월 28일 법령).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감소한 회사들이 고용 유지를 일

부 약속하는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기적인 파트 타임 활동

은 단체 협약 (회사 또는 업계 차원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총 36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파트 타

임 활동 제도의 근로 시간은 총 기간에 대한 피고용인 근로 시간의 4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용인은 일반적인 파트 타임 활동과 동일

한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즉, 최저 임금의 4.5배 미만에 대해 총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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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순 임금의 84%) 고용주는 인건비의 56% (10월 1일 전 협약에 합의

하는 경우에는 60%)를 받는다. 

  2. 3월 이후 단축근로시간제의 활용

〔그림 4-2〕와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3월 이후 파트 타임 활동 사

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트 타임 활동을 이용하는 피고용인 수

는 4월 (셧다운 기간 중) 거의 9백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7월에도 여전

히 240만 명에 달했다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 이에 상응하는 근로 

시간은 각각 8억 4,300만 시간과 1억 2,800만 시간이었다. 프랑스 노동 

시장 정책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2009년에는 25만 명의 피고용인

이 2,600만 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결과로 3월부터 7월

까지 총 예산 지출액이 210억 유로에 달했다.

〈표 4-1〉 파트 타임 활동: 해당 피고용인 수, 시간 및 공공 지출

2020 
3월

2020 
4월

2020 
5월

2020 
6월

2020 
7월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사용하는 피고용인 수 (백만) 7.2 8.8 7.9 4.5 2.4

파트 타임 활동 제도 활용 피고용인의 전일제 등가 
값 (백만)

2.2 5.6 3.0 1.5 0.9

파트 타임 활동 시간 (백만) 329 843 456 222 128

파트 타임 활동에 대한 공공 지출 (10억 유로) 3.3 8.9 5.0 2.4 1.4

자료: ASP-DGEFP-Dares, 8월 21일 추정치, DARES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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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20년 3월-7월 파트 타임 활동 사용

자료: DARES (2020a), 저자.

분야별 파트 타임 활동 사용은 이전 위기 대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

으로 단축근로시간제는 주로 제조업 기업과 관련된다 (제조업은 2009년 

단축근로시간제 사용 시간의 84%를 차지했다). 2020년 해당 제도를 가

장 많이 사용한 분야는 과학 및 기술 활동, 관리 및 지원 활동, 무역 및 수

리, 운송, 호텔 및 식당 분야이며, 승인 받은 파트 타임 활동 시간에서 제

조업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그림 4-3〕). 물론 이 분야별 사용량은 

이번 위기의 성격 및 셧다운의 영향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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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분야별 파트 타임 활동 제도 보상 시간

자료: DARES (2020a), 저자.

2008-2009년에 비해 파트 타임 활동에서 소규모 기업의 비율 역시 증

가했는데 해당 피고용인의 24%를 차지한다 (〔그림 4-4〕).

〔그림 4-4〕 회사 규모별 파트 타임 활동 피고용인 수

자료: DARES (2020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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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축근로시간제는 일부 지역, 특히 Ile-de-France (파리 

근교, 승인받은 단축근로시간제 시간의 35.5%) 및 Auvergne-Rhône 

-Alpes (승인받은 시간의 10.9%)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 노동부의 구

체적인 설문조사(ACEMO-COVID)를 보면 단축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기업들은 수요 감소를 주된 이유로 언급했으며 

그 뒤를 일부 제재와 관련된 강제 셧다운이 차지했다. 몇몇 기업들은 피

고용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5월과 6월 제재로 인한 셧다운을 이유

로 든 기업 수는 감소했고 (셧다운 종료로 인해), 피고용인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도 감소했다. 일부 피고용인이 (어린 자녀

를 돌보거나 코로나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가 수당에서 파트 타임 활동으로 전환한 후, 6월에 기업의 38.4%

가 해당 이유로 파트 타임 활동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파트 타임 활동 사

용에 대한 이와 같은 이유는 물론 제재의 정도와 업무 내용에 따라 분야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호텔과 식당 분야의 경우 파트 타임 활동의 주된 

이유는 시기에 관계 없이 제재에 따른 영업중지인 반면, 교육 또는 부동

산 분야의 경우 6월에 파트 타임 활동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피고용인

의 상황 (육아 또는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표 4-2〉 파트 타임 활동의 이유

수요 부족 제재에 따른 
강제 폐쇄

근로자 안전 
보장 불가

자녀 또는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근로자 

기타 이유

6월 39.5 11.9 3.3 38.4 6.8

5월 41.6 23.8 6.7 27.9

4월 45.1 35.4 12.7 6.8

3월 45.1 30.9 17.5 6.5

자료: DARES (2020b), ACEMO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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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효율성

프랑스 사례에 대한 기존 평가는 이전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 (특히 

2008-2009년) 단축근로시간제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기업별 

실증 분석은 단축근로시간제가 고용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Calavrezo, Zilloniz, 2016). Nevoux (2018)는 이

론적 모델과 기업 데이터에 대한 일부 추정치를 사용하여 수익이 크게 감

소한 회사의 경우 단축근로시간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횡재 효과(windfall effect)가 지배적인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업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연

구 (Calavrezo et al, 2010) 결과는 또한 단축근로시간제가 주로 제조업 

분야의 일부 (대형)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변화를 감안할 때 코

로나 위기 기간동안 단축근로시간제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단축근로시간제와 단축근로시간제의 중

대한 변경이 (특히 셧다운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파트 타임 활동 제도의 광범위한 이용은 확실히 코로나 위기의 단기적 

고용 영향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3월에서 7월 사이 해고는 제한적이었

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업률32)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간 해당 정책의 효율성에 한계가 전혀 없

었던 것은 아니다. 첫째, 일부 횡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어

떤 방식으로든 고용을 유지했을 수도 있으며 (근로시간계좌제(working 

32) ILO 정의에 따라 측정, 서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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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ccounts)나 근로 시간 일부 단축 등 다른 근로시간 유연성 제도 

사용) 이 경우 공적 자금 조달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재정 지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없다. 둘

째, 기업이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고용인들에게는 계속 근

무할 것을 요청하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기는 파트 타임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 

서비스로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 타임 활동제도 이용

을 통보해야 하는 피고용인 대표 또는 노조 대표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 

발생빈도가 높을 수 있다. 2020년 9월에 발견된 사기 건수의 금액은 2억 

2,500만 유로로 총 지출의 1% 미만이었다.

단축근로시간제의 장기적 효율성은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

다. 기업이 수익성 있는 활동의 일자리와 역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다면 단축근로시간제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거나 

수익성이 없는 일부 활동 (또는 기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여 필요한 구

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단축근로시간제의 효과가 부정

적일 수 있다.

단축근로시간제가 원칙적으로는 모든 범주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지만, 

고용주가 임시 계약 (고용 해지 비용이 덜 드는) 보다 영구 계약 피고용인

에 대해 단축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더 크기 때문에 노

동 시장 불평등과 이원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효과는 향후 몇 년 후 평가될 수 있는데, 합리적인 기간

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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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업 및 가계 소득 지원

  1. 가계 소득 지원

프랑스에서는 현재 실업에 대한 가계 소득 지원에 국가 실업 보험과 최

저 소득이 포함된다. 가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위기 주요 대책

은 이 두 제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대

책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제도의 보장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

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자영업자, 문화계 종사

자, 아픈 자녀가 있는 부모).

프랑스에서 실업 보험은 1958년에 설립된 UNEDIC 내부의 사회적 파

트너들이 관리한다. 실업 보험은 직업, 노동 계약의 유형 또는 산업 분야

에 관계없이 민간 부문의 모든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간 연대 원

칙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프랑스 국가 실업 보험 제도는 소위 사회적 파

트너들, 즉 고용주 조직과 노동 조합 간의 합의에서 비롯된다. 이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실업 합의 

발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파트너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국가는 이전 합의를 갱신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실업 보험 자금조

달에 참여함으로써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가 

일부 산업 분야 또는 일부 피고용인 범주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의 기여금

을 대신하는 방식이 있다.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던 상황

에서33), 2020년에는 피고용인의 보장에 불리한 새로운 합의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실업 합의 적용을 연기하

고 현재 합의의 일부 조건을 수정했다. 

33) 서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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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 급여 (‘고용 급여로의 복귀’ – ARE)를 받으려면 청구인이 구

직자여야 한다. 청구인은 또한 직전 24개월의 기간 동안 6개월 간34) 근

무했어야 한다 – 24개월이라는 조건은 53세 이상의 청구인에 대해서는 

36개월로 연장된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장 급여 기준 

기간을 3개월 늘렸다. 즉 구직자의 연령에 따라 27개월 또는 39개월로 

늘린 것이다. 또한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의무 

근로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다.35) 실업 급여율은 기준 임금

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즉 마지막 유급 근로일로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실업 보험 기여금 대상이 되는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근무일은 보상일과 같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 원칙

에 따라 최대 지급 기간은 24개월이다36) - 53세 이상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연령 및 경력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2020년

에 적용되는 새로운 실업 보험 합의에 따라 실업 급여 혜택이 퇴보하여 

실업 수당 지급 7개월 차 이후부터 실업 급여가 30% 감소한다37). 코로나

로 인해 이 급여 감소는 2021년까지 유예되었다.

실업 보험 합의에는 문화분야 직업에 대한 일부 특정 규칙도 포함되어 

있다 (Intermittent du spectacles). 부록 8 및 10에 포함된 이와 같은 

특정 규칙은 각각 1964년과 1967년에 도입되었다. 해당 규칙은 실업 급

여 자격 근로 시간이 지난 12개월 간 1,00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단축

되면서 여러 문화계 종사자들이 실업 보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던 

1979년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특정 규칙들은 고용 보험과 관련된 협상 

34) 130일 또는 910시간.

35) 88일 또는 610시간.

36) 730일.

37) 하지만 실업급여는 일일 €84.67 이하로는 축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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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해 의견이 일치

한 적은 없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1986년 이후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14년과 2016년 사이 갈등이 더욱 커졌다 (자세한 내용은 

Courtioux, Erhel, 2018참고). 하지만 코로나 위기와 문화 행사 관련 활

동을 크게 강타한 셧다운 이후 정부는 긴급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다. 문화분야 직업을 가진 근로자

들의 주요 위험은 근무일 감소 및 특수한 지위와 관련된 고용 혜택에 대

한 권리 소멸 두 가지 모두였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

용 혜택에 대한 권리를 산정하면서 잃어버린 1년 (année blanche)을 도

입했다: 문화분야 근로자는 2021년 9월까지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혜택 수준은 변경되지 않을 것

이다.

자영업자는 전통적으로는 실업 보험 – UNEDIC – 의 보장을 받지 않지

만 2019년 실업 개혁으로 인해 특정한 조건에 대한 일부 수당이 도입되

었다. 셧다운/봉쇄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활동이 축소되었다. 정부와 

지방은 두 단계의 자영업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대 기금을 실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 매출 손실 보상

을 위한 것이다. 보상금액은 1,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보상 

단계는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보상금액은 

2,000유로에서 10,000유로이다. 이 두 번째 단계 보상은 지역차원에서 

50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직면

한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 매출을 예상하여 다양한 사회 기여금을 납부해

야 하고 연말에 재정 행정의 정규화를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담금 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3월부터 9월까

지 납입을 유예했고, 재정 행정은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소득 신고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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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운 납부세율표를 산출했다. 의무 연금 제도에 분담금을 납부하

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상이 실행되었다38) - 연금은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배우자를 보장한다. 해당 보상은 1,250유로를 초

과할 수 없다.

최저 소득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은 25 세 이상의 사

람들에게 적용된다.39) 노동 시장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의 최저 소득이 보장되며 해당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한다 (예: 1인 559.74유로, 두 자녀가 있는 커플은 1,175.45유로). 

다른 수입원 (실업 수당, 주택 수당 등)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와 

같은 기타 소득과 기본 소득 지원간 차액이 RSA로 지급된다.40) 코로나 

확산과 봉쇄 이후 정부는 현재 최저 소득에 더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기본 지원은 가구당 150유

로 및 어린이당 100유로였다.

봉쇄 기간 동안 공공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은 가족과 격

리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가장 최근

에 정부는 퇴거 통지에 해당하는 달 (4월)의 월세를 보장했다. 또한 정부

는 가족들에게 돌아간 학생들이 이후 기숙사에 다시 거주할 수 있다는 보

증을 제공했다. 해외에서 온 학생들 및 일자리 또는 유급 인턴십을 잃은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200유로의 특별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긴급 지원을 위해 1천만 유로가 할당되

었다.

38) Régime Complémentaire des Indépendants.

39) 해당 연령 이하 (18에서 24세)는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젊은 부모, 특정 근로 기간).

40) 근로에서 창출되는 소득에는 특혜가 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 소득에 더해 기
본 지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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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정부의 주 목표는 기업의 파산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조치

는 2020년 3월과 12월 사이 은행 및 금융 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의 최대 90%를 3,000억 유로까지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었다. 9월 초에 

60만 개의 기업이 1,500억 유로가 넘는 대출을 받았다 (출처: 프랑스 경

제부(Ministry of Economy).

기업의 현금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다른 조치도 있었다.

첫째, 3월과 4월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사회 기여금, 재산세, 숙

박세) 납부가 유예되었다.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프랑스 세무 

당국은 직접 세금 환급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기업은 이미 자영업자에게 제공된 연대 기금의 다양한 혜

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연대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가스 전기 및 수도 서비

스에 대한 청구서 납입을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미납의 경우 (3월

부터 비상사태 종료 후 2개월까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

다 (해지 조항). 연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계

약상의 불이익 또는 해지 조항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프랑스 경제부에 따르면 9월 초 약 170만개의 기업이 이 연대 기금으

로 56억 유로의 혜택을 받았다.

경제부는 또한 배당금을 분배하면서 정부 원조를 요청하는 회사는 이 

원조를 상환해야 하며 벌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쇄 종료 후 5월과 6월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항공 우주 산

업, 자동차 산업, 건설, 관광, 도서 분야, 소매, 공예 및 독립 근로자, 기술 

산업 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단축근로시간제와 단

기 재정 지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생태적 제품에 대한 디지털화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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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대책은 9월에 

출범된 보다 광범위한 회복 계획과도 일치한다.

제4절 청년 고용 계획과 선별적 정책

세부적인 통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특히 청년

층과 청년들의 노동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청년층은 경제 셧다운 기간 동안 빈번하게 사라지는 임시직 (기간제 계약 

및 임시 파견 근로)에 더 빈번하게 종사하기 때문에 일자리 소멸에 더욱 

취약하다. 또한 청년 근로자들은 호텔이나 식당 등 코로나 위기로 크게 

타격을 받은 일부 서비스 활동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학생들

의 경우 5월과 6월 셧다운 및 수업이나 직무 훈련 제한 등으로 수업 및 학

기에 지장을 받았다. 일부 학생들은 몇몇 학위 취득에 필수인 수습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는 특히 훈련의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2020-2021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노동 시장 통합 및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들의 경우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데, (고용과 임금 측

면에서) 노동 시장 통합에서 직면하는 악조건이 지속되는 것이다. 과거 

미국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경기침체가 청년들의 노동 시장 

상황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Schwandt & von 

Wachter, 2019). 

이러한 문제들은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증

거는 ILO, 2020a 참조), 프랑스에서 젊은층의 노동 시장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실업률은 높으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저

숙련 청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다 (2019년 실업률 35%, 〔그림 4-5〕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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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고용 상태인 청년의 대다수는 임시 계약직이다 (2019년 15 ~ 24세

의 56%, 15 ~ 64세 고용 인구의 경우 16.3%41)). 이러한 초기 상황은 경

기 침체에 대한 청년층의 취약성을 높이고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림 4-5〕 프랑스 청년 실업

자료: Eurostat, LFS.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7월 말 구체적인 대책들을 발표했으며 이 대책

들은 9월에 발표된 회복 계획에 통합되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총 

예산은 65억 유로에 이른다.

정부의 포부는 각 청년들에게 한 가지씩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1 

jeune, 1 solution”)42). 정책적 기본틀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포함된

41) 출처: Eurostat, LFS.

42) https://travail-emploi.gouv.fr/actualites/l-actualite-du-ministere/article/emplo 

i-des-jeunes-presentation-du-plan-1-jeune-1-solution 이와 같은 대책 및 정량적 
목표 (참여자, 지출 등) 역시 9월 회복 계획에서 제안되었다 (5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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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노동 시장 통합 촉진; 둘째,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특정 분야에 

대해 청년층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것; 셋째, 선별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 시장 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보조금에 의존한다. 견

습 훈련 및 실무 교육 제도 보조금 (18세 미만 채용 보조금 5,000유로, 

18세 이상은 8,000유로)에 더해 정부는 26세 이하 근로자를 최소 3개월 

동안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채용 보조금을 도입했다 (예상 비용 

11억 유로). 비영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 시민 

서비스 분야에서100,000명의 청년 채용이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역동적인 분야의 미래 일자리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숙련 청년 또는 고등교육 

중퇴자들에게 10만 개의 자격증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간호사 및 

간병인 추가 채용을 위해 보건 분야를 대상으로 16,000명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것이다. 디지털 기본 기술이 부족한 저숙련 청년층을 위해 

35,000개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26,500명의 학생들이 추

가로 단기 (2년) 고등교육 과정에 통합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중퇴자 (16세에서 18세 사이)들의 경우 직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교육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받을 것이다.

구직이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치

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선별적 통합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이다. 프랑

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구직 그리고/또는 민간 및 공공 분

야에서의 업무 경험을 수반하는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형태다. 가장 혁신

적인 제도인 청년 보장(Youth Guarantee)은 다른 사회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청년들에게 특수 수당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 청년 수는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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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 고용 계획은 이와 관련된 개인의 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야심찬 

것으로 보인다: 계획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한 명당 하나의 솔루

션”), 정부의 포부는 2020년에 노동 시장으로 통합되는 각 청년들에게 

(약 70 만 명) 실업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 가지씩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거나 셧다운이 다시 실행될 경우 범위가 너

무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정책 조합은 민간 부문에 대한 보조금 (견습, 채용 보

조금 등)의 중요도를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은 기업이 높은 수준

의 수요에 직면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효율적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해당 정책들은 단기 고용을 촉진한다: 기업들은 3개월 (또는 그 이

상)의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여 채용 보조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지

속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장려책이 없으므로 새로 채용된 인력에 투자

할 이유도 없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과 직업 불안정이 발생

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기업들이 인재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생산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견습직의 경우, 기업이 견습생을 고용

하는 것이 견습생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rebion, 2019):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보조금은 

견습생 고용을 장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가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

적인 보조금은 사중효과나 대체효과라는 중대한 위험을 유발하여 (기업

이 동일한 프로필을 가진 피고용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채용은 했을 것임)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프랑스 연

구를 포함하여 전세계 사례 검토, ILO, 2017 참고). 특정 대상을 표적으

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중 및 대체효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대

상 인구에 대한 낙인 효과나 저수급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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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논쟁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절 참조).

셋째, 과거 경험에 따르면 취약층 청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후속 조치

의 품질이 성공에 중요 할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고용 장벽 (건강, 사회 

문제 등) 해결 능력과 일자리 경험 제공 역량도 중요하다. 이 모든 조건이 

결합된 것이 2013년에 도입된 청년 보장(Youth Guarantee)의 원칙으

로, 평가에 따르면 참가자의 고용과 임금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Gaini et al, 2018). 청년 보장의 참가자 수는 50% 증가할 예정이지만,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 역시 이 제도의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훈련의 효율성에 대해 경제 연구마다 

의견이 일치한다 (Forslund, 2011). 훈련은 인적 자본의 감가 상각을 방

지하고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의 미래 경제 활동을 위해 

노동력을 준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직업 보조금 또는 직접

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 시

장 정책 참여자들에게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근로자가 개인 훈련 

계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통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훈련의 이러한 측면은 이번 프랑스 정책에는 체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

다. 또한 청소년 대상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래에 유용하며 역동적

인 직업 및 역량을 지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일자리의 전망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회복 계획의 일반적인 목표인 생태적 전환과 코로나 위

기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필요(보건 직종, 노인 돌봄 등)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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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집중 등 2년 간의 글로벌 회복 
계획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프랑스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3일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회복 계획은 3월 이후 시

행된 긴급 조치보다 좀 더 포괄적이지만, 9월 이전에 이미 발표되었던 특

정 대책들 (단축근로시간제를 통한 고용 유지 지원, 청년 고용 지원 – 섹

션 3 참조,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2년 동안 최대 1,000억 유로 (유럽 

기금에서 조달하는 400억 유로 포함) 규모 계획이며, 2019년 수준의 

GDP를 2022년까지 회복하는 것이 거시적인 경제 목표다.

회복 계획의 목표는 이전 조치보다 더 포괄적인데, 생태적 전환을 가속

화하는 것이다: 생태적 전환은 프랑스 경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

고 프랑스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을 육성하기 위

해 기술에 투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

어 있다.43)

첫 번째 축은 “녹색 전환”이다. 여기에는 민간 및 사회 주택, 그리고 공

공 건물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혁신 투자가 포함된다 (67억 유로). 또한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및 운영비 (12억 유로), 일상적 친환경 모빌리

티 (자전거 및 대중 교통) 개발을 위한 투자 (12억 유로), 철도 운송 – 사

람 및 화물 – 개발 지원 (47억 유로), 녹색 수소 개발 지출 (10년 동안 70

억 유로) 등도 포함된다.

두 번째 축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및 회복성 강화”다. 해당 기간 동

안 200 유로의 사업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로 산업 생산을 이

43) 세부사항은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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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가 할당될 것이다. 이 정책은 코로나 

위기 초기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및 검사도구 부족으로 인해 프랑

스에서 재고가 모자르게 되자 정부가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PIA-Programme d’ 

investissements d’ avenir)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에 110억 유

로가 사용될 예정이다. PIA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2010년 이후 

2008년 위기의 경제적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PIA가 몇 차례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PIA1, PIA2 및 PIA3는 고등교육 및 연구 인프라, 혁신, 하이

테크 산업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

과 영세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의 자기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30억 유로

가 사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 축은 “기술, 사회 및 지역 통합”이다. 특히 청년 및 취약한 근로

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 인프라 투자 (60억 유로),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분야에 대한 청년층 훈련 (18억 유로), 청년 및 장애인 인건비 

감소 (32억 유로), 디지털화를 통한 평생 학습 및 평생 훈련의 변혁 (현대

화) (10억 유로), 장시간 및 단축근로시간제와 관련 훈련을 통한 고용 유

지 대책 (76억 유로), 공공 투자 –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포함 –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당

국에 대한 지원 (50억 유로)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첫 번째 축은 상당히 새로운 

것으로 2017년 이후 정부가 제시한 목표 중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코로

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으

로 프랑스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

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축은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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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될 수 있는 일부 새로운 대책들을 결합

한 것이지만 (재배치 대책,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전 정부의 회복 

계획, 특히 2008년 위기 이후 사용했던 경기 회복을 위한 도구 및 제도들 

(PIA, 세금 및 회사가 납부하는 사회 기여금 감면) 또는 추가적인 (진행중

인) 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들 (프랑스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및 디지털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복 계획에 대한 비판은 주로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해당 계획은 거의 공급측에 치우쳐 있으며 수요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포

함하지 않는다 (VAT 감면을 포함하는 독일의 계획과 대조적이다): 둘째, 

대규모 감세 또는 선별적 보조금 (예를 들어 이전 장에서 언급된 청년 고

용에 유리한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기업에 대한 거의 무조건

적인 대규모 재정 지원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을 포함한 노

동 조합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대규모 재정 지원을 비판하면서 감세와 자

금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44) 일자리 창출 (또는 최소한 

고용 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또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회 및 경제 위원회 (피고용인 대

표 포함)은 최소한 공적 자금 사용 그리고/ 또는 기업의 고용 관리에 대해 

인지하고 지배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프랑스 북부의 브리지 스톤(Bridgestone) 등)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 인건비 절감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

인 효과는 제한적임이 드러난다. 실제로 2012년과 2013년 올랑드

(Hollande) 전 프랑스 대통령은 감세 및 노동 기여금 삭감을 통해 기업의 경

44) 개혁주의 노조인 CFDT의 반응 참고: https://cfdt.fr/portail/actualites/emploi-/-fo
rmation/relance-l-executif-devoile-son-plan-srv2_11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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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과 투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Crédit Impôt Compétitivité 

Emploi –CICE- 및 Pacte de Compétitivité). 이러한 제도에 대한 평

가는 매우 미지근하다. 다소 낙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CICE (연간 200억 

유로 규모)는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소폭 인상했지만, 투

자, R&D 지출, 수출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France Stratégie, 2018; 

Ducoudré, Yol, 2018). 프랑스 내 일반적인 경험에 따르면 광범위한 프

로그램보다는 저임금 대상 보조금 또는 세금/기여금 감면이 일자리 창출

에 더 효율적이다 (L’ Horty et al, 2019).

제6절 결론

셧다운과 봉쇄의 상황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및 수요 감소로 

큰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프랑스의 사회 및 고용 정책은 다소 관대한 실

업 보험 제도 및 전례없는 수준의 기업 생존, 고용 유지 지원과 관련된 여

러 자동 안정화 대책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긴급 대책들의 효율성을 평

가하기에 너무 이르기는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는 충격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시행된 회복 계획 역시 대규모 예

산 투입을 시사하며 일부 전략적 활동의 생태적 전환 및 재배치를 우선시

하는 몇몇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위생의 위기와 전염병

은 끝나지 않았으며, 청년 노동 시장 통합이나 경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 시장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2년간 중요한 도

전과제들이 남아있다.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인적 자본 유지 

및 투자와 혁신에 대한 역량에 달려있다.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장려책 

이외에도 사회적 대화 역시 이와 같은 선순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상황에서는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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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에 관해 집중적

으로 다룬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고충을 겪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 

보호와 유동성 공급 및 정리 해고를 최대한 막는데 집중했으며 그 외에도 

사회 복지, 주택 등의 다른 유형의 지원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2020년 

3월 17일자 제18법령 꾸라이탈리아 (CureItaly (CuraItalia))와 2020년 

5월 19일자 법령 제34법령 리란치 오 (Relaunch (Rilancio)) 이렇게 두 

가지 주요 법령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여름 발효된 법령과 EU의 

구제 자금과 더불어 이탈리아 경제는 엄청난 자원의 유입을 목도하고 있

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및 경제를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해당 자금은 현명하게 투자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제2절 봉쇄 및 경제 위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중 보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

월 ~ 5월 사이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일련의 법령이 제정

되었다. 코로나의 여파가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북부에서 2월 말부터 

처음 봉쇄가 시작되었다. 이후 3월 9일 국가적 차원의 이오레스토아까사 

(IStayHome: 가정내 체류 (IoRestoaCasa)) 법령이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이유 (건강 또는 응급 사태 등)를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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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봉쇄 조치로 인한 제한은 도시간, 지역간 이동

을 금지하는 등 보다 강화되었고 봉쇄는 5월 4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 

제2단계(이탈리아에서만 언급됨) 하에서의 점진적인 상업 활동은 5월 4

일부터 재개되었다. 

이탈리아에서의 이 같은 봉쇄는 우한이 코로나 사태로 봉쇄된 이래로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강도높은 조처였고 저항과 불이행의 문제가 있었

지만 코로나 사망자 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Rettore, 2020).

하지만, 봉쇄 조치가 이탈리아의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적

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선 코로나 초반에 가장 고통이 심했던 롬바르

디아(Lombardia) 및 베네토 (Veneto) 주를 합산하면 이탈리아의 국가 

GDP 중 1/3을 점유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강행한 가혹

한 봉쇄조치는 상당한 균열을 야기하며 특히 순응적이지 못한 롬바르디

아 주에서 특히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충돌을 빚어냈다. 결국 계절적인 차

이와 인플레이션 수위 차를 감안하면 이탈리아 경제는 전반적인 유럽 경

제 침체와 더불어 2020년 첫 3개월간 GDP가 5.4% 하락했고 하반기에

는 12.4%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표 5-1> 참조) 미국 및 중국 경제 

대비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Daveri, 2020). 다른 나라

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경제도 일부 산업이 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코

로나 사태로 석유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일례로 이탈리아의 다국적 석

유 기업인 ENI (Ente Nazionale Idrocarburi)는 2019년 상반기 15.16 

억 유로의 이익을 기록한데 반해 2020년 상반기 73.4억 유로의 순손실

을 기록했다. (Corriere della Se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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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월 (%) 2020년 4~6월 (%)
2020년 4~6월 말 

GDP 수준 (2019년 
10~12월 = 100)

유로존 -3.6 -12.1 84.1

독일 -2.0 -10.1 88.1

이탈리아 -5.4 -12.4 82.9

프랑스 -5.9 -13.8 81.1

스페인 -5.2 -18.5 77.3

영국 -2.2 -20* 78.2

미국 -1.2 -9.5 90.7

중국 -10.0 +11.5 100.3

〈표 5-1〉 2020년 1~3월, 4~6월 GDP 추이

주: Trading Economics 추정
자료: Daveri (2020).

노동 시장 상황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 2020년 7월 기준의 최신 자

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9.7%로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

은 놀랍게도 31.1%로 올랐다. 2019년 7월 기준 실업률과 비교시 

55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Istat, 2020).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보

조금과 규제가 실행되었지만 (아래 참조) 실업문제에 대한 완충작용밖에 

할 수 없었으며 연말 코로나 위기의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

게 되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극적일 수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EU 회원

국들은 최대한 정리해고를 지양하고 있지만 근무 시간 및 임시 해고를 고

려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공식 통계에서 보고된 바에 비해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가 경제 및 국민 건강 위기에 대응해 몇몇 유럽 국가

들이 도입한 임시직 근로자 해고 방지 및 고용 지원을 목표로 한 몇몇 노

동시장 정책으로 인해 실업 증가 통계에 코로나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못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럽 중앙 은

행 (ECB)은 은행 고시에 가계별 가처분 소득 자료를 관련 변수로 해서 실

질적인 소득 손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 국가적인 규제 및 각국 중앙 



130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ECB의 전문가들은 참여자 수에 따른 보상대체

율을 결합해 추정치를 만들었고 코로나 기간 중 도입한 특별 소득 보호 

정책을 감안해 해당 기간 중 근무 시간 감소가 가계 가처분 소득에 미치

는 영향을 산출했다. 이탈리아, 독일, 및 스페인의 경우 시간 기준으로 근

무시간이 50% 감소할 경우 순 실질 소득은 약 25% 감소하며 근무를 중

단할 경우 순 실질 소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Banca 

Centrale Europea, 2020: 82-83) 

요약하자면, 코로나 19가 야기한 긴급 상황은 2가지 면을 봐야한다. 공

중 보건의 긴급 상황은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보건 시스템으로 대응

하였고 경제 위기는 몇가지 긴급 법령으로 대처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입법 법령은 3월 17일자 제18법령인 “CureItaly (CuraItalia)” 및 후속 

법령인 5월 19일자 제34법령 “Relaunch (Rilancio)” 법안이다. 전자의 

법령이 코로나 사태의 시작점에서 일련의 긴급 방안의 모음이었다면, 후

자의 법령은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의 국가 경제의 효과적인 재

건을 위해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아래 〔그림 5-1〕 참조). 아래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첫째 어떠한 입법 활동들이 일어났

는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둘째 꾸라이탈리아 및 리란치오 법령으로 

확립된 주요 사회, 경제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등 사회, 경제적인 종합적

인 정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려 한다.



제5장 이탈리아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복지와 고용 정책 대응 131

〔그림 5-1〕 이탈리아 코로나 사태 일별 추이 그래프 (2020년 2월 24일~8월 30일)

자료: 보건부 자료 인용: http://opendatadpc.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
x.html#/b0c68bce2cce478eaac82fe38d4138b1

제3절 주요 법령: 일정

코로나 19의 사회, 경제적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들은 다

양하고도 풍부하다. 지난 2020년 2월 28일 쥐세페 콘테 (Giuseppe 

Conte) 이탈리아 총리 및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Roberto Gualtieri) 경

제/재무장관은 각료 회의에서 승인한 첫 법령은 “코로나 19 와 연관된 가

족,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 (2020년 3월 2일 법령 제9법

령)”을 도입해 재정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들을 위한 

즉각적인 경제 지원을 처음으로 약속했다. 

후속 법령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 사회 경제적인 필

요가 해소되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회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보다 파급력이 컸고 그 대표적인 법령은 지난 3월 16일, 

제 37회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에서 통과된 CureItaly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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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7일자 법령) 이 있다. 여러 조항 중 법령에는 국민 건강 증

진 방안, 시민 보호 및 안전, 공공 및 민간 업무 및 가계 및 기업 지원, 법

무, 교통, 농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 교육 및 대학 부문 관련 조

항, 납세 및 기부금 정기 납부에 대한 조항 유예 등이 있다. 

4월 6일 내각은 신용 거래, 유동성 지원, 기업 수출 지원 및 추가적인 

회계 및 재정을 위해 긴급 방안을 도입하는 유동성 법령 2020년 4월 9일 

제23법령을 통과시켰다.

가장 구조적인 법령은 제45회 각료회의에서 5월 13일 승인한 “Relaunch 

(Rilancio)” 법령 2020년 5월 13일 제34법령. 이전의 CureItaly 법령과 

비교해 Rilancio 법령은 기업, 가계 및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위해 보

다 종합적인 구조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후속 작업으로는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임금 통합 

기금을 추가하는 2020년 6월 16일 제52법령이 있으며 특히 취약한 지역

에 중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가로 250억 유로를 배정

했다. 본 법령을 포함 긴급 상황의 해소를 위해 총 1,000억 유로가 배정

되었는데 이는 이탈리아 총 GDP의 6%에 달한다. (Governo italiano, 

2020a).

Rilancio 법안은 2020년 7월 17일 의회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추가적인 개정의 가능성을 배재하고 공식 신임투표를 통해 제77법이 입

법화 되었다. 2020년 8월 후속 법령인 제104법령 (8월 법령) 은 중소기

업 및 남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 등 특정 분야를 위해 정부 재정 축

소로 고용 및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보고서 작성 중에

도(2020년 8~9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일었는데 현재 보고서는 2020년 

3월 17일자 법령 제18 CuraItalia와 2020년 5월 19일자 법령 제34법령 

Rilancio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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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5-2>에서 CuraItalia와 Rilancio가 다루는 많은 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두가지 법령 모두 가계 소득, 근로자 및 기업

의 손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Rilancio 법령은 서로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사회 복지가 부족한 

제 3섹터과 지방 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정부 개입의 범위를 확장

하고자 한다.

〈표 5-2〉 2020년 3월 17일 제18 법령 CuraItalia와 2020년 5월 19일 제34 법령 

Rilancio

L.D. CuraItalia L.D. Rilancio

근로자 보호 및 일과 가정의 균형 보장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담
보대출 상환 유예

600 € 수당 소득 지원 수당 (제 75, 78, 84, 85, 98조)

긴급 소득(REM) (Art. 82)

수입 보충 기금 , 실업 수당, 

특별 보충 기금; NASPI, 
DIS-COLL 및 농업 실업. 
INPS  웹 서비스 접속*

수입 보충 기금, 특별 수입 보충 기금, CISOA, NASPI, DIS-COLL 

(Artt. 68, 69, 70, 71, 76, 87, 92, 93)

계약 갱신, 정리 해고 규정 (Artt. 80, 94)

지하 경제 일자리 공식화(Art. 103)

질병, 건강 보호와 법의 활성화104 (Artt. 74 e 83)

육아 휴직 및 법안 104/1992, 
베이비시팅 수당

육아휴직, 베이비시팅 수당, 유연근무 (Artt. 72, 73 90)

기업 및 경제 방안 

비상환성 보조금 (Art. 25)

세금 및 사회보험료 유예 IRAP 납부 면제 (Art. 24)

기업 대상 추가 신용 공여 및 
유동성 공급

중견 기업 대상 세액 공제 및 자본 강화 (art. 26)

공동 출자 회사를 위한 기금 (제26, 27조)

임대료 세액 공제 (Art. 28)

법안 (Art. 29)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Art. 38)

기술 이전 기금 (Ar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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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디지털 신원확인 간소화: “Cura Italia” 법령은 긴급 수당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간소화하기 위

해 디지털 주민번호를 제공해 이 절차를 간소화 한다.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자료: Governo italiano (2020b, 2020c)에서 상술.

L.D. CuraItalia L.D. Rilancio

고속도로 유류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Art. 40)

에너지 효율 인증 도입 연기 (Art. 41)

고용 수준 및 기업 활동 지속 보장 기금 (Art. 43)

의료 및 개인 보호 장비 생산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직장내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한 지원 방안 (Art. 95)

제 3 섹터

제 3섹터을 위한 조치안 (Artt. 77, 244)

세제 혜택, 인센티브 및 재정 정책 

에너지 효율, 지진 내진 설계 세액 공제, 태양광 및 전기차 충전소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Articles 119, 121)

세액 공제 (Artt. 120, 122, 125. 150, 151)

코로나 억제 및 관리에 필요한 용품 대상 부가세 감축 (Art. 124)

조항 발효일 연장, 유예, 분할 및 연기 (Artt. 126, 127, 133, 
140, 141, 143, 149, 152, 153, 154, 157,163)

80 € 보너스

에너지 제품 품목 대상의 소비세 조항 (Artt. 129, 130, 131)

실질 경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Art. 136)

분야별 정책

관광 및 문화 (Artt. 176, 177, 180, 181, 182, 183, 184, 185)

출판 (Artt.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5)

기간 산업 및 교통 (Artt. 197, 200, 215)

스포츠 (Artt. 216)

농, 어업(Artt. 222, 223, 224, 225, 226)

환경 (Artt. 227, 229)

교육, 대학, 연구 (Artt. 233, 236)

국민 화합 (Artt. 244, 245)

간소화 (Art.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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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소득 보호를 목적으로 이탈리아 정부에서 CuraItalia 법령에 

100억 유로, Rilancio 법령에 250억 유로를 각각 배정했다. Rilancio 법

령은 특히 가족 간병인 등 이탈리아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근로자를 

위해 그리고 모든 기업과 자영업을 대상으로 이전 소득보장 및 고용 보호 

정책 연장을 목표로 했다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법령의 구체적인 개입 방안은 아래에 부문별로 요약한다.  

제4절 소득보장

코로나 19 응급 사태에 대응한 소득보장 조치는 우선 일정 분야의 근

로자와 이후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일회성 수당을 지급한

다. 대부분의 수당은 직종 및 소득수준 등 조건부로 지급되는데 기존 정

책 때문이거나 이탈리아의 사회보장 분야의 조합주의가 고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결정 행위자들은 고도로 분산된 조합주의적인 

이탈리아 사회보장 제도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커버하고자 

했다. 

CuraItalia (D.L. 18/2020) 제27조~제30조 및 제38조는 코로나 비

상 사태로 업무가 줄었거나 타격을 받은 특정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2020년 3월 600유로 보상금 (indennità) 제공을 명문화했다. 자영업 

전문가 (VAT 번호 보유자)로서 국가 사회보장청 (INPS) 내 별도 사회보

장 기금에 등록된 근로자45)(제27조); 장인, 상인 및 유통을 없이 직접 판

45) “별도의 사회보장 기금”이라 함은 1995년 제335 법(“Dini Reform”)에 따라 이전의 누
적된 근로자를 포함하기 위해 INPS 가 조성한 추가 기금을 의미한다. 1995년 연금 개혁
으로 특정 전문 기금이 없는 프리랜서, 기간제 계약근로자, 영업직 등 이전에 제외되었던 

범주의 근로자들이 별도의 기금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의 후속 법안에서는 이전에 제외
되었던 임시 근로자, 자원 봉사자, 비정규 계약 연구원 등이 포함되었다. (Inp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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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농부 (direct farming), 소작농, 정착민 및 전문 농업 사업가 (제 

28조) 등 INPS의 특별 관리에 등록된 자영업 근로자; 관광 및 스파 분야

의 계절 근로자 (제29조); 기간제 농업근로자 (제30조); 엔터테인먼트업

계 근로자 (제38조) (Camera dei Deputati, 2020) 가 이에 해당되며 수

혜자 수는 약 6백만 명이 된다. Rilancio 법령으로 관광업계 종사자 외에 

계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3월에 제

공된 보상금이 4월까지 지급되었다. 

600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CuraItalia법령은 

2020년 50만 명의 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3백만 유로의 기부금을 제공

함으로써 최후의 보루인 소득원이 되어준다. 이 50만 명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고용 중단 또는 축소 또는 고용 관계나 근로 활동이 정지된 고용

인 또는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법령 18, 제44조/2020)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Rilancio법령은 (D.L. 34/2020) 추가적인 소득 보호 조처를 바탕으로 

상호 양립할 수는 없어도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범주를 확

대했다. 

선별적 조처 중에 자영업자 및 기타 범주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사회 보장의 조합주의적인 성격이 반영된다. 전자

의 범주에서 보조금은 전년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고용주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첫 2개월간 33% 의 수입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서는 자가인증을 통해 INPS에 신청한다. INPS의신청서와 국

세청(Agenzia delle Entrate) 자료를 검증해 유자격 지원자를 판별한다 

(Fatto Quotidian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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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기준 1,000 유로 제공: 이 수당은 VAT 번호를 보유한 프리

랜서 중 2019년 3~4월 대비 2020년 3~4월에 소득이 33% 이상 

감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점에 은퇴하지 않고, 다른 

의무 사회 보장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해당 법령이 

발효되었을 당시 고용 관계가 종료된 기간제 계약 근로자

(Co.Co.Co 계약) 도 신청할 수 있다

○ 장인, 상인 및 직접 판매 농부: 5월부터 발효된 Rilancio 법령으

로 장인, 상인 및 직판 농부 분류의 근로자들은 구성원 기업이자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국세청은 수입이 33% 이상 감소한 

기업 대상으로 최소 1,000 유로이상의 비상환 보상금을 제공한

다(Camera dei Deputati, 2020). 

5월 법령으로 전문 근로자 및 가정 간병인 또한 수혜를 입었다. 

○ 협회 내의 전문가 Professionals organized in associations: 

이탈리아에서는 전문직은 협회(Ordini) 소속이 되고 협회는 전통

적으로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 이 같은 전문가 

기금은 지난 4~5월 CuraItalia 정부 리파이낸싱 조처의 도움을 

받으며 (art. 44) 이 최후의 보루인 기금은 11.5억 유로 규모에 

달했다. 

○ 가사 노동자 및 간병인. Rilancio 법령으로, 2020년 2월 23일 

기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용 계약으로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가사 노동자 및 간병인은 2달간 분할래서 매월 500 유로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 수당을 위해 약 5억 유로의 자금이 배정되

었다. 고용주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사 노동자 및 긴급 소득 

(REM) 또는 시민 소득 (citizenship income)을 받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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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당에서 제외된다.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Rilancio 법령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은 긴급 소득(REM) (art. 

82)이다. 2020년 9713억 유로의 기금이 배정되면서 REM은 D.L. 

34/2020에 따라 이전 CuraItalia 법령에서 소외되었지만 경제적으로 필

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다. REM 은 가

족 구성원 수 및 장애인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구성원 수에 따라 400 

~800유로를 최대 840유로까지 2번 분할 지급받는다. REM 은 최근 도입

된 공공 지원 정책인 시민 소득 “Citizenship Income (RdC)” (2019년 

제4 법령 제2조 제4항 산출 방법과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한다. (Camera 

dei Deputati, 2020). 잠재적인 수혜자는 1백만 가구이며 자격 요건은 

이탈리아 거주하며 4월 한달 수입이 지원금 금액보다 낮고 2019년 가구 

자산이 10,000유로 미만 (가구 단위에 따라 최대 25,000까지 가능하다) 

이며 INPS가 산출한 소득과 자산의 합산 가치 (ISEE)가 15,000유로 미

만인 경우이다. REM 은 정부의 다른 코로나 긴급 보상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 수급자나 공적 부조 수령인 및 총 급여가 REM 수당보다 많

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 공적 부조 정책의 성격을 보여준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455,000 가구가 REM 비상 소득을 신청했다. REM은 RdC 와 유

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REM 소득 지원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은 깜빠니아 (18.4%) 와 시칠리아 (16.1%) 등 대부분 이탈리아의 남

부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수급자의 48%). 다음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가

구들은 전체 수령인 중 33%을 차지하고 중앙 이탈리아 지역은 19%를 차

지한다. (Camera dei Deputat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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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용 보호

긴급 소득 보호 조처 외에 이탈리아 정부에게 또 하나의 우선순위는 기

존의 실업 보상을 집행하고 해고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특별 수입 추가 기탁금 Special earnings top-up fund (CIG). 이탈

리아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사업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고용주가 납입하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게 한다 (cassa 

integrazione guadagni, 또는 수입 추가 기금). CureItaly 법령은 모든 

고용인 및 생산 분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중 총 40억을 배당

해 신청 자격을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포함 모든 고용

주 기업은 코로나로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었을 경우 최장 9주간 해고 

없이 해당 소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ilancio 법령으로는 해당 기금

에 160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를 막았다. 특히 

CureItaly 법령을 근거 하는 수입 추가 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주간 늘어났다. 특

별 CIG의 경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18주간 연장되

었다.

특별 수입 지원 기금 지급방법 변경 Change in payment method 

for the special earnings top-up fund (CIG). CIG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Rilancio 법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INPS에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NPS는 신청서를 처리하고 15일내에 근로 시

간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선입금한다. 고용주가 정확한 서류를 모

두 제공하면 INPS는 남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급여 보충 기금. 원래 중견 기업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탈리아 

은행 협회 (ABI), INPS 및 노동조합들간 합의에 의해 소기업으로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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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었다. ABI는 INPS 및 노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근로

자들이 보충기금 (CIG일반 및 특별 기금)으로부터 1,400유로의 선급금

을 받을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전의 관료주의적 절차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신청서와 인증서를 처리했어야 했다면 새로이 도입된 방

법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실업수당. 해고건은, 주요 실업 수당 체계는 일반 수당(NASPI) 과 기간

제 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DISCOLL). Rilancio 법령으로 원래는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지급이 끝나지만 CuraItalia와 

Rilancio 법령을 근거로 한 600유로의 보상과 같은 다른 보조금이 없다

면 추가로 2달 연장이 가능하다. 8월 법령과 같은 후속 법령으로 위의 보

조금 이 보다 연장, 확대되었다.

해고 절차의 유예 법령 발표 이후 2020년 2월 23일 이후 개정한 모든 

계류된 항소 기각 절차가 2달간 중단되었다. 이는 모든 개인 및 집단 차원

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해고 건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으며 모든 

계류중인 건들은 진행 중지되었다. Relaunch 법령으로 해고 중지는 5달

로 연장되었다. 긴급법령이 채택한 모든 정책 중 Relaunch 법령이 가장 

관련이 깊었고, 경제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반향이 

컸다.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임금 보조금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입 보호 및 

급여 보상 조처에 추가해 Rilancio 법령은 유럽에서 새로이 규정된 

‘Temporary Framework’에 따라 코로나 위기 상황하에서 지방 정부에 

기부금 포함 급여 비용에 대한 구호 조처를 제공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정리해고 방지에 사용케 한다. 보조금은 12개월간 지급되고, 월 총급여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실직될 직원이 그 대상이 

된다.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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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근로 안전 및 일 가족 양립

유연 근무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민간 분야

에서 14세 미만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직장인 부모는 양쪽 부모 모두 

일을 하고 고용이 중지 또는 종료되어 소득 지원을 못 받을 경우 고용주

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택근무를 할 권리를 갖는다. 공

공 부문 고용주는 국가 응급 사태의 종식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연

근무를 도입할 수 있다. CuraItalia 법령은 공공 행정 부문에 원격 근무

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IT 장비 (컴퓨터, 태블릿 등)을 보장한다. 

유급병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공공 시

설 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는 병가처리 한다. 

사무실 위생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인센티브. CuraItalia 법령으로 기업

들은 사무실 위생 및 안전 강화시 세액 공제 및 산재 보험 공단 (INAIL: 

National Institute Insurance against Work Accidents)이 조성한 임

시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게 되었다. 추가로 지방 정부의 전용 기

금을 통한 보조금도 지원받게 되었다. Rilancio 법령은 대중이 이용할 상

점을 재개점하는데 2020년 발생한 비용 중 60%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

공했으며 이를 위해 2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해서 수혜자 매점/사업당 

80,00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Rilancio 법령은 사무실 위생처리 

및 전문적 또는 예술 활동, 협회, 재단 및 제3섹터를 포함한 기타 민간 기

업 내 개인 보호 장비 및 업무 이용자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 각 수혜자 사

업당 최대 € 60,000를 도입했다.

미신고 고용의 합법화 전환. 코로나 사태 가운데 개인 및 단체 건강 보

호를 위해 Rilancio 법령은 고용주가 이탈리아 내의 외국인과의 고용 계

약을 명시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불법 고용 관계가 있다면 이를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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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2019년 10월 만료된 거주증을 지닌 외

국인은 이탈리아 내에서만 유효한 6개월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

다. 임시 거주증의 만료될 무렵, 해당 외국인이 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또는 급여 관련 종속 고용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시 거

주증은 고용 거주증으로 전환 가능하다. 본 규정은 농업, 가축, 어업, 장

애인 가족 또는 가족 간병 및 가사지원업 등에 적용된다.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제7절 사회서비스 및 지역 복지

이탈리아의 복지는 의료를 제외하고는 현물 수당 보다 현금 수당에 기

반한다. (Ferrera, 1996). 결과적으로 문헌을 통해 보면 EU 국가들 대비 

이탈리아는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Ascoli et al, 

2015). 장기케어의 경우 2006년 제296법의 제정으로 장기요양 계획과 

복지를 위한 중앙 예산을 해당 지방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중증 장애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이 기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하

지 않고 자택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기금이 

조성되었다.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2020). 

2016년 제112법에 의해 이탈리아 시 협회(ANCI: National Association 

of Italian Municipalities)의 책임하에 “우리 다음(Us)” 기금의 이름을 

따 조성된 또 다른 기금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지

원한다(ANCI, 2020). 두가지 기금 모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확장되어 

제 3섹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했다.

장기요양 펀드와 “우리 다음(Us)” 펀드 홈케어 지원과 장애인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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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과 노년층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Rilancio 법령의 제104조는 자급자족이 안되는 시민을 위한 기금을 9천

만 유로 늘렸고 2천만 유로는 독립적인 삶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

했다. 2020년 예산법을 통해 6.21억이 기금으로 배정됨에 따라 배정 금

액은 7.11억 유로에 달했다. 또한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을 찾기 위해 “우

리 다음(After Us, Dopo di noi)” 기금은 2천만 유로가 추가되어 2020

년에는 78.1천만 유로가 되었다. 

제3섹터. 자원봉사 단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비영리 협회 및 

코로나 사태에 의한 사회적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제3섹터재단 등의 제3섹터

의 지원을 위해 1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배분되었다(Rilancio 법령 제67

조). 회계연도 2019년 ~ 2020년 사이 제3섹터에 예정되었던 세금 0.5%가 

앞당겨 지불되었으며(제156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0 ~2021년 1.2억 유로의 보조금 등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제3섹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제3섹터 단체의 재정적

인 여력이 강화되었다. 아브루쪼(Abruzzo), 바실리카타(Basilicata), 칼

라브리아(Calabria), 깜빠니아(Campania), 몰리세(Molise), 풀리아

(Puglia), 살디니아(Sardinia) 및 시칠리아(Sicily) 등이 처음 지원 대상이

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특히 타격을 입은 롬바르디아(Lombardia)와 베니

토(Veneto)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가족정책 기금 Rilancio 법령 제105조에 따라 2020년 가족정책 자금 

1.5억 유로 증대를 통해 민간 분야와 협력해 시정부가 0~16세 어린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 및 교육 서비스 및 교육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여름계절학교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택 돌봄. 기관 등의 시설의 돌봄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가정에

서 복지 등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Rilancio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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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48조), 지방 정부는 제정된 규약에 따라 안전 기준에 따라 가정 방

문, 온라인 상담, 돌봄 센터 등의 돌봄이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돌봄 제공 

방법을 기획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위생 등 안전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해 돌봄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에 준수해야 했다. 이탈

리아 민방위 기구(Protezione Civile)의 개입을 통해 지역 및 보건, 사회 

복지, 제3섹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논의를 통해 의사 결정 및 

운영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운영 센터 (COC: Centro 

Operativo Comunale)는 시의 차원에서 업무를 구성하고 시장에게 보

고한다 (법 225/1992 - 제15조) (Camera dei Deputati, 2020).

개발 및 화합 기금 및 유럽 구조투자기금(Europ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개발 및 화합 기금 (FSC: Fondo Sviluppo e 

Coesione) (이전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분야를 위한 기금및 구조투

자기금은 이탈리아 내에서 경제 및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주요 재정 조치를 시사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119조 5

항 및 적절한 EU의 작용을 위한 조약 제174조) (Governo Italiano, 

2020d). Rilancio 법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든 지역, 지방, 국가적인 

차원의 건강,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두 기금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자금력

을 가동했다. 관련 프로그램은 영토적인 제약에 따른 자원 배분에 따라 

재편성되어 남부에 80%, 중앙 - 북부에 20% 분포된다(Camera dei 

Deputati, 2020).

의료서비스를 위한 기부. 2020년 3월 17일 법령 제18법령 CureItalia 

법령)은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큰 의료진 및 지방 병원 소생 병동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명문화했다. CureItaly는 

또한 시민 보호 부처(Civil Protection Department)가 코로나 응급 

사태 및 식품 연대 기금 등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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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인가했다. (Camera dei 

Deputati, 2020).

제8절 주거 보호(Housing protection)

경제 재무부는 법 no. 244/2007에 따라 생의 첫 주택 구입 자금을 위

한 연대 기금 (가스파리니 기금(Fondo Gasparrini)이 조성되었다. 이 법

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생의 첫 주택 구입

인 경우 최대 250,000유로까지 분납 상환금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기금은 유예 기간동안 발생 이자의 50%를 부담한다. 

아래의 경우가 일시적인 난관에 해당된다.

○ 고용 관계의 종료 (단,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연금 수급자

가 되면서 은퇴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 정당한 해고, 정당한 근

거 없는 퇴사는 예외임)

○ 이례적인 고용 관계의 종료 (단,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정

당한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철수, 정당한 근거 없는 퇴사는 예

외임) ;

○ 주택담보 대출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 80% 이상 거동 불가

인 경우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b).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약 4억 유

로의 연대 기금을 재융자 했으며 (CuraItalia 법령 제 54조) 잠재적인 수

혜자도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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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상 근로 중단 또는 근로 시간 감소를 겪는 근로자

○ 폐업 또는 코로나 긴급 사태로 인한 영업 감소로 청구서 기준 

2019년 4사분기 대비 2020년 2월 21일 이후 3개월간 수입이 

33% 이상 감소한 장인 및 소규모 소매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최대 400,000 유로의 주택담보 대출자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b)

제9절 EU의 경기회복기금

EU 회원국들간 재분배를 주장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코로나 응급 

사태의 도래로 재분배가 실제로 실현되었다. 유럽 이사회는 4일간 열띤 

토론을 벌인 뒤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해 차세대 EU (Next Generation 

Eu) 라는 7500억 유로의 기금에 합의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코로

나의 타격이 컸던 국가들도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소위 “근

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총 기금 금액은 원래 계획과 동일하지만 보

조금 금액은 € 5000억에서 € 3900억으로 줄었고, 대출이 € 2500억에

서 € 3600억으로 늘어나는 등의 구성비가 원래 계획과 달라졌다. 확실

한 기금의 재분배가 일정 부분 있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800억, 

780억의 보조금을 받으며 주된 수혜자가 되었다. 본 협약은 EU 차원의 

상당한 부채에 대한 반대와, 일시적이라고 해도 국가간 명백한 재정 재분

배에 대한 반대라는 유럽통합의 두가지 역사적인 금기를 마침내 극복함

으로써 EU의 역할이 진일보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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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기금은 유럽 중앙은행 (ECB)에도 정치적인 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EU의 자체적인 자원 증대를 위한 논의를 가능케 했다 (Merler, 2020).

제10절 결론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에 관해 집

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2020년 3월 17일자 법령 제18법령 

“CureItaly (CuraItalia)”와 2020년 5월 19일자 법령 no.34 “Relaunch 

(Rilancio) 이 두가지 법령을 분석한다. 열정적인 입법 활동은 코로나 응

급사태로 인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보호와 유동성 

제공을 골자로 한다. 특히 600유로 보상 정책 등의 긴급 소득 보호 정책

(CureItaly) 및 긴급 소득(Rilancio) 정책은 몇몇 부문별 보상금과 함께 

가계를 위한 구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리해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

도 정부의 책무이다. 전반적으로 Rilancio 법령은 제3섹터을 지원하고 

미신고 업무의 합법화 및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전반

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개혁 방안의 시초

가 되었다. 

지난 3월부터 여름까지 몇몇 긴급 법령이 이미 제정되어 코로나19 로 

인한 긴급 사태에 대응했으며 학교는 보고서를 작성중일 때는 (9월 14일) 

한학기 동안 강제 적으로 폐쇄 후 정상적으로 등교중이었다. 국가 차원에

서 지속적인 투자와 EU의 구제 기금 등의 엄청난 자원이 이탈리아 경제

로 유입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자금을 임시 경제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이 기회를 코로나 이후의 이탈리아 경제 및 사회의 미래를 계획하

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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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20년 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스웨덴이 독특한 길

을 택하면서 전세계의 관심이 스웨덴에 쏠렸다. 전국적인 봉쇄령이 시행

된 다른 국가와 달리 스웨덴 공공보건 당국은 국민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규제 실행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대신 스웨덴 정부

의 개입은 일반적인 권고의 형태를 띄면서 공공 행사에 몇 가지 법적 제

한을 두는 데 그쳤다 (Pierre, 2020).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매체가 스웨덴에 대해 묘사한 것과는 다르게 

(Irwin, 2020), 스웨덴 국민의 일상생활은 사실 크게 변화했으며 여러 재

화 및 서비스에 대한 내수가 급감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다. 

스웨덴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전세계 공급망 붕괴와 글로벌 수요 감

소는 많은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실업률 상승과 사상 최고치의 폐업

은 팬데믹이 스웨덴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

상적으로 행해진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취약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령층 및 다른 위험 계층의 고립으로 인한 문제

가 악화되었으며 특정 취약계층에 서비스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많

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평상시처럼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섹션2는 거시경제 지수와 다양한 사

회 반응 및 변화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 스웨덴 사회에 팬데믹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섹션3은 스웨덴에서 실행된 통화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인 2020년 3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제안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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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다양한 재정 정책은 섹션4에서 소개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영국 리즈 대학교 (Leeds University) 연구

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웰빙 경제학 코로나19 정책 분석

(Wellbeing Economics COVID-19 Policy Analysis)의 일환으로 

2020년 3월에서 8월까지 저자가 직접 수집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실행된 정책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 보

장 및 임금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섹션5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이다. 마지막 섹션은 주요 

내용의 요약이다.

제2절 팬데믹이 스웨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스웨덴에서는 전국적인 봉쇄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

들이 강제로 자택에 머무르고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아야 했던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 사회경제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

고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다 (스웨덴 국립 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46), 2020a, p. 5). 스웨덴에서는 몇몇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만이 실행되었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공 행사 및 모임이 금지되었다. 식당은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만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요양원 방문은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제재들은 

전염병법(2004:168)과 스웨덴 공공질서법 (1993:1617) 등 기존 법 체제

에 의해, 그리고 기존 법 체제를 통해 실행된 것이다.

46) 스웨덴어로 Konjunkturinstitutet. NIER는 재무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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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사회적인 접촉 및 지역간 이동 자제, 직장, 공공장소, 행사 등

에서 엄격한 위생 절차,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기관의 원격 교육 등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모든 정책들은 공중보건청 (Public 

Health Agency)47)의 ‘권고’ 형태로 실행되었으며 공중보건청은 3월부터 

6월까지 매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와 같은 공

공 권고는 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된 스웨덴 총리와 보건사회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호소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스웨덴에서 보육 시설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

실 역시 자녀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던 다른 국가의 부모들과는 다르게 스

웨덴의 부모들은 결근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 팬데믹에 

대응하는 스웨덴 전략의 매우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로 스웨덴 매체가 자

주 강조했던 부분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아이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없었

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대부분 유지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듯 했다.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에서는 거의 정

상적인 일상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스웨덴 재난안전 관련 정부기

관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48)이 반복적으로 실시한 여

론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의 절대다수가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줄

이기 위해 일상 행동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MSB, 2020a). 예를 들어 

4월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 중 무려 32%가 전 시간 재택근무

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같은 해 2월 2%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

다 (Tele2, 2020). 3월에서 4월 도시 내 및 지역 간 이동은 45%나 감소

했다 (Telia, 2020). 

47) Folkhälsomyndigheten.

48) Myndigheten för samhällsskydd och beredskap (MSB). MSB는 스웨덴 사회가 긴
급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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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활동 감소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49)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작년 대

비 2020년 2분기 GDP가 8.3% 하락했다고 한다. 정부가 예상했던 최악

의 시나리오보다는 낮지만 40년만의 최대 하락으로 경기 침체 측면에서

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GDP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 18.2% 감소와 시장 생산 9.8% 하락

이었다. 소매점, 상점, 또는 술집의 강제 셧다운은 없었지만 가계소비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감소했다 (7.7% 감소) (SCB, 2020a). 국립 경제 

연구소(NIER, 2020b)는 경기 침체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2020년 하반기 GDP가 소폭 상승하고 정부의 지원 패키지로 스

웨덴 실업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나온 예상치다. 

고용주를 대변하는 이익 단체인 스웨덴 기업총연맹(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s)50)은 3월 24일 공영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확

산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활동의 급감을 반영하여 전국의 여러 사업주들

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2,000억 스웨덴 크로나(SEK)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SVT, 2020a). 기업 지원책에 대한 주요 논거는 

실업률 증가 위험이었으며 이는 다음 섹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2. 고용에 대한 영향

스웨덴 공공 고용청(Public Employment Service)이 전망한 연평균 

실업률은 2020년 9.4%, 2021년 11% 였다 (Arbetsförmedlingen, 2020, 

49)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SCB는 재무부 산하 국가 기관이다. 해당 수치는 지
난 분기 대비 계절에 따라 조정된 규모의 변화를 의미한다

50) Svenskt Närings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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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해당 국립 기관은 고용률이 2019년 78.4%에서 2021년 7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등록된 실업자 수가 2021년 초까지 계속 증

가하여 6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각각 다른 근로자 집단

에 대한 예상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 출신 근로자

들의 실업률은 2019년 4.3%에서 2021년 7.6%로 상승하고 해외 출신 

근로자들의 경우 15.3%에서 20%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2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호텔, 식당, 소매점 등 임시 고용, 젊은 

층 및 해외 출신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일부 분야가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스웨덴 공공 고용청은 노동 시장 내 많은 신입 일자리가 부정적

인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실업이라는 이미 어려운 문제가 이번 위기로 인

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이나 감독 하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 등 업무 현장에 기반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

램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5).

팬데믹 확산으로 해고된 사람의 숫자가 스웨덴 노동 시장 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거의 7만 8천 명 (2019년 

기준 16-64세의 모든 근로자의 약 1.8%)이 고용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

난 5년 동안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 수는 연간 4만 명이었다. 참고로 세

계경제위기 당시 2008년 11월 최고점에 이르렀던 해고자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0.5%였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11).

〔그림 6-1〕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 강조하기 

위해1990년에서 2020년까지 장기간 동안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숫

자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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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1990년 1월-2020년 5월 고용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

자료: 스웨덴 공공 고용청. 배경 데이터는 Arbetsförmedlingen (2020).

2020년 4월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4만 2천 명으로 최고치

였는데 스웨덴 전체 근로자의 0.9%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해고 당한 근

로자의 대부분이 민간 분야였다: 호텔과 식당, 채용 업체, 여행사, 운수 

및 소매업 등이다. 공업분야는 이후 다른 국가의 봉쇄조치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과 수요 붕괴의 영향을 받았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11).

분야
2019년 고용자 

수
해고된 근로자 

비율(%)

단기 근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근로자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9,000 0.1 2.1

공업 539,000 2.0 29.0

건축 278,000 1.2 4.5

소매 501,000 1.6 19.4

운수 213,000 4.4 14.3

호텔과 식당, 개인 및 문화 서비스 328,000 7.4 25.3

〈표 6-1〉 여러 산업 분야 고용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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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기 근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고용인중 동시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는 두 번 계산됨.
자료: Arbetsförmedlingen (2020, p. 18) 자료 재구성. 해당 수치들은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경제 

지역 성장청, 공공 고용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표 6-1>은 해고 통지를 받거나 단기 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

은 근로자의 수 측면에서 팬데믹이 각각 다른 산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4절 1.가. 참고). 

해고된 모든 고용인이 실제 실업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이는 두 가지 측

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웨덴 법에 따라 해고 통지 시점부터 실제 해고

가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 특정 기간이 요구되며 (예를 들어 1-3개월 등) 

일부 일자리는 정부지원 단기 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지되기도 했다. 세 

번째 설명은 근로자들이 구직을 통해 다른 고용처를 찾은 경우다. 

  3. 실업률 증가

몇 년 간의 경제 호황을 거친 이후 2019년 하반기 이미 경제가 둔화되

기 시작한 상황에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나 많은 16만 9천 명이 

스웨덴 공공 고용청에 실직자로 등록되었다. 5월 말 실업자로 등록된 사

람의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0만 명 증가했다. 공공 고용청은 등록된 실업

자 수가 2021년 초까지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후 천천히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한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30). 팬데믹 기간 동안 상

분야
2019년 고용자 

수
해고된 근로자 

비율(%)

단기 근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근로자 
비율(%)

정보통신 216,000 1.9 12.5

금융기업서비스 703,000 2.7 11.8

교육, 요양 및 기타 사회 서비스 1,640,000 0.1 1.3

총 4,453,000 1.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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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많은 수의 스웨덴 출신 근로자들이 새롭게 실업자로 등록되면서 

해외 출신 실업자가 스웨덴 출신 실업자의 수를 뛰어넘는 2016년부터 지

속되어 온 동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31). 〔그림 6-2〕는 2018-2020년 사이 공공 고용청에 등록된 실업자 

수를 보여준다. 

공공 고용청에 따른 2020년 봄 일자리 수는 농림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감소했다. 2019년 5월 대비 2020년 5월 발표된 전체 

일자리 수는 절반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 요양 및 교육 분야였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10).

〔그림 6-2〕 신규 등록된 실업자 수, 16-64세, 2018-2020년

자료: 스웨덴 공공 고용청, 월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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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 분야에 대한 압박

스웨덴 국민에 대한 제재 및 권고, 그리고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변화로 

민간 서비스 분야 수요는 급감한 반면 170만 명(스웨덴 전체 고용의 1/3)

을 고용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 노동력 수요는 증가하여 채용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부분적

으로는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이 있는 인력의 결근 탓이기도 하다.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인해 공공 분야, 특히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 서

비스 분야 채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p. 22-23).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KR)51) 는 실업률 증가로 인해 사회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의 숫자가 2020년 15-20%, 2021년 5-10%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23).

  5.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영향

실업자 수 증가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단체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영향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는 약 20

만 명을 고용하며 (SCB, 2019)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스웨덴 청소년 및 시민사회문제청(Swedish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 [MUCF]52)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51) Sveriges kommuner och regioner (SKR).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지자체들의 
고용주로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52) Myndigheten för ungdoms- och civilsamhällesfrågor (MU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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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웨덴 내 시민사회 단체의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단

체들이 재무 상황이나 다른 기타 여건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많은 단체들이 임대료와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리적 접촉 및 모임을 수반하는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노숙

자 등)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러한 단체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시민사

회 단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디지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야말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MUCF, 2020). 공익 

기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단체들 역시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기부가 감소하고 일반적인 기금 모집 활동이 평상

시처럼 진행되지 못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 (Giva Sverige, 2020). 

  6. 노인요양시설의 높은 사망률

스웨덴 주요 정치인들과 공중보건청이 동의하는 한 가지 두드러진 실

패 영역은 스웨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의 높은 사

망률이다 (DN, 2020a; SvD, 2020a). 스웨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자의 90%가 70세 이상이었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이 노인요양시설에 거주

했으며 1/4이 자택 요양 서비스를 받았다 (Socialstyrelsen, 2020a). 전

문가와 비평가들은 스웨덴 노인요양시설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들이 

부적절하게 관리된 이유로 노인요양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친 수 십 년 간

의 긴축정책과 이웃 북유럽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임시 고용 근로

자 비율을 지적했다 (ETC, 2020; SU,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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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화정책 대응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중앙은행53)은 팬데믹으로 인

한 경기 침체에 맞서 양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했

다. 국제통화기구(IMF)가 제공하는 정책 추적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시행

된 통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IMF, 2020):

○ 익일 대출 금리 0.2%로 55bps인하 후 다시 0.1%로 인하 (레포 

금리는 0%로 동결); 

○ 은행을 통해 최대 5,000억 SEK54)까지 기업대출; 

○ 은행이 3개월, 6개월 만기로 무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담보 필요) 신규 대출기구 도입; 

○ 올해 및 내년 최대 5,000억 SEK 규모로 자산매입 확대 (매입 가

능 자산에는 국채 및 지방채, 커버드 본드,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증권 포함) ; 

○ 스웨덴 중앙은행과 미 연준 간 600억 미 달러 규모의 스와프 기

구 설립 (상호 통화 계약); 

○ 최대 600억 미 달러 규모 담보에 대해 은행의 미 달러 대출 가능 ; 

○ 커버드 본드의 담보 사용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 스웨덴 FSA 감독 하에 있는 모든 신용 기관을 임시적으로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신규 대출기구에 대한 접근성 부여.

53) Riksbanken.

54) 2020년 9월 기준 100 SEK는 9.62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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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대출 및 차입 관련 규제를 임시로 완화하는 것의 주 목적은 2007-8년 세

계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신용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수요 급감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신용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필

수적인 대응책이다 (Sveriges Riksbank, 2020a). 

양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위 통화정책 대응이 사업주와 고용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대책이었다면, 스웨덴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I]55) 역시 2021년 8월 31일까지 모든 가계

에 대한 대출 상환 요건의 유예를 발표했다 (Finansinspektionen, 

2020a). 이는 모기지 대출액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규제

(2018)가 임시 보류된다는 의미다. FI는 또한 은행과 신용 기관이 배당금 

지급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다 (Finansinspektionen, 2020b). 공식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이 정책은 정치적 및 분배의 우려에 의한 입장을 반영하

는데, 즉 양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대응책으로 인해 위기상황에서 

은행과 기업이 위험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책임 질 필요 없이 

구제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이다. 

55) Finansinspektionen (FI).



제6장 코로나19 위기가 스웨덴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정책 대응 163

제4절 재정정책 대응

스웨덴 정부는 전례 없는 경기 침체와 이후 고용 위기를 맞아 역사적으

로 많은 숫자의 재정 정책을 실행했다.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한 잠재적 수

혜자에게 책정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 정도에 따라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확장 재정 패키지는 5,640-8,520억(2019년 GDP의 11.2-17%) 규모에 

달한다 (IMF, 2020). 이와 같은 재정 대책은 정부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2020년 3월에서 9월 사이 11번 

변경) 이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NIER는 이러한 재정 대책으

로 스웨덴 공공분야 총 부채(Masstricht debt)56)가 올해 및 내년 GDP

의 44-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9년 대비 10% 이상 높은 것

이다 (NIER, 2020a, p. 6).

2020년 4월 중순 정부 지출 한도가 3,500억 SEK 인상되었는데 경기 

부양, 근로자 보호, 팬데믹으로 인한 미래 지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SVT, 2020b). 이번 봄 공영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스웨덴 재무부 

장관은 “꽉 채워진 곳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신중한 재정 정책으로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

한 스웨덴 정부의 지출 여력이 생겼음을 강조했다 (SVT, 2020c). 

스웨덴 정부가 실행한 재정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1) 자금 유동성과 고용유지 측면에서 사업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2)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3) 특히 어

려움에 직면한 특정 공공분야 기관과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다. 

56) 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Masstricht Treaty, 1992)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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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주 지원

가. 단기 근로 프로그램 보조금

스웨덴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가장 확장적인 정책 지출은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관련 지출이다. 임시 해고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기존 법의 50%에서 

75%로 인상하였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임금의 90%를 받는다. 이처럼 인

상된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Regeringskansliet, 2020a). 해당 정책에 최대 950억 SEK의 비

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9월 기준 해당 보조금 예산의 약 

30% (280억 SEK)가 57만 5천 명의 개인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되었다 

(Tillväxtverket57), 2020). 

나. 매출 손실 보조금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고용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

자 지원으로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보다 더 논란이 되었던 스웨덴 정부

가 사업주들을 위해 실행한 최대 규모 예산 집행(390억 SEK) 중 하나는 

회사의 매출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었다. 2020년 3월에서 

7월까지 매출 손실에 직면한 사업주들은 매출 손실 비율에 비례하여 최

대 1억 5천만 SEK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가 보상을 요청하는 기

간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2019년 동기 대비 40%-50%의 

57) 스웨덴 경제 지역 성장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Tillväxtverket은 팬데믹 기간 동안 단기 근로 정부 보조금 관리를 담당한 국가 기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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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Regeringskansliet, 2020b).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사업 운영을 위한 고정 비용 지출에 대해 사

업주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책이다. 이 보조금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

로 하지는 않지만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회사는 신청할 수 없다 (DN, 

2020b).

스웨덴 국세청(Swedish Tax Agency)58) 최근 보고서는 이와 같은 종

류의 국가 보조금이 호텔과 식당 분야에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운수, 소

매, 자동차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음을 보여준다 (Skatteverket, 2020a). 

현재까지 13억 SEK만이 지급 완료되었지만, 2020년 8월 마지막 주에 

국세청에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지급될 보조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atteverket, 2020b).

정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재정 정책은 자영업자인 사업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관한 것이다. 자영업자 사업주들은 2020년 3-7월 간 2019

년 동기 대비 매출 손실의 75%를 받을 수 있다. 회사 당 최대 보조금액은 

12만 SEK이다. 이와 같은 별도 정책이 마련된 것은 자영업자 사업주들이 

이전에 발표된 다른 정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SVT, 

2020d). 

다. 임대료 할인

스웨덴 정부는 또한 사업주들의 특수 고정 비용인 월 임대료를 지원하

기 위해 사업주들에 대한 임시 임대료 보조금을 실행했다. 이 대책은 특

히 소매, 식당, 호텔, 컨퍼런스 및 박람회 준비업체, 치과의사, 미용실 등 

크게 타격을 받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건물주들만 보조금 신청을 할 

58) Skatteve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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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며, 임대료 임시 할인

을 제공하는 건물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임대료 할인 

장려책에 가깝다 (Regeringskansliet, 2020c).

라. 납세 유예 & 근로소득세 인하

사업주들에 대한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재정 정책은 세금 규제 분야에서도 시행되었다. 먼저, 고용주에 대한 

여러 근로소득세가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임시 폐지되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연금 분담금 (고용인 1인 실수령 급여의 

10.21%)만 납부하면 되며 고용인 1인 실수령 급여의 약 20%를 차지하는 

다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임시 인하는 회사

당 직원 30명, 매달 최대 2만 3천 SEK까지 허용된다. 자영업자 사업주들

은 2020년 최대 10만 SEK 규모 소득에 대해 이와 같은 근로소득세 할인

을 받을 수 있다 (Regeringskansliet, 2020d). 뿐만 아니라 스웨덴 정부

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주들에게 1년 동안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VATs)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Regeringskansliet, 2020e).

마. 고용주의 질병 수당 비용 부담

사업주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으로 스웨덴 정부는 2020년 4월에서 7월

까지 질병으로 인한 고용인의 병가 기간 첫 2주 동안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비용59) 전체를 부담했다. 2020년 8월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고용주가 지불하는 질병 수당의 일반적인 비율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59) 질병 첫 2주 동안 고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스웨덴어로 “sjuklöneperiod“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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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약 70억 SEK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Regeringskansliet, 

2020f).

바. 대출 및 신용에 대한 정부 보증

마지막으로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국영 신용 기관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사업주들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정

부는 중소기업에 대출 및 신용여신을 제공하는 국영 기업60)에 30억 SEK

를 할당했다 (Regeringskansliet, 2020g). 스웨덴 정부는 수출 산업 기

업에 대한 정부 보증 최대 대출금액을 기존 1,250억 SEK에서 2,000억 

SEK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상업 기관이 각각 일부 보증하는 대

출금액 상한이 인상되었으며 해당 정책은 국영 신용기관인 스웨덴 수출

신용공사(Swedish Export Credit Corporation)61)를 통해 시행되었다 

(750억 SEK 규모).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62)에 대한 신

용 보증 프레임워크는 5,000억 SEK로 인상되었으며 원활한 신용 흐름을 

위해 은행의 대출 위험을 낮췄다. (Regeringskansliet, 2020h).

스웨덴 정부가 실행한 사업주를 위한 재정 정책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 발표와 이 발표를 지원하는 의회 결정이 이미 2020년 3월 중

순 및 4월 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가 매우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3월 초부터 소급적용 가능했으며 첫 기간

(3-4월)에서 2020년 여름까지 적용되도록 연장되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실행되었다. 

60) Almi företagspartner AB

61) Svensk Exportkredit (SEK)

62) Exportkreditnämnden (E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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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지원

가. 실업 보험 프로그램 임시 변경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회사들의 고용 유지 여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2(섹션 2.3.)

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3월 이후 실업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

부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요건 기준과 혜택 수준을 신속하게 

임시 조정하여 이와 같은 실업 위기에 대응했다. 

실업 급여 한도를 30% 늘리는 것 외에도 소득 관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완화되었다 (가입 기준 및 

최소 근로 시간 기준 등). 실업 급여를 받기 전 6일 간의 대기기간도 임시 

폐지되었다. 

이 정책들은 3월 말/4월 초에서 2021년 1월 초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

행되었으며 53억 SEK의 비용이 예상된다 (Regeringskansliet, 2020i). 

이에 더해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업 급여 신청 건수 관련 재정 지

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 보험 기금63)에 1억 SEK를 할당했다 

(Regeringskansliet, 2020j). 개인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 수령에 대한 

규제에도 몇 가지 임시 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임시 규정 덕분에 개인 

자영업자들은 사업 내 특정 활동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Regeringskansliet, 2020k).

63) 스웨덴의 실업 보험 기금은 공공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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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 시장 대책 확대

정부는 공공 고용청이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램 예산을 

26억 SEK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업자 고용 기

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었다. 또한 정부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이 좀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Regeringskansliet, 

2020lm). 또한 스웨덴 산림청(Swedish Forest Agency)64)과 협력하여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을 위해 자연 및 산림 보존 

분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SEK의 선별적 예산을 발표했다 

(Regeringskansliet, 2020n). 여름에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2억 8천만 SEK가 지원되었으며 해당 프로그

램을 2020년 가을까지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1억 SEK가 지원되었다 

(Regeringskansliet, 2020o).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

면서 스웨덴 정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실행했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 기관, 직업교육 기관, 성인교육 기관 및 성인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19억 SEK가 배정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비 보조금 빛 학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Regeringskansliet, 2020p). 스웨덴의 대학 교육은 

학비가 없으며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 확대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

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대책에는 스

웨덴 학생 재무위원회(Swedish Board of Student Finance)65)가 관리

하는 학비 보조금 및 학자금 예산 확대도 포함된다. 

64) Skogsstyrelsen.

65) 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C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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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보험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변경,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교

육 기회의 증가는 모두 팬데믹으로 인한 현재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은 개

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책에 더해 정부

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주택 수당을 임시적으로 25% 확대하기 위

해 추가 예산(5억6천만 SEK)을 발표했다 (Regeringskansliet, 2020q). 

다. 질병 보험 프로그램 임시 변경

질병 수당 첫 2주 간 고용주의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에 더해 (제4

절 1. 마. 참고) 정부는 또한 증상이 있는 개인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

무르도록 장려하기 위해 질병 보험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병가 첫 날에 대한 질병 수당 공제와 8일째부터 의사 처방전을 제출해

야 하는 요건이 임시 폐지되었다. 보육시설이나 학교는 전국적으로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경우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제도가 임시로 변

경되었다. 이와 같은 임시 변경사항들은 처음 4-5월 실행된 후 9월까지 연

장되었고 최근에는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Regeringskansliet, 

2020r). 

정부는 또한 질병 보험 프로그램 내 포함된 제재를 임시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질병 보험 수당을 받은 개인들은 질병 발생 이후 180일부터 구

직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를 임시로 면제받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

로 보건 및 재활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다 

(Regeringskansliet, 20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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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군을 위한 신규 수당 제도

위 언급된 정책들이 기존 사회 보험 프로그램과 기타 현금 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완전히 새롭게 고안 및 실

행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이 신규 수당은 주요 위험군과 그들의 직접

적인 간병인들이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고 

(원격근무가 불가할 때만) 90일까지 매일 804 SEK의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Regeringskansliet, 2020t).

2020년 봄 스웨덴 보건 분야가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압박을 고려하

여,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험군이 일반적으로 1

년 내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정부 치아 치료 보조금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geringskansliet, 2020u).

  3. 정부 기관, 지방 정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스웨덴 정부가 실시한 확대 재정 정책의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국가 

기관, 지역 정부, 그리고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패키지로 설명될 수 있다.

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예산

스웨덴 정부는 이미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와 지

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200억 SEK). 스웨

덴 지자체들은 노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며 지방 정부들은 보건의료 서

비스 제공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많은 수의 공공분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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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용한다. 중앙 정부는 팬데믹 초기 기간에 팬데믹으로 인한 지방 

정부의 추가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Regeringskansliet, 

2020v). 

또한 스웨덴 정부는 2021년 지방 정부에 200억 SEK를 추가로 투입하

여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 

중 약 100억 SEK는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노인요양 서비스에 할당되었

는데, 코로나 19로 많은 고령층이 사망하여 스웨덴 정부와 공공 보건 당

국이 팬데믹 관리가 가장 크게 실패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

인요양 시설 근로자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역량 

증진 대책을 위한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지자체 노인요양 시

설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과 견습을 지속할 수 있도

록 했다 (4억 6,200만 SEK 규모)66). 정부의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은 스웨

덴 지방자치단체 연합(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KR)과 코뮤날(Kommunal, 지자체 근로자 노동조합) 간 

합의로 보완되었는데 해당 합의에서 두 기관은 임금을 받으면서 고령층

을 위한 간병인이나 보조 간호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1만 명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67). 

지방 정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확대한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

난 소위 ‘보건 서비스 대기자’ 때문이었다. 즉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보건 분야

에 더욱 큰 압박을 줄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SVT, 2020e).

66) Äldreomsorgslyft

67) Vårdbiträde, undersköter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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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기관에 대한 추가 예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부는 팬데믹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여러 국가 기관에 대해 추가 자금을 편성하는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68), 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69), 스웨덴 의약품청(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70)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이 정부 추가 자금을 받았다 

(6,100만 SEK) (Regeringskansliet, 2020w).

다. 미디어, 관광, 운수 분야 지원

4절 1.에서 언급된 사업주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에 더해 스웨덴 정

부는 특히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일부 분야를 위한 선별적 지

원 패키지를 실행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위기로 수익이 급감한 미디어 

분야는 2억 SEK의 지원금을 받았고 (SVT, 2020f), 관광서비스 분야는 7

천만 SEK를 지원받았다 (Regeringskansliet, 2020x).

하지만 위 산업분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운수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와는 비교 불가하다. 대중교통 회사들이 30억 SEK에 달하는 추가 자원을 

받은 것에 더해 (Regeringskansliet, 2020y), 공항(Swedavia)을 운영

하는 국영 기업들이 추가 지원금 (32억 SEK)을 받았다. 또한 항공사들은 

대규모 신용 보증 (50억 SEK)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스웨덴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은 최대 규모의 신용 보증을 받

았다 (15억 SEK) (Regeringskansliet, 2020z).

68) Folkhälsomyndigheten

69) Socialstyrelsen

70) Läkemedelsve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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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 다른 정부 재정 지원 패키지는 특정 문제 및 사회 취약계층을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를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문화 스포츠 분야는 10억 SEK

의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 여러 지역 단위의 단

체에 분배되었다. 문화 스포츠 활동은 모임에 대한 제재 및 자택에 머무르

라는 국민에 대한 권고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스웨덴 정부는 또한 

2021년 추가로 13억 SEK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Regeringskanliset, 

2020å).

동시에 아동, 여성, 그리고 고령층 등 기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문제

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는 2억 SEK를 지원받았다 (Regeringskansliet, 

2020äö). 이 정책의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는 일부 아동과 

여성들이 가정폭력 및 기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커졌기 때문이며,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나 사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사회 단체의 여러 활

동들이 팬데믹 기간동안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제5절 결론

  1. 사업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정책

재정 확대 및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한 팬데믹 관련 정부 지출이 

사업주들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데 가장 많이 사

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단기 근로 프로그램과 매출 손실을 겪은 

사업주에 대한 재정 보상에 이용된 재정 부양 패키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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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19 확산 2주 만에 중앙은행이 실행한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의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의 가장 신속한 정책 대응은 사업주가 직면한 유동

성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 시장 붕괴 및 끔찍한 신용 위기 가능성을 예방

하는 데 눈에 띄게 집중되어 있었다. 팬데믹이 발표되고 거의 직후에 스

웨덴 정부는 2008-9년 금융위기 당시 실행했던 것과 비슷한 정책 도구들

을 동원한 것이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행된 통화정책 개요는 Sveriges 

Riksbank, 2020b 참고).

  2. 개인 지원을 위한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 임시 변경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임시 변경은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하게 영

향을 받은 개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신속하게 내놓은 

주요 정책 대응 수단이다. 실업 보험 수당 적격기준을 임시로 완화하고 

수당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질

병 수당도 접근성이 더 높아졌으며 고용주와 개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

는 비용이 임시로 국가에게 이전되었다. 이처럼 처음 임시로 실행된 변경

사항들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다시 철회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연간 최대 120일의 보상을 제공한다. 이 기

존 프로그램은 임시 변경 없이도 국민들에게 사소한 증상이라도 있는 경

우 직장이나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무르도록 권고되는 상황에서 국

민들에게 보다 큰 자유재량권을 제공했다. 해당 수당 제도는 기존 사회보

장 시스템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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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큰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 예가 된다. 최근 스웨덴 사회보험청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이 발표한 보고서는 봄과 여름방

학 이후인 9월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택에 머무르는 부모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었

다 (SVT, 2020g).

신규 도입된 유일한 수당 제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군을 위한 임시 수당이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스웨덴의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임시적인 변

경만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긴급 현

금 일괄 지급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스웨덴에서 “긴

급” 현금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또는 정치적 논의가 거

의 없었던 점은 흥미롭다 (ISSA, 2020).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의 임시 변경이 현재 경제 및 고용 위기의 결과로 

사람들이 빈곤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성공적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분권화 된 보건 및 노인요양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중앙 집권적으로 실행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는 달리 노인요양, 보건,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은 지역정부나 시민사회 단체 등 담

당 기관에 대한 일련의 추가 자금지원 형태로 간접적 지원 수준에 머물렀

다. 노인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는 하

지만 국가보건복지 위원회가 보건 및 위기 관리 계획에 대한 가용자원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Socialstyrelsen, 2020b). 이와 같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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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거버넌스 시스템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용자원을 조정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새로운 통상적 조치들을 실행

하는 데 큰 문제에 직면했다 (DN, 2020ac). 

고령층의 높은 사망률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패 이유는 열띤 토론의 주

제로 정부의 요양 분야 투자 계획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섹션 2.6. & 

4.3.1. 참고). 최근 보건 사회 복지 감독청(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 IVO)71)이 실시한 1,700개 노인요양원에 대한 조사에 따

르면, 노인요양원 전체 사망자의 70%가 4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

했다 (스웨덴 내 총 기초자치단체는 290개). 즉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 돌보미 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 및 지역 

보건시설 연락망을 향상시켜서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잘 다루었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든 기초자

치단체가 고령층 보호에 실패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특히 타격이 컸던 특

정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가을에 

90개의 특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심층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절차

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전체 요양원 환자의 진료 차트 및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진료 차트 

검토가 포함된다 (IVO 2020).

  4. 정치적 불화 또는 갈등 부재

스웨덴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행되었던 정치적인 상황은 주목할 만 하

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2018년 가을 선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구

71) 스웨덴어로 Inspektionen för vård och omsorg. IVO는 보건 사회 복지, 보건 사회 
복지 근로자, 사회 서비스 및 활동의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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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2019년 1월 21일 출범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민주당 (SAP)과 녹

색당 간 중도좌파 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구성이 가

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1월 협정’ 때문이다. 해당 협정에는 정부와 두 개

의 중도우파당(자유당 및 중도당) 간 73개의 합의사항 포함되어 있다

(Sveriges Radio [SR], 2020). 이는 정부 정책, 특히 다양한 사회 경제 

문제 관련 정책들이 여러 이데올로기가 절충되어 병합된 모습으로 나타

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 환경에서도 팬데믹 초기 단계에는 높

은 수준의 정치적 단결을 보였는데 스웨덴 총리와 SAP는 기록적으로 높

은 국민 지지율을 받았다 (SCB, 2020b). 의회 내에서 또는 정부와 야당 

간 눈에 띄는 갈등은 없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되고 이 보고

서에 요약된 대부분의 추가 예산 대책은 정부(SAP와 녹색당)와 자유당 및 

중도당(때때로 좌파당과 함께) 간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2020년 초여

름 이후가 되어서야 온건당, 기독교민주당, 스웨덴 민주당 등의 야당이 

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대한 소극적 

관리 대책,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야

당들은 또한 2020년 봄에서 여름 사이 잃은 정치 지지율을 일부 되찾아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vD, 2020b). 

즉 코로나19 위기의 중요한 기간 동안 스웨덴에서 심각한 정치적 분열

이나 갈등은 없었으며 팬데믹의 결과에 대처해 온 정부와 국가 기관들이 

예외적으로 높은 국민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MSB, 2020b). 당국

이 실행한 비강제적 대책이 권고안을 따르려는 국민들의 시민적 의무감

에 호소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재와 함께 공식적인 법을 

강제하는 것과 상반되며,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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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게 하여 분열과 공개적인 갈등이 아닌 정치적 단합으로 이끌었

다. 하지만 2020년 가을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변화가 

있었기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 갈등은 주로 논란이 되는 스웨덴 

노동법 개혁안으로 인한 것이며 (SOU 2020:30) 잠재적인 정부 위기를 

형성하고 있다(SVT, 2020i). 

  5. 팬데믹 이후 ‘녹색’ 회복에 대한 공허한 약속

많은 비평 전문가 및 국제 단체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이 위기를 탈탄소화 당면과제에 맞춰 현재의 경제, 사회, 고용 체제를 완

전히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 나은 재건’ 아젠다를 주장

하고 있다 (Bailey, 2020; Büchs et al., 2020; Steinberger, 2020; 

The Foundational Economy Collective, 2020).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 역시 코로나19 이후 회복 단계에

서 녹색 산업 전환 과제를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부총리이자 환경기후장

관인 이사벨라 뢰빈(Isabella Lövin) 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팬

데믹 이후의 녹색 회복을 지지했다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 2020). 

하지만 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탈탄소 당면과제에 대한 팬데믹 이후 정

책 대응 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스웨덴 정부의 정책 

대응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자금 투입

의 형태로 항공산업에 제공된 일부 정부 지원 패키지로, 녹색 전환에 대

한 스웨덴의 야심에 비추어 비판을 받았다.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조건이 전혀 붙지 않았다 (Forbes, 2020; see also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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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4절 1.에서 설명한 사업주 대상 정부 지원 패키지에는 산업 구

조조정을 촉진하거나 이끌어내는 정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정부 지원책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타 산업/기업 모델에 

비해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정 산업/기업 모델에 특혜를 

주는 것 등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팬데믹 이전의 산업 구조와 경제 

질서를 유지 또는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 대응

은 여러 연구자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불충분하다고 대부분 규탄해 온 ‘비

지니스 애즈 유쥬얼’ 전략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Haberl et 

al. 2020; Hickel & Kallis 2020; Perrique et al. 2020).

2020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 운수 분야에 

주로 초점을 맞춘 100억 SEK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실행한다고 발표했

다(SVT, 2020h). 이번 정부 투자 계획에 팬데믹은 명시적으로는 일부만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디지털 업무 시대에 대중교통 시스템

을 개편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회복’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완전히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게 하는 환영할 만한 추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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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으로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각한 증세로 발

병하거나, 또는 당국의 많은 엄격한 조치들로 인해 사람들의 자유와 일상 

생활이 제한을 받으면서(Capano et al., 2020; Hale et al., 2020), 간

접적으로는 이 질병이 초래한 영향 및 정부 규제의 영향 때문에 그러했

다. 전 세계의 정부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영역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

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a). 첫째, 세계 전역에서 가장 중

요한 원칙으로 사용된 ‘예방 원칙’과 관련이 있는 보건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는 경제적 우려인데, 이는 보통 덜 강조되며 보건 문제 대처를 위해 

필요한 ‘희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Baldwin and Mauro, 

2020). 셋째는 사회적·심리적 우려인데 자주 논의되긴 하지만 다른 두 가

지 영역보다는 관심이 덜한 편이다. 우려와 실제 영향 간의 균형은 전 세

계 국가들을 특징 짓는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거버넌스 역량과 거버넌스 정당성이다 (Christensen, Lægreid and 

Rykkja, 2016). 그 외에도 기후, 국가 인구 밀도, 인구의 교육 수준 등 언

급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위기 관리는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 분야이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

여 흔히 다뤄지는 역학(epidemiology)에서부터 사회학(social scien-

c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공공 행정 및 정책과 관련된 위기 관리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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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언급된 두 가지 핵

심 개념이 중요성을 띤다. 정부(혹은 거버넌스) 역량이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관할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보건 자원을 가리킨다 (Boin et al., 2013). 보건 자원은 의료 인력 및 장

비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 또한, 역량이라 함은 정부가 팬데믹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 자원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훌륭한 지도자

들이 이번 위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가리킨다 (Boin and 

van Eeten, 2013). 정부(혹은 거버넌스) 정당성은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대응과 관련 있으며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가리킨다 

(Christensen, Lægreid and Rykkja, 2016). 국민들은 정부에 협조적

이고 잘 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 관찰된 

것처럼 부정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편인가? 

Easton (1965)에 따르면 국민의 지지 또는 신뢰는 확산형(diffuse) 즉 일

반적으로 정치 행정 제도와 지도자들을 지원하거나, 선택형(specific) 즉 

특정 기관, 지도자 및 정책들만 지원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거버넌스 역량과 정당성은 상호 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 역량

이 높거나 강하면, 정당성도 흔히 높은 편이라 정부 지도자들에게 더 많

은 재량권이 주어져 잠재적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정당성이 

낮으면 정부 지도자들은 종종 역량 발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도

자들은 위기가 아닌 다른 문제들에 신경을 쓰게 되고 위기 조치의 효과는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될 때에 비해 약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소득 지원 및 고용 안정과 관

련된 사회 정책 대응 및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를 다룰 것이다. 정부가 시행한 정책 조치를 설명하고 그러한 조치들의 

추진 동력을 살펴보려 한다. 관련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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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해 노르웨이가 시행한 사회 정책 대응은 전체적으

로 어떤 것인가?

○ 소득 지원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사회 정책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추진되었는가?

○ 사회 정책 조치의 잠재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조직 이론의 관점에서 노르웨이의 대응 조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보고서는 먼저 관련 이론을 간략하게 다룬 후, 다음 장에서는 노르

웨이의 정치 행정 제도 및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

다. 이어서 노르웨이의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것인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토론된 내용의 일부 특징 및 시행

된 실제 조치가 포함될 것이다. 그런 다음 이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이어

질 것이다. 또한 사회 정책 대응의 일부 잠재적 결과를 지적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이른 편이다. 마지막에는 결

론으로 본 보고서의 끝을 맺는다.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정책 대응의 근거: 몇 가지 
관점

조직 이론은 노르웨이 정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왜 특정한 규정과 조치를 선택하여 조합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팬데

믹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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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몇 가지 관점을 제공한다 (Christensen, Lægreid 및 Røvik, 

2020). 먼저 수단·구조적 관점(instrumental-structural perspective)

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중앙 정치 및 행정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어떠한 조

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단-목표 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계

산에 뛰어날 뿐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비

교: Dahl and Lindblom, 1954). 이 관점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March and Olsen 1983) 리더십이 동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계층적

(hierarchical) 관점이 있고, 문제 정의 및 해결책에서는 리더십이 이질

적이며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협상적

(negotiational)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을 기반으로, 본 보고서는 노르웨

이가 시행한 대응책의 두 가지 측면, 즉 목표와 문제와 해결책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대한 ‘정의’ 측면과 여러 결정 단계에서 누가 참여했는지

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비교: March and Olsen, 

1976).

둘째, 문화·제도적 관점(cultural-institutional perspective)은 공공 

조직이 경로 의존적 과정을 통해 특정한 비공식적 문화 규범과 가치를 점

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Selznick, 1957, 

Krasner, 1988).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나중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과거가 과도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

다. 어떤 연구에서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대해 

다루며 의사 결정은 현재의 관심사와 규범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공 기

관의 정체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March, 

1994). 예를 들어 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가 간 문화 차이가 

개혁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제7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르웨이의 사회 정책 대응 187

준다 (Pollitt and Bouckaert, 2017). 본 보고서에서는 노르웨이의 코로

나19 대응이 이 국가가 가진 정치 행정 문화에 영향을 준 어떤 일반적인 

문화적 특징으로 인한 것인지,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 정책 분야

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에 특정한 문화적 특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신제도적 또는 상징적 관점(neo-institutional or sym-

bolic perspective)으로, 조직에는 두 종류의 환경, 즉 도구적 프로세스

를 암시하는 ‘기술적 환경’과 공공 지도자가 의사 결정과 관련된 신화나 

상징을 흔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제도적 환경’이 있다는 주장이

다 (Meyer and Rowan, 1977).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도

구적 행위 및 상징의 사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갖기 원하기 때문이다 (Brunsson, 1989). 상징의 사용과 관련된 합리성

과 현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 지도자의 정당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코

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 특히 그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과 관련하

여 이 세 번째 관점을 활용하면, 정치 행정 지도자들이 도구적 행위를 뒷

받침하거나 도구적 행위를 대체하기 위해 상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

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arpenter, 2010).

제3절 노르웨이의 환경

군주제 국가인 노르웨이는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537만 

명에 불과하다. 북유럽 복지국가 중 하나로서 잘 정비된 민주주의와 석유 

부국으로도 유명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Norwegian Sovereign 

Wealth Fund)라 불리는 대형 연기금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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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 정부는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중앙 집중형 제도를 갖추고 있으

며,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 소수 연립 정부(minority-coalition gov-

ernment) 형태로 운영되었다. 현 정부도 집권 보수당(Conservative 

Party)에 더해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및 자유당

(Liberal Party)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정부, 고용주, 근로자 단

체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3자 합의 시스템이 매우 큰 중요성을 띤다 

(Christensen, 2003). 또한 이러한 합의 시스템 덕분에 이 나라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관대한 사회 서비스 혜택을 보장하는 법과 조치들을 갖추

게 되었다.

노르웨이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며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고 

전반적으로 법을 잘 준수하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엄격한 조치들이 시

행될 때 특히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풍부한 자원을 갖춘 전 국민 의료 보

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배경이나 자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은 공립이므

로 위기 상황에서 자원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인의 

비율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노르웨이의 복지 행정은 보편적이거나 자산 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다

소 관대한 일련의 복지 조치를 갖추고 있다. 2005년 개혁을 통해 연금과 

고용 행정이 통합되었으며, 이 행정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와 같은 

곳에 위치하여 협력하고 있다 (Lægreid and Rykkja, 2015; Røysum, 

2013).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주로 다중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함이었다.

국민 연금 제도는 일반 세금과 보험료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다. 고용주

가 내는 고용주세는 14.1%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낮은 편인 반면, 

개인 소득에서 내는 소위 사회 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

tribution)은 8.2%, 자영업자의 경우 11.4%이다.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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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집단별로 다른 혜택이 적용된다. 공

공 및 민간 부문 종사자의 경우 질병 수당은 첫 해에 100%이며, 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음 16일 간의 대부분은 고용주가 보

장한다. 자영업자는 80% 보장이 되며 일반적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 16일

을 기다려야 하지만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

다. 1년이 지나면 ‘근로 평가 수당’(work assessment allowance)이라

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 및 계획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이전 소득의 62.4%에 해당하는 실업 수당

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반 년 동안 수당

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해

당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고용주는 산업재해법에 의

거하여 고용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자영업자는 보험 혜

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상시 받게 되는 수당

은 보험사와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하며, 예를 들어 추가 의료 비용에 

대한 보장은 부상 유형이나 민간 보험 유형 및 정부의 보장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 행정의 주무 관청인 NAV(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는 업무 범위가 방대한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과 관련이 있는 업무도 있다. 첫째, 

구직자들과 완전 해고 또는 영구 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을 지원한다. 둘

째, 병가 수당을 지급하며 직장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셋째는 처음 두 가

지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병가 수당수령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 

자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가족의 질병과 관련

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주거 및 식품, 또는 경제적 자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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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관련된 지원 등 다양한 필요와 관련된 경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

다. 여섯째, 이러한 혜택에 더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신체 장애와 관련된 연금 급여 및 자원 등

도 제공한다.

노르웨이 보건의료서비스부(MH)는 노르웨이에서 감염병의 유행 및 세

계적 유행에 대처하는 중앙 위기 관리 부처이며, 주요 전문 기관은 하위 

기관인 노르웨이 건강국(NDH) 및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NIPH)이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a). 감염병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는 

MH가 주무 부처였지만 위기가 다른 정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노르웨

이 법무공안부(MJ)가 주무 부처로 지정되었다. 또한 현 정부는 소수 연립 

정부이기 때문에 국무 총리와 내각 역시 의회와 협력하여 중심적인 역할

을 한다. 노동 시장 정책, 근로 환경, 연금,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사

회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경우, 팬데믹 대처 과

정에서 전면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중앙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사회부는 노동 시장 이슈에 한해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

이다. 이는 노르웨이 정부가 팬데믹 처음 3개월 동안 매일 기자 회견을 열

었을 때 보건 및 법무부 장관, 역학 전문가들이 기자 회견을 주도했으며 

관대한 경제 패키지와 같은 긴급 조치 발표시에 국무 총리가 자리를 함께

하여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b).

노르웨이 정부가 첫 번째 강력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3주 후인 

2020년 4월 6일에 보건부 장관은 노르웨이에서 코로나 유행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당시 감염 재생산 지수(R)가 0.7이며(즉, 평균적

으로 1명의 감염자가 0.7명을 감염시킴), 5~6 주 전에 코로나 감염병 유

행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지수는 약 2.5였다고 발표했다 (NIPH 2020).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초기 사례는 북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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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노르웨이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최초 확진

자는 2월 26일에 등록되었다. 또한 이 감염병은 사회적 지위나 휴가 패턴

의 차이, 인구 밀도 등으로 인해 노르웨이 내에서도 매우 비균일적인 지

리적 분포를 보였다. 수도인 오슬로는 전체 기간 내내 1인당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다. 확진자 및 입원 환자 수는 3월 28일까지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후 한동안 안정을 유지하다가 크게 감소했다.

8월 18일 기준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10,089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약 95%는 완치되었다. 총 262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82

세였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564,549명이고 이는 다른 국

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검사 결과 약 4-5%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8

월 18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자는 12명에 불과했고, 그중 인공 

호흡기를 사용한 중증 환자는 1명이었다. 지난 달에는 젊은이들의 파티, 

크루즈선, 해외 유입 등으로 인한 사례가 소폭 증가했지만 현재 2차 확산

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비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노르웨이는 미국, 스페

인,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많은 수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

가보다는 훨씬 낮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보

다는 다소 높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노르웨이는 매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에 비해 훨씬 확진자 수

가 적고 덴마크보다도 적은 편이며 핀란드와는 동일하게 낮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3월 12일까지는 감염병 유행에 대해 관망적인 접근

을 취하면서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NDH 국장은 국민을 진정시

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3월 12일에 강력한 규정이 내려졌으며, 

3월 24일에 이 규정은 4월 13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후, 사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차례의 경제적 보상 패키지가 발표되었고,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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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의 초기 제안을 상당히 약화시킨 “예외법”에 대한 결정이 내려

졌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a). 규제 완화 및 개방 조치는 4

월 말에 시작되었으나, 7월 말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가 의무화되

는 대상국 수를 늘리고 지역적 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등 일부 재규제 조

치가 취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달 동안 감염병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서 내린 

제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NOGOV 2020a):

○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모임은 5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 

또한 감염자 격리, 병원 수용력 확보, 감염 추적을 위한 권한 강화.

○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이나 대중 교통 이용은 피하도록 함. 해외

에서 귀국한 모든 노르웨이 국민은 14일 격리 의무화.

○ 국경 통제 강화. 노르웨이 국경은 외국인에게 폐쇄되었음.

○ 모든 유치원,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의 의무적 폐쇄. 모든 훈련 

시설 폐쇄, 스포츠 클럽의 경기 및 각종 문화 행사 취소.

○ 모든 미용실, 체육관, 호텔 등의 의무적 폐쇄, 그러나 식료품점, 

약국, 쇼핑몰은 계속 개방하도록 허용됨.

○ 다른 지역에 별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 역량 부

족에 대한 우려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하

기도 함.

○ 정부는 4월 8일에 코로나19 관련 제한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조

심스럽게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은 4월 20일, 초등학교 

1~4학년은 4월 27일, 그 밖의 모든 학교는 5월 11일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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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를 시작했다. 4월 20일부터 휴양지 등에 소유한 별장 사용 

금지가 해제되었다. 일대일 접촉을 수반하는 사업체는 운영을 재

개하도록 허용되었다.

○ 5월 7일에 정부는 6월 15일까지 대부분의 폐쇄된 활동을 재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사적

인 모임은 20명으로, 공적인 모임은 50명으로 제한되었으며, 스포

츠 시설은 열 수 있게 되었고, 격리 기간은 10일로 단축되었다. 

○ 6월 1일부터 바와 놀이공원을 재개장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15

일부터는 공개 행사는 최대 200명까지 허용되며 특정 기준에 따

라 피트니스 센터, 워터파크, 수영장, 축구 탑리그가 재개될 수 있

었다.

○ 2020년 8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일반적인 방역 조치

는 유지되고 있다. 해외 여행은 권장되지 않으며, 해외를 다녀온 

노르웨이 국민은 대부분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

서는 입국 제한이 있다. 대학교는 서서히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택 근무가 권

장되고 지역 내 대중 교통 이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위의 조치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르웨이에서 시행한 가장 강력

한 조치였으나 전면적인 폐쇄(lock down)나 통금 시간은 없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그리고 지역별 

유연성보다는 표준화된 국가 규정을 우선시하였다.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이었으며, 의무적 규제와 좀 더 완곡한 권고 조치들의 조합이었다. 첫 번

째 제한 조치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었으나,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열띤 공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제한 조치에 대한 찬반과 현재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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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완화가 지나치게 더딘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새로운 재규제 조치 일부를 둘러싸고 훨씬 가열되었는데, 왜냐하면 재규

제 조치들은 복잡성을 더하고 국민들에게 준수를 강요함으로 잠재적으로 

조치의 정당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3월 24일 기준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10.4%인 291,000명이 완전 실

업자로 등록되었다. 그로부터 2주 전의 실업률은 2.3%였다. 5월 19일 기

준, 실업률은 5.3%이다. 강력한 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

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를 단

행했다:

○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정리해고를 방지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 위기를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 NOK에 달하는 보증 및 

대출, 그리고 문화, 자원 봉사, 스포츠 분야의 근로자를 위한 보상 

제도.

○ 팬데믹 억제 조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팬데믹이 아니

었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정 조치.

○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큰 타

격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

○ 지금까지의 재정 조치는 석유 기금에서 가져온 2,410억 NOK가 

추가된 것이며, 이는 작년 대비 국가 예산 지출이 17% 증가한 것

에 해당함.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법” 프

로세스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Christensen and Lægr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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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 정부는 처음에 이 권한을 반 년 동안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과 의회에서 논의한 후 그 기간은 한 달로 제한되고 적용 가능한 규

제 조치의 범위도 줄어들었으며 국회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할 경우 법의 

일부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러한 토론은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협력과 신뢰 및 연대의 상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제4절 사회 정책 대응

  1. 전반적인 추세

코로나19가 노르웨이에 끼친 영향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초반

부터 지금까지 민간 부문이 크게 타격을 입었고 공공 부문은 기본적으로 

영향을 훨씬 덜 받았다는 것이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b). 

후자의 이유는, 노르웨이에서 공무원에 대한 고용 보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의료진과 같은 일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데 필수적

인 역할을 했으며, 정부는 이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기까지 했다. 한편 그 

밖의 다양한 위치에서 공공 행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재택 근무를 했으며, 업무가 많든 적은 별다른 영향 없이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 정책 대응의 초점은 민간 부문과, 부유한 국가이기에 가능

한 다소 관대한 여러 종류의 보상 패키지에 맞춰졌다. 적어도 팬데믹의 

처음 5~6주 동안 민간 부문의 거의 대부분이 공공 제한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후에 회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유일하게 사

업을 잘 운영한 업체들은 식료품점과 그 생산자, 약국, 다양한 유형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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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업체 등이었다. 매우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의 한 가지 예는 여행업

으로, 항공사, 여행사, 집단 교통 서비스, 호텔, 지역 여행 컨설턴트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예는 고객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하는 미용사, 개인 헬

스 트레이너, 마사지사, 물리치료사 등인데 이들은 5~6주 이후에 서비스

를 재개할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스포츠 및 문화 행사가 한동안 취소

되어 그로 인한 영향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적인 산

업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었

다. 여기에는 조선업에서 기술 중심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 업체

들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사업체에서 영구 해고나 일시 해

고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보상 패키지의 주

된 목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하거나 근로자들을 지원하

는 것이었다.

  2. 개인별 지원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산하의 복지 행정 기관인 NAV가 개인을 대상으

로 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무 관청이었다 (NAV, 2020). 이들

의 논리는 일반 프로그램은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거나 기간이 연장되고, 이미 존재하는 특

별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응한다는 것이다. 

실업 수당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구 해고 직원이 2년 동안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62%를 보장받았으며, 일시 해고 직원은 반 년 동안 유

사한 보장을 받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이 없었다.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보상 프로그램은 3월 20일에 시행된 임시 해고

자를 위한 임금 보상 프로그램으로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임시 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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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주가 NAV에 보고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시 해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

상은 임시 해고 후 3일째부터 18일 동안 지속되며, 연간 6만 유로의 임금

을 보장할 수 있다. 급여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7일 후에 지급된다. 급

여는 해고된 시기, 임금 수준, 고용주가 일부 금액을 지원했는지 여부, 임

시 해고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 및 기타 수령한 급여 등과 관련된 자산 조

사를 거친다. 임금 보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선급금

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이는 물론 당시 기업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예외적으

로 관대한 정책은 9월 1일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에 고용주는 임시 

해고 직원에게 처음 10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 보상 수령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임시 해고된 직원은 복지 기

관으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NAV에 

신청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해고되었다는 메시지를 받는 즉시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는 임시 해고자가 반 년 동안 실업 급여

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회에서 야당의 많은 압력이 작용한 결과 2020년 

11월 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정

부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기다

리는 동안 사전 고용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

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복지 기관의 경제·사회적 지원이 여전히 옵션

으로 남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인은 소득 수준 3만 유로까지는 

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3만-6만 유로 사이의 소득의 경우 62.4%까

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분배에 기여하게 되었다.

실업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가지려면 고용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 최소 40% 수준의 해고

○ 개인 소득이 감소했어야 함

○ 다른 급여를 포함하여 작년 소득이 특정한 낮은 소득 기준에 달해

야 함

○ 고용인은 일자리 제안을 받을 의향이 있어야 함

○ 고용인은 물리적으로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일감 부족 또는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요인 때문에 일시

적으로 해고되었어야 함

○ 67세 미만

○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부 중이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

는 중이면 안 됨

 

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겪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보상 지원 또는 급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소득 손실을 처음 16일 동안 개별적으로 보상하며 그 이후에

는 이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의 80%를 최대 6만 유로까지 보상한

다. 18~67세이며 3월 1일 이전에 사업 활동을 통해 최소 7500유로의 수

입이 발생했고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입을 NAV의 다른 부분에서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종업원이 한 명 밖에 

없는 자영업자가 80% 이상 해고를 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

나, 폐업한 경우에는 통지 기간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프로

그램은 현재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급여는 개인이 신고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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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및 세금 기록을 근거로 결정된다.

‘근로 평가 수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조정된 세 번째 사

회 정책 프로그램이다. 노르웨이에서 지난 10년 중에 마련된 프로그램으

로,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복지 행정부

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행동해야 할 의무’로, ‘활동 계획’ 제출을 포함하여 자신

이 일자리에  복귀하는 과정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다. NAV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과 상충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만약 참여자가 감염 문제로 인해 합의된 활동에 참

여할 수 없으면 수당은 중단될 것이다.

팬데믹의 결과로 다음 집단에 대해 근로 평가 수당 지급 기간을 반 년 

더 연장하는 임시 규칙이 추가되었다:

○ 해당 수당을 받고 있으며 근로 또는 장애 수당 평가를 받은 사람

들. 이 규칙은 통상 3년(2018년 이전에 신청한 경우 4년) 동안 수

당을 받는 사람과 새로운 예외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모

두에게 적용된다.

○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학생. 

○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직업 훈련을 받거나 근무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해당 수당

을 받고 있는 사람.

○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동안 해당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네 번째 사회 정책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질병 급여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많은데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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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이어야 함.

○ 병에 걸리기 전 4주 동안 일을 했음.

○ 병에 걸린 동안 연금 관련 소득을 잃었음. 

○ 소득은 적어도 약 5000유로여야 함.

통상적으로 위의 집단의 질병 급여에 대한 권리는 처음 16일을 포함하

지 않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규칙이 변경되면서 4일째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6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고 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4일째부터는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집단은 100% 보장을 받는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인들과 달리 통상 80% 보장을 받지만, 일반적으

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처음 16일의 질병 기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일반 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모두 적용되던 ‘돌

봄 휴가 일수’ 관련 프로그램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 자녀가 있는 일

반 소득자는 연간 20일의 돌봄 휴가일을 받을 수 있는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라면 돌봄 휴

가 일수를 두 배 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의 이유는 학교 폐쇄, 원거

리 학습, 부모의 재택 근무 등으로 인해 돌봄 휴가 일수 확대가 필요해졌

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들은 더욱 관

대해졌다. 물론 실직이나 일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이 더 확대되

어야 할 필요도 있었지만 다양한 코로나 규정으로 인한 영향도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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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확장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변경되고 확장된 이 모든 프로그램의 시행에는, 정부

로부터 많은 추가 자원 지출, 다시 말해 총 약 26억 유로의 추가 지출이 

수반되었다. 복지 행정부는 엄청난 업무량에 직면했으며 새로운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했다. 행정부는 급여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

적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지적은 꽤 부

당한 것이었다. 복지 행정부는 폭증하는 신청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3. 사업체 대상 지원

앞서 언급된 개인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 프로그램에 더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 패키

지도 시행했다. 세무 당국이 실시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세율, 수수료, 규

칙, 기한 등이 모두 변경되었고, 강압적 벌금보다는 일부 규칙의 시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패키지들은 개인별 지원 프로그

램과 함께 작동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더 

많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

인별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에서 실시한 이러한 패키지 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Tax, 2020):

○ 예납 세금(advance tax) 납부 기한 연기.

○ 고용인 신고와 관련된 강제 벌금을 일시적으로 중단

○ 홈 오피스 솔루션 및 추가 건강 지원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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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지불한 추가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 정기 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소득 손실에 대해 기업에 경제적 보상 

지원.

○ 고용인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임금 지원.

○ 세금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

○ 주식 및 고정 자산 평가에 대한 부유세(wealth tax) 할인.

○ 부가가치세 양식 제출과 관련된 강제 벌금을 일시적으로 중단.

○ 기업이 물품을 파기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요구 조

건을 일시 중지.

○ 외국 등록 차량의 단기 사용 및 보관 규칙 완화.

○ 연간 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 부유세(wealth tax) 기한 연장.

○ 2020년 결손금을 최대 3백만 유로까지 2018-2019년 과세 잉여

금에 재배분 허용.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규칙 유연화.

 

이러한 조치들에 더하여, 산업 부문에서 주도하거나 산업 부문과 관련

된 다양한 경제 패키지들도 있으며, 그중 일부는 각 부문에 걸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며 개인별 지원 프로그램에 동일한 잠재적 효과를 가진다 

(NOGOV, 2020b):

○ 다양한 유형의 건설 활동 증가와 관련된 조치.

○ 엄격한 코로나 조치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문화, 스포츠, 자원 

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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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폐쇄와 외국인 관광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산업 

지원.

○ 전형적인 계절 활동(예: 스키 리프트)과 관련 있는 사업 지원.

○ 조선업 지원.

○ 혁신 추구 및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업 지원.

○ 이민자의 포용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

○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 대량 구입.

○ 크고 작은 지역 차원에서 항공, 열차 및 기타 집단 교통 물량을 추

가로 구매.

○ 군사 장비 구입 가속화.

○ 다양한 부문에서 교육 지원 확대.

 

정부는 경제 관련 패키지 중 약 240억 유로를 민간 기업에 사용했는데, 

이는 석유 펀드라고도 불리는 대규모 연금 펀드 전체 금액의 4.2%에 해

당한다.

 

  4. 그 밖의 이슈 및 쟁점

팬데믹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서 주로 관심이 기울여진 부분은 보건 문

제와 예방 원칙이었고, 이차적으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공 논의에서 사회 정책 대응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큰 조명을 받지 

못했다.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취약 계층 아동과 청년

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원칙적으로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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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이러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조치들의 우선 순위를 높이

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한 것처럼 이들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열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겠지만 현

실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은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노르웨이의 유치원과 학교가 문을 닫은 3월 12일부터 처음 5-6

주 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현실이 존재했다:

○ 가족 구성원이 개인 집에서 업무 활동을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훈련 및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가족 

상황이 전반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 결손 가정의 경우 자녀가 부모와 친척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러한 취약한 아이들을 

매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

관들이 통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 폐쇄 및 방역 조치의 또 다른 잠재적인 영향은, 학교에서 보내는 

일과 및 학교 밖 친구들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 더욱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은 매일의 학습 부족으로 인

해 관계 훈련 및 발달에 타격을 입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보상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이에 더해, 학교 밖의 특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들

은 감염 사유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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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론의 압박 끝에 정부는 3월 말경 팬데믹 기간의 유치원 및 학교 

관련 대책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하도록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구

성하기로 결정했다. 팬데믹의 결과와 잠재적 조치를 다루어야 할 그 보고

서에서, 주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이 인구 집단의 약 20%를 구성하는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이었다 (Expert group, 2020). 보고서에서

는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며 흔히 여

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팬데믹이 그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켰

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물 남용, 가정 폭력,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과 관련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서는 노르웨이의 모든 유치원 아동 중 

3%에 대해 특수 교수법 조치와 관련된 소위 ‘단일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

급했다. 즉, 외부의 공공 심리 교육 기관과 전문가들이 아동들의 특수한 

필요를 평가하여 관련된 계획을 제출했다는 뜻이다. 또한, 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겪는 잠재적 문제들을 학교에 있을 때보다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고, 가족들은 낙인이 찍힐 두려움으로 도움 요청을 꺼

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돌봄 서비스 조치로 인해 일부 유치원생들

도 이러한 문제를 겪으며, 이는 종종 돌봄 실패 확대로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학교들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있으며 

그중 다수는 특수 교육 및 언어 훈련(주로 이민자를 위한) 등의 특수 적응

형 학습(special adapted learning)이 필요하다. 2019년에는 전체 초

등학생과 중학생의 각각 7.7%와 6.4%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더 넓게 보면 학교 제도 내에 있는 학

생의 20%가 일종의 발달 및/또는 학습 장애를 갖고 있다. 학교가 폐쇄되

면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이 내려졌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서비스가 폐쇄되어 자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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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했다.

그 보고서는 지적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많이 제시하지는 못

했다. 보고서의 권고안은 유치원과 학교 수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당국

에 촉구하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방법

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3-4주를 더 기다린 후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공공 기관의 대표(대부분 정부 기관) 8명으로 구성

된 광범위한 조정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4월 20일부터 2주에 한 

번씩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첫 번째 보고서(조정 그

룹 1, 2020)에서 그들은 팬데믹 기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

스가 약화된 이유를 다뤘다. 한 가지는 각종 방역 지침, 또 한 가지는 질

병 및 격리로 인한 인력 부족,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과 그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요한 문제

는 가족 및 아동 보호 기관, 취약 계층을 위한 보건 기관과 같이 관련된 사

회 복지 기관 다수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온라인 상담

이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또한 팬데

믹 기간 동안 취약 계층의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

했다.

4월 말경 나온 두 번째 보고서(조정 그룹 2, 2020)에 따르면, 조정 그

룹은 팬데믹이 잘 통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 및 민간 기관이 다

수의 예방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재택 근무를 촉구하고 있으

며, 이는 취약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정 그룹은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사무실에서의 정

상 업무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또한 여전히 부분적으로 폐쇄된 사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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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보건 기관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라고 권했으며, 취약 집단

을 돕기 위해 기관 간 접촉은 다시 확대되어야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 그룹에 더해, 거의 같은 

시기에 코로나19가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 공공 규제 조치를 논

의하는 전문가 그룹 또한 임명했다. 이들의 보고서는 대부분 경제적 요인

에 대한 것이었지만, 성장 및 학교 영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문가 

그룹은 강력한 제한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던 4월 7일 첫 번째 보고

서(Holden 1, 2020)를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사용된 두 가지 주요 전략

의 효과, 즉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스탑 전략’과 전문가들

이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전략’에 대해 다루었

다. 이는 노르웨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단적인 통금 및 폐쇄(lock 

down)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전문가 그룹은 브레이크 

관련 전략을 선호했다.

이 그룹은 취약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분

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놀이와 사회적 접

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

는 것을 의미하고 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72) 

또한 유치원과 학교가 폐쇄되면서 언어 훈련 부족으로 인해 이민자 가정

이 겪게 되는 부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2018년 노르웨

이의 56,000명의 어린이가 어떤 면으로든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되었는데, 이는 18세 미만 인구의 5%에   해당한다. 또한 취약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역량이나 질 측면에서 다소 제

72) 팬데믹 기간 동안 전체 유치원 직원의 52%를 차지하는 공립 유치원에서든, 사립 유치
원에서든 실직이나 임시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손실 보상을 통해서나 
부모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줄여 줌으로써 유치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노르웨이 학

교들은 대부분 공립이며 공식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했기 때
문에 실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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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고 문제가 있으며, 강력한 규제 조치가 오래 시행될수록 취약 아동

과 그 가족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는 점도 보고서에서는 지적

했다.

유치원과 학교 수업 및 다른 활동들의 재개가 점차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후 나온 두 번째 보고서(Holden 2, 2020)에서, 전문가 그룹은 주로 

개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추가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

회적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3월 초 노르웨이에서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정치 지도자

들은 당국과 시민들이 취약 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는 단지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노인과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b).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으며 전체 보

건 제도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고 그중에서도 취약 계층

과 노인들의 비중은 많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 팬데믹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의 사회적 측면은 어떠했는가 (Armitage and Nellums, 

2020)?

첫째, 당국이 노인 보호에 대해 내린 지침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나

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노인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하게 되었다. 이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함

이었고, 일부 노인들은 그렇게 함으로 손자녀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

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전반적인 공포감을 형성하는 부작용

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 머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

었고, 이는 손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많은 아시아 

국가와 달리 노인들이 다른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 노르웨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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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더해 감염병으로 인해 노인 가정

을 위한 공공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 강도가 약해지면서 노인들의 사

회적 고립은 더욱 흔한 일이 되었다.

둘째, 전통적으로 노르웨이에서는 노인들이 노쇠하여 더 이상 집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 요양원이나 생활 보조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

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80세 이상의 인구의 

12-13%에 달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친족들이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을 직접적으로 접촉

할 수 없다는 정책이 내려졌다. 와서 물건을 배달해 주거나,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었지만, 많은 노

인들에게 이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며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을 

더할 뿐이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노르웨이가 팬데믹이 잘 통제되고 있

다고 발표한 지 몇 달 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노르

웨이 국민 중 60%가 요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정책을 어

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

립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당시 집에서든 요양원에서든 노인들

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과 관련된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 가지는 방역 지

침으로 인해 교회의 좌석 수가 제한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가족들에게 슬

픔을 더했다. 또한 다른 지역(일부 지자체의 정책)이나 해외에서 방문한 

가족들은 격리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슬픔에 사별한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적했듯이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고립은 당국의 의식적인 보건 

정책과 가족 구성원들의 일종의 지나친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 정

책은 공식적인 정책으로서 타당했는가?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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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들은 흔히 기저 질환을 앓고 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평균 연

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을 보호하

기 위해 보건 상의 이유로 해당 정책은 필요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노

인 사망과 관련해 스웨덴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 노르웨이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약 270명으로 그 중 60%는 요양 시설에서 사망했고, 스웨

덴의 경우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사망자 중 70%가 요양 시설에 있던 노

인들이었다.

하지만 일부 노인병 전문의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팬데믹 기간 동

안 아무도 노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들은 많은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잔인한 상황을 

겪기보다는, 몇 달 더 일찍 사망한다 하더라도 가족과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노인병 전문의들은 팬데믹 

기간 중의 ‘사망 원인’ 개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로 인해 공포감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코로나19가 노인 사망의 2% 또는 50%

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흔히 대부분의 사망을 팬데

믹 관련 사망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노르웨이의 평균적인 독감 시즌에 900명이 사망하

며 그 중 노인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독

감 환자 수는 극히 적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70명

에 불과해 평소보다 사망률이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7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르웨이의 사회 정책 대응 211

제5절 결론

본 연구는 몇 가지 실증적 통찰을 제공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규제 및 기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중

앙 정치 및 행정 지도자들의 주도 하에 전문가 기관, 고용주, 근로

자 단체들이 협력했으며, 전형적인 하향식 프로세스였다.

○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결정의 근거로 삼

은 가장 중요한 정의는 상당히 비구체적인 ‘예방 원칙’ 그리고 주

요한 보건 우려 사항이었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a).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인정되었지만 보건 문제에 비

해 우선 순위가 낮게 다뤄졌고, 사회적 영향, 특히 취약 계층에 대

한 사회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

믹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졌지만 나중에는 다소 개선되어 적어도 

상징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Ursin et al., 2020).

○ 부분적으로는 노르웨이의 매우 탄탄한 국가 경제 덕분에, 정부가 

팬데믹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려고 취한 조치는 대부분 경제적

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국민 개개인과는 간접적으로뿐

만 아니라 더욱 직접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었다 (NOGOV, 

2020a). 정부의 주된 논리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또한 복지 행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개별 조

치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정리 해고를 방지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며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족들

의 삶에 어느 정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정책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기 보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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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일반적인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조직 이론 관점으로 돌아가서, 수단·구조적 관점(instrumental 

-structural perspective)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에 

대해 꽤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통제 측면과 관

련하여 프로세스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대한 위기 발생시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다 (Kettl, 2004).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들은 국무 총리와 장관들이었다. 이들은 전문가 기관들과 상의했지만 여

러 면에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정부는 경제 패키지

에 대해 고용주 및 근로자 단체와 실제적인 협상을 했다. 또한 소수 정부

로서 의회의 야당과도 실질적 협상을 벌여 타협을 이끌어 냈다.

목표, 문제, 해결책/대책을 정의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정의 측면과 관

련하여, 정부는 일찍부터 보건 문제와 보건 제도 역량에 집중하기로 결정

했다. 보건 제도 역량은 팬데믹으로 인해 부족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지

만, 결과적으로 우려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러

한 우선 순위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b). 해결책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설계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예방 원칙을 사용하여 상황을 ‘과

장’하였으며, 학교를 개방하거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등의 완화

된 조치를 권고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초기 규제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 않

은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수단적 원인은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

공 기관 내부의 제도적 지원이 약했고, 이 분야의 사회적 이해 집단들 역

시, 취약한 아동/청소년 문제이든 노인 문제이든 간에 그들의 문제를 사

회적 의제로 확장시킬 만큼 힘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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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한 제한 조치를 추진할 정당성을 갖고 있고 노동 시장 주체들의 

이익을 충족시킬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경

제적 조치를 통한 간접적인 의미에서 가족들의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

었지만,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소득 지원과 고용 안정

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으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기울여

졌다.

문화·제도적 관점(cultural-institutional perspective)에서 볼 때 코

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강력한 위계 구조를 가진 정부에 의해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노동 시장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비교: 

Christensen, 2003). 따라서 팬데믹이 국가에 충격을 초래하기는 했으

나 행위자의 패턴이나 문제 및 해결책의 정의가 비(非)위기 상황과 다소 

비슷했으며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비교: Kingdon, 

1984). 국민들은 정부가 시행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받아들였으며, 적어

도 그러한 제한 조치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Easton (1965)이 제도와 기

관과 지도자에 대한 ‘확산형 지원’이라고 일컬은 것과 같은 지원을 보여

주었다.

상징적 관점(symbolic perspective)에서 볼 때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위기에서 여러 상징들이 있는 무기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 가지

는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상인지를 알고 있다’는 온정주의적

(paternalistic) 태도로서, 사람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결국 사람들

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상징은 정

부에게 매우 유용했으며, 이에 더해 전문가의 조언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

하겠다는 상징들로 보완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

다. 좀 더 노골적이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전달된 또 다른 상징은 ‘노르웨

이는 워낙 부국이라 팬데믹의 영향과 싸우기 위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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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일부 집단은 돈의 배분이 공평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징 역시 대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취약 계층 보호와 관련된 상징들도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앞서 언급했

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았다 (Ursin et al., 2020). 그 상징들은 

적어도 정부와 관련해서는 다소 비구체적이었고 약간의 조건들이 수반되

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팬데믹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려고 직·간접적으

로 취한 조치들은 그 수가 너무 적거나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에 반대

하는 강한 목소리가 부족한 것은 정부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

한 위기 상황의 정부를 비판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특히 이

번 코로나19 위기를 노르웨이가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Christensen and Lægreid, 2020a).

 

제6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의 잠재적 영향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NIPH)는 전 세계의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수행한 광범위한 메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

한 조치들이나 감염 통제 조치들이 보건 관련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기반의 증거는 거의 없다’ (NIPH, 2020, 27). 이 연구가 매우 광범위하

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형의 사회 정책 대응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있을 수 있다.

우리의 핵심 주장은 노르웨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예방 

원칙 및 주요 보건 이슈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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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스탑 전략’이라고 부르든 ‘브레이크 전략’이라고 부르든 그 전략

은 성공했다. 취약 집단,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그들은 노르웨이의 이러한 성공적

인 대처로 보건상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민간 부문의 행위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많은 경제

적 자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취약 집단에 혜택을 주었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결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한 정부 대책과 다른 

방향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나 대응책에는 큰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으며, 

노인보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적했

듯이 정부는 노동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성

격을 띤 다양한 간접적 조치를 시행했다. 실제로 민간 부문에서는 고용 

안정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많은 기여를 했으며 특히 다양

한 직·간접적 소득 지원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팬데믹의 처음 몇 

달 간 취약 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징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다

고 해서 정부가 기존 대응책을 많이 수정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고립은 

모든 취약 계층에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교

사 및 전문 인력과의 접촉 부족, 그리고 노인에게는 직접적인 접촉 부족 

등이 어려움을 초래했다. 하지만이 이렇듯 힘들었던 초기 기간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5월 초 이후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

했고 취약 계층에게 중요한 사회 및 보건 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었다. 아

직까지는 일반적인 예방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가

장 힘들었던 시기에 취약 집단이 받은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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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며, 앞서 지적한 잠재적인 영향이 지속될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취약 집단을 지원하는 제도에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지의 여부는 아

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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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20년 1월, 일본인들은 내년 여름의 도쿄 올림픽을 고대하고 있었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했을 당시 니케이 225 지수는10,000 

이하로 폭락했다. 그 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20,000을 넘었다. 

소득 불평등 증가가 물론 재임 당시 관심을 받긴 했지만 실업률은 역사적

으로 낮은 2.4%대를 유지했고, 아동 빈곤율은 2012년 16.3%에서 2018

년 13.5%로 감소했고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 부족이 큰 걱정이었다. 아

베 총리는 2020년 8월 24일 재임 2,799 기념일을 관저에서 축하했다. 

이는 세계 제2차대전 이래로 최장 기간 재임 기록이며 사토 에이사쿠 총

리의 이전 기록을 뛰어넘었다. 

그러자, 코로나-19가 갑자기 세계를 강타했다. 사회는 크게 변화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가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회 및 고용 정책 대응을 살펴본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코

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일본 사회내에 상존했던 모순을 어떻게 드러냈는

지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 통계와 민간 부문 설문조사

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요약한다. 결론은 위의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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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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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 경제적 영향

  1. 일본의 코로나-19 개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타임라인과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15일에 확인되었다.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이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MHLW) 환자는 우한시에 머

물렀지만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폐렴 환자와 집중적으로 접촉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1월 24일 시작된 중국 춘절 축제기간동안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일본

을 방문했고 이중 우한 출신 관광객 중 확진자가 몇몇 발생했다. 일본인 

중 첫번째 확진자는 1월 28일 확진된 버스 운전기사였다. 그는 우한은 방

문한 적이 없었지만 1월 초중순에 우한 출신 관광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

했다. 

1월 30일, 일본 내각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가 이끄는 비

상대책팀 구성을 승인했다.

2월 1일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병 법에 따라 지정전염병으로 지정

되어 접촉자 조사가 실시되었다. 같은 날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승객들도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람선은 요코하마 항에 2월 3일 회

항했으며 2월 5일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후로 미디어의 관심은 다

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집중되었다. 이 시점에서, 감염은 여전히 국내에 

국한되었다. 

2월 14일 비상대책팀 주재로 신종 코로나 감염병 통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됐다. 그 후로 전문가 분석 및 권고가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이 기간

에 대중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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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홋카이도 현에서 모든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시 폐쇄했

다. 홋카이도에서는 다른 지역 대비 코로나가 보다 일찍 관측되었다. 이 

같은 대응을 보고 아베 총리는 전국적으로 3월 2일부터 봄방학이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지원학교를 폐쇄하도록 요청

했다. 

3월 13일, 신종 코로나 대응 특별대책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독감 및 

기타 질병에 대한 특별대책법을 개정해 코로나-19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림 8-1〕에서 보이듯이, 첫번째 신종코로나 대유행은 3월부터 5월 

초중순 까지였다. 3월 24일 2020년 여름 개최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1년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음날,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시민

들에게 해당 다음주말에 외출 자제를 부탁했다. 

〔그림 8-1〕 일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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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신종 코로나 대응 특별대책법에 따라 정부는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개 현에 5월 6일까지 한달간 비

상사태를 선포했다. 4월 16일, 위의 비상사태는 모든 현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이미 첫번째 유행은 지나고 있었다고 

종종 지적되었다.  

일본에서 4월 말~5월까지 연휴가 많았기에 정부는 이 기간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5월 6일 비상사태 종료를 눈앞에 두

고 정부는 5월 말까지 비상사태 연장을 선언했다.  

몇 번의 휴가가 지나고, 코로나 판데믹이 약해지는 듯이 보였다. 5월 

14일 정부는 39개 현에 이어 5월 21일 교토, 오사카, 효고의 비상사태 선

언을 해제했다. 5월 25일 정부는, 홋카이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도쿄현의 비상선언을 해제했다. 5월부터 6월까지 확진자 수는 꾸준히 줄

고 있었다. 

하지만, 6월 말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2차 유행 때는 비상사태 선포는 없었

다. 7월 3일 신종코로나 감염병 통제 전문가 회의는 폐지되고,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8월 21일 소위원회는 7

월 말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정부는 7월 22일 “Go To Travel Project” (여행가기 프

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는 국내 여행객을 위한 숙박 및 

당일 여행 비용의 50%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쿄로 여행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쿄 주민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 이는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대중은 감염병 예방이냐 관광증진이냐를 두고 분

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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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기준, 일본내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71,856명가 

1,363명이 되었다. 그림 2는 9월 6일 기준, 각각의 총 확진자 수를 보여

주는데, 현 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추가로, 인기 관

광지인 오키나와에서도 7월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러한 지역간 차이

는 경제 또는 감염병 예방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에 대한 의견

차에 영향을 주었다. 



224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그림 8-2〕 각 현별 총 확진자 수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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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 및 고용 영향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은 깊었다. 그림 3은 실질 GDP의 전년 동기대

비 변화율을 최종 수요 요소의 GDP 성장 기여도를 보여준다. 실질 GDP 

성장은 2020년 1분기 -2.0%를, 2분기에는-10.0를 기록했다. 리먼 브라

더스의 몰락시, 실질 GDP성장은 2009년 1분기에 감소폭이 최대였다. 

이를 통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감소가 2008년~2009년 경제 위기보

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수요 요소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구별되는 특징은 다른 경제 

위기 대비 소비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2020년 2분기에 소비 기여

도는 -6.1%로 실질 GDP 성장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실질 GDP 성

장률에 그 다음으로는 수출이 -3.4%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림 8-3〕 최종 수요 요소에 의한 GDP 성장률 기여

주: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변화율 (%) 계절 조정
자료: 내각 국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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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문별로 다르다. 그림 4는 일본은행이 발표한 

분기별 통계인 부문별 기업심리의 확산지수변동을 나타내며 비즈니스 심

리가 양호할 때가 0 초과, 기업심리가 좋지 않으면 0 이하를 나타낸다. 전 

산업의 DI는 1분기 (3월) -4를 기록했고 2분기 (6월) -31을 기록했다. 리

먼 쇼크 당시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 2009년 1분기 당시 -46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2020년 2분기에 제조업이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며 제조업

은 -39, 비제조업은 -25를 기록했다. 제조 업체 중, 자동차는 -75으로 가

장 크게 하락했다. 비제조업 중 숙박, 식음료 산업 및 개인 서비스 산업이 

현저히 감소해 각각 -90 및 -86을 기록했다. 반면, 정보서비스 및 통신 

산업은 각각 13, 8로 양호하다. 따라서 산업에의 영향도 업종마다 다르

다. 코로나-19 은 직원들이 고객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타격을 입

혔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경제 위기들과 이번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기업 정서의 DI는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게재된다. 2020년 2분기

에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DI는 -34를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17인 반면, 

제조업 내 중소기업은 -45, 그리고 -26 이었다. 중소기업들이 보다 심각

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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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비즈니스 정서의 확산지수

자료: 일본은행 및 일본 노동정책 및 연구원(Bank of Japan and the Japan Institute for Labor 

Policy and Training).

〔그림 8-5〕는 소득 그룹별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2019년 

12월 평균 소비는 345,370 엔이었고 2020년 5월 280,883 엔으로 떨어

졌다가 6월 298,367 엔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그 당시 감염의 수가 감

소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7월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했고, 이

와 관련해 소비도 또 감소했다.

소득 그룹별로는 2020년 5월 첫번째 오 분위수 소득가구의 소비가 전

년 동월대비 22.8% 감소했다. 다섯 번째 소득 분위수에 있는 사람들은 

16.5% 감소했다. 

2020년 5월 소비 품목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종가와 신발

류로서 신발은 38.3%, 그리고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가 전년 동월 대비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구 및 가정용품 소

비는 2.9% 증가했다. 다른 항목의 변화비율은 아래와 같다; 식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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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6.0%), 공과금 (-5.9%), 의료(-7.0%), 교통 및 통신(-22.4%), 교

육(-21.0%).

〔그림 8-5〕 일반적인 소득 오분위수에 따른 소비지출

주: 2인 초과 가구의 세대주의 월 소득 기준
자료: 총무성, 가구 소득 및 지출 설문 조사.

〔그림 8-6〕은 성별에 따른 월별 고용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고용

의 최대 하락은 2020년 4월에 발생했고 이때 약 100만 명의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 고용건수는 5월에 4만 명, 6월에는 8만 명, 7월에는 11만 명으

로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 간 크게 달랐다. 고용 감소

의 거의 70% 가까이 여성 고용에서 발생했다. 2020년 4월, 70만 개 고용

이 사라졌다. 5월부터 6월까지, 여성 고용이 약간 증가하다 7월에 남성 

고용이 증가세였다가 다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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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월별 고용변화

자료: 노동후생성, 노동력 조사, 일본 노동 정책 및 연수원

〔그림 8-7〕은 고용자 수의 변화와 성별에 따른 실업률을 보여준다. 

2020년 5월 실업률은 122만 명으로 최대였고, 실업률은 2.9%였다. 7월 

실업률은 114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2.9%였다. 성

별로 보면 남성 실업률은 3.9%, 여성 실업률은 2.7%였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구직중일 때만 “실직자”에 포함된다. 코로나-19 

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육아 또는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근무 시

간을 단축하거나, 휴가를 내거나, 퇴사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실직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노동 인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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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실직자 수 및 실업률

자료: 노동후생성, 노동력 조사, 일본 노동 정책 및 연수원 

〔그림 8-8〕은 성별 및 고용 상태에 따른 고용 변화를 월별로 보여준다. 

남녀 모두 비정규직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여성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2020년 5월 정규직 

고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수가 123만 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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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월별 변화

주: 작년 동월 대비 계절별 월 변동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노동력 조사.

〔그림 8-9〕는 성별에 따른 전월 대비 노동인구 수 변화를. 코로나-19

가 확산되기 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

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61만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이래로, 비경제

활동인구 수는 전월 대비 6월에 37만, 7월에 21만 각각 증가했다. 성별

로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5월 총 비경제활동

인구는 가장 크게 증가했을 때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증가한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그 5배인 50만이었다. 7월에는 남성 노동인

구 수가 40만명 감소했지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7만 늘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실업률에 있어

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일본에서 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대부

분의 유럽 국가보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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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며 원래 일본에서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조정 보조금은 정리해고 감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그림 8-9〕 비경제활동 인구의 월별 변동

주: 작년 동월 대비 계절별 월 변동 기준
자료: 노동후생성, 노동력 조사.

4월~5월 사이 고용의 수는 현저히 줄었고 이는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은 불평등했고 많은 여성 일자리가 사라

졌다. 이는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식음료 및 개인 서비스 분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이 가정에서 불평등한 육아와 가사일 부담을 받는 일

본 사회의 특성과도 관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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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향의 불평등

이전 섹션에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여성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파악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민간 기관의 독립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타격을 준다는 것을 깨닫

게 될 것이다.

우선, 일본 최대 국가 노조인 노동조합 총 연합회인 JTUC-RENGO의 

생활 수준 개선 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Living Standards)가 실시한 설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원래, 

연 2회 (4월, 10월) 근로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4월 1~3일 실시한 창립 39년 설문에서 코로나-19관련 질문이 

추가되었다. 설문은 20대부터 60대 초반의 민간기업에 고용되었고 일본

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대상자 수는 4,307명이었다. 웹사이

트에서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했다.

〔그림 8-10〕은 연간소득별로 “코로나-19는 당신의 소득 및 고용에 얼

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영향이 있었다 

(큰 영향 + 다소) 고 답한 응답자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았다. 즉, 수입이 1

백만엔 미만인 가구의 51.2%가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반면 2천만엔 이상

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18.1% 만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림 8-11〕은 〔그림 8-10〕과 같은 질문의 답을 고용 상태,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따라 보여준 것이다. 정규직 중에서는 35.5%가 영향이 있었

다고 답했고, 비정규직에서는 조금 높은 41.0%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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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코로나-19는 소득 및 고용에 얼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연간 소득별 

분류)

자료: 2020년 4월, 생활 수준 개선 연구소의 “근로자 단기 설문: 코로나-19와 연관된 보고서.

〔그림 8-11〕 코로나-19는 소득 및 고용에 얼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정규, 비정규직 

기준)

자료: 2020년 4월, 생활 수준 개선 연구소의 “근로자 단기 설문: 코로나-19와 연관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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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승인한 비정부 조직인 미혼모 포럼의 설문을 조사할 계획

이다. 포럼은 민간 기구로써, 싱글맘을 지원하며 2020년 7월 1일~7일까

지 싱글맘의 고용 및 생활 수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일본의 

몇몇 싱글맘 지원 그룹이 발행한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등록한 사람들

에게 발송되었다. 2,119개의 답변이 접수되었고 이중 1,816답변이 유효

했다. 설문은 이메일을 통해 설문 발송을 하고 웹양식을 작성하는 방식으

로 진행했다.

〔그림 8-12〕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가 확산된 5월까지의 월 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해당 그림을 보면 소

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그림 8-12〕 2020년 2월 - 5월 한부모 소득 변화

자료: 공인 NPO 싱글맘 포럼 및 싱글맘 연구 프로젝트 2020년 8월, “코로나-19: 싱글맘의 생활 수
준 저하”. 



236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그림 8-13〕은 2월에 고용 상태였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의 고용 상태

와 그 월별 비율을 나타낸다. 정규직 중 5월에는 4.5%가 소득이 없는데 2

월에는 0.7%를 약간 상회한다. 비정규직 중에 2월에는 2.0%가 소득이 

없는 반면, 5월에는 16.1%가 소득이 없다. 

설문 조사 질문 중에는 가정내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있다. 

응답자의 약 30%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육아를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

에 자발적으로 휴직하거나 퇴사했다.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싱글맘

들은 자녀 학교의 임시 폐쇄로 휴직하거나, 근무 일수나 시간을 단축하거

나 퇴사하는 등으로 고용에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림 8-13〕 2월 고용 상태인 싱글맘의 무소득 비율

자료: 공인 NPO 싱글맘 포럼 및 싱글맘 연구 프로젝트 2020년 8월, “코로나-19: 싱글맘의 생활 수

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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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그림 8-14〕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엄격함을 보여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정부 대응은 보다 엄격해진다. 그림은 일본이 선진국 중에

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임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락

다운 (폐쇄)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채택하지 거주민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시민의 개인권리 제한 조치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단지 요청만 할 수 있다는 감염병 (예방) 법 

제44조3항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치는 도지사가 요청해야 하지

만 해당 요청의 보상에 관련한 법적 조항은 없다. 

위에서 설명한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여 정부와 지방 정부는 코로나-19

에 대응해 왔다. 이번 장에서는 현금 이전에 중점을 둔 정부의 지원 방안

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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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 정부 대응 엄격성 지표 (2020년 8월 28일 기준)

주: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대응이 보다 엄격하다는 의미임.
자료: 토마스 헤일, 샘 웹스터, 안나 페더릭, 토비 필립스, 베아트리즈 키라 (2020). 옥스포드 코로나

-19 정부 대응 트래커, 블라바트니크 정부 학교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1. 추가 경정 예산

4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첫번째 추가경정 예산을 승인

했다. 일반 계정으로 해당 예산 금액은 약 25.7조엔이다. 2019회계연도 

일본의 세수량은 약 25.7조엔에 달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규모이다. 예

산은 고용 및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약 19.5조엔과 감염 확산을 방지

하고 치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약 1.8조

엔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모든 거주민을 위한 특별 현금 지급, 매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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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인한 재정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을 위한 대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임시 특별 수당 등을 포함한다.  

모든 주민에 대한 특별 현금 지급 도입 전후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도입 전에 원래 계획은 소득 수준이 한계값 미만인 가구에 30,000엔을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복잡하고, 각 지자체마다 달랐기에, 

일본 내 모든 주민에게 10,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

경했다. 

또한 도입 이후, 실제 복리후생 관리에 지자체마다 처리 시간이 달

랐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이 승인되었다. 해당 금액

은 역사상 가장 큰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1.9조엔의 일반 지출이었다. 

예산에는 11.6조엔의 중소기업 대출과, 의료 서비스 시스템 강화를 위한 

3조엔, 임대 지원 수당을 위해 약 2조엔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용 조정 보

조금 확대를 위해 약 0.45조엔을 예비비로 책정했고, 0.86조엔은 이 보

조금을 위한 고용 보험 특별 계정에 배정되었다. 

  2. 현금 지원 방안

<표 8-1>은 가계와 개인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해 요약한다. 여기에는 

보조금, 대출, 이연, 감면 및 면제가 있다.

보조금 중 특별 현금 지급은 일반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 모든 

거주민에게 100,000엔을 제공한다.

많은 부모들이 학교 폐쇄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거나 퇴사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앞서의 상

황에 처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10,000엔의 추가 수당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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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 보조금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이 감소할 경우 50,000엔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방 정부의 요청으로 인

해 직장이 폐쇄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장이 폐쇄될 

경우,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월 330,000엔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직장 폐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주거지 상실 위험에 놓인 직원들을 위

해 3개월간 (최장 9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주택 보장 수당이 지급된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갈수록 많은 수의 학

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감소하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을 위해 인당 200,000엔을, 그리고 그 외 학생들을 위해서 100,000엔의 

학비 지원금을 제공한다. 

위의 보조금 외에도 대출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

체에 존재하는 반정부, 반민간복지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저소득층 가

정에 생활비 및 다른 필요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다인 가구에는 최대 800,000엔, 1인 

가구에는 600,000엔까지 각각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감소로 사회보장기부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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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보조금

특별 현금 결제 거주자 전원 인당 100,000 엔

아동 수당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 1인당 10,000엔의 추가 수당

한부모 가구특별보조금
생활비 유지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우 
50,000엔(둘째 및 그 이상은 30,000

엔). 소득 감소시 50,000엔 추가

일시 해고중인 직원 보조금
무급 휴직중일 때는 퇴

직 수당을 받지 못함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최대 330,000 

엔/월

주택 보장 수당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 

손실 위험
3개월(최대 9개월)간 월세에 해당

학생들을 위한 긴급 지원 

기금

소득 감소로 학업 지속

이 어려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200,000엔. 다

른 학생들은 100,000엔.

대출

긴급 소액 기금/일반
수입 감소로 생활비 감
당이 어려움 

다인 가구의 경우 최대 80만엔. 일인 
가구의 경우 최대 60만엔.

이연, 감면 및 면제

사회보장 보험 감면/면제
소득 감소로 사회보장 
보험납부 어려움

국민 건강보험, 장기 케어 보험, 연금

납세 및 공과금 이연 
납세 및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전기세, 가
스요금, 전화요금, NHK 방송 등)

〈표 8-1〉 가계 및 개인 지원

<표 8-2>는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다. 여

기에는 보조금, 대출 및 이연과 면제가 있다.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들은 50% 이상 영업 감소로 인해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경우 최대 200만엔의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최대 

100만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또는 초소형 기업이 임대료 지불이 어려울 경우 최대 600만

엔까지 지원된다. 자영업자들은 최대 300만엔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 또는 초소형 기업이 직원의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고용유지를 위해 일별 비용을 100% 지원한다. COVID-19의 확산 전 최



242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대 지원금은 8,300엔이었고 이를 15,000엔으로 증대했다.

만약 초소형 사업 재개를 원한다면, 최대 150만엔을 지원하며, 나이트 

클럽, 라이브 뮤직 클럽 등은 최대 200만엔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로 재정 상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대출을 제공한다. 해

당 대출은 3년간 무이자로 제공하며 원금상환이 최대 5년까지 이연된다.

이연 또는 면제에 있어서, 만약 어떤 기업이 영업 감소로 납세, 사회보

장 보험 납부가 어렵다면 사회보장 납부를 담보나 지연배상금 없이 1년

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영업감소로 재산세 납부가 어렵다면 1

년간 재산세를 50% 또는 100% 감면해준다. 

〈표 8-2〉 초소형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지원 대상 내용

기금

사업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50%이상 매출 감소로 사업 

지속 어려움

초소형 및 중소기업 대상 최대 
200만엔 지원, 자영업자 대상 최대 
100만엔 지원.

임대료 지원 기금 임대료 납부 어려움
초소형 및 중소기업 대상 최대 
600만엔 지원. 자영업자 대상 최대 
300만엔 지원.

보조금

고용 조정 보조금 고용 유지 어려움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비용 100% 지원 및 최대 

15,000엔/일 

사업 유지 보조금
사업 재개를 위한 투자가 
간절함

초소형 기업 대상 최대 150만엔 지원, 
나이트 클럽, 라이브 뮤직클럽 대상 

최대 200만엔 등

대출 

실질 무이자 및 무담보 

대출

영업 부진으로 재정 조달에 

어려움

3년간 실질 무이자 및 무담보에 

유예기간 5년

이연 감면 면제

이연 납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영업 저하로 납세 및 

사회보장 보험 납부 어려움

1년간 무담보 및 연체 지연배상금

없음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 
감면

영업 저하로 부동산세 납부 
어려움

1년간 50% 감면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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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업 보험 및 공공 지원

마지막으로, 〔그림 8-15〕 및 〔그림 8-16〕은 기존의 사회 안전망 즉 실

업 보험 및 공공 지원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8-15〕는 실업보험의 기본 수당 수혜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4월까지는 40만 명 미만이었지만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는 약 50만 명에 달했다.

한편, 〔그림 8-16〕은 공공 지원에 대한 신청 수의 변화와 수령 시작 횟

수를 나타낸다. 신청자 수는 2020년 3월과 4월 20,000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각각 7.4%, 24.8% 상승했다. 그러나 5월 이후 신청자 수는 2

만 명 미만이었으며, 전년 대비 변동률은 5월에 -9.7%, 7월에는 -4.4%

이다. 이는 임시 보조금인 특별 현금 지급 및 기타 지원 조치 때문이다. 

실업보험 수혜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된다면 

공공 지원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림 8-15〕 실업 수당 수혜자

자료: 일본 노동후생성, 실업 보험 월간 보고서, 및 일본 노동 정책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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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6〕 신청서 수 및 공공 지원금 수령 시작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공공지원금 수혜자에 대한 국가 조사.

제4절 결론

8월 28일 아베 총리는 건강 악화로 퇴임을 선언했다. 3명의 총리 후보

자 중에서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아베노믹스를 신봉했지만 불평등을 축

소를 촉구했고 이시바 시게루는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왔으

며, 스카 요시히데 후보는 일본 정부의 통합 디지털 행정을 촉구했다. 아

베노믹스 경제적 안정을 성취했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았

다. 이 논문은 코로나-19가 저소득 가구, 비정규직 및 여성과 같은 더 취

약한 집단에 타격이 컸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위기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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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보다 낮았지만, PCR 검사 수

가 적었고 기타 다른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이면에 디지털화 

지연, 지방 정부의 인력 부족 및 일본 사회에 새롭지 않은 다른 여러 문제

들이 발견되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막대하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문제의 인식을 더 많은 일본

인에게 확대해서 개혁에 대한 합의가 보다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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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20년 3월 15일 네덜란드의 코로나-19 억제 조치가 발효되자 사람

들이 유급 및 무급 업무 수행 방식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학교와 유

아 교육 및 돌봄 시설 (ECEC) 들이 폐쇄되고 조부모들은 손자손녀와의 만

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으며 핵가족들은 돌봄과 홈스쿨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 등에 재직중인 부모들의 

약 55%는 자녀의 돌봄, 홈스쿨링과 더불어 업무도 계속해서 수행해야 했

다(Yerkes et al. 2020). 네덜란드에서는 보편적으로 부모중 1.5명이 수

입원인 모델이 가장 지배적인데 이는 [% 및 참고자료 추가 요망]의 네덜란

드 가정은 돌봄과 근로 관행 간에 조절하고 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3월의 봉쇄령이 실행된 뒤 8개월 이후 보다 강도가 약한 일련의 봉쇄 

정책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따라 계속 적용되면서 지속적으로 돌봄, 

근무 장소와 시간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같

은 삶, 일, 돌봄의 변화를 지칭해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자연

히 정상화는 그럼 무엇일까 궁금해하게 된다. 특히 본 조사 보고서는 정

상적인 업무 시간에 유급 근로가 어려운 직원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회사

의 정책 입안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본다. 

네덜란드는 이 연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대상이다. 첫째, 네덜란드에는 

며칠 근로가 어려울 경우 이를 뉴노멀로 인식하도록 의지가 되는 수많은 

휴가 및 근로 시간 정책들이 이미 존재한다. 네덜란드에는 출산,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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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긴급, 장단기 간병 요양 및 근로시간 조정권 등 비교적 광범위한 돌

봄 관련 정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및 정책입안가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휴가 조정 조치를 활용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모든 노동 분야의 정책은 네덜란드의 국가 차원의 노동 조합 연

맹 및 고용주 협회 (참고. 협동조합주의)와 긴밀히 공조한다. 있다. 돌봄 

관련 휴가 조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정이 되는 반면 노사 대표간의 협

상이 정책 개발을 주도하며 정책은 (산업) 부문과 회사 차원에서 단체 노

동 협상으로 이행되고 보다 장기간 또는 보다 높은 임금을 대체하는 방향

으로 자격이 확대된다. 따라서 휴가 및 근무 시간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

한 자는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지식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발병과 봉쇄 조치가 네덜란드의 삼자 

사회 대화 당사자가 휴가 및 유연 근무 시간제 정책 해석 및 개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한다. 정부, 노동조합, 고용주의 정책 고문

들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돌봄 관련 휴

가를 둘러싼 두 가지 측면의 발달 사항에 대해 탐구한다: (1) 부모 대상 기

존 휴가 및 근무 시간 조정관리의 사용 및 해석 (2) 부모 대상의 새로운 도

구개발 이렇게 두가지이다.

또한 직장 근무와 가족 정책의 활용은 관리자와 동료의 지지적인 태도, 

근무 시간 및 사무실 출근에 대한 조직의 기대,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및 성별 관련 (추가 참조: McDonald et al 2005 개요 연구)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흥미롭다. 최소한 COVID하에서는 태도와 시

간에 대한 기대가 일시적으로나마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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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와 자녀에게 의무 자가 격리가 흔히 발생함에 따라 업무와 

가족을 결합하는 부모의 능력은 유의미하다. 또한, 학교 폐쇄는 코로나

-19 봉쇄 정책 하에서 완전폐쇄 또는 장기간 방학 형태로 여전히 고려 대

상이다. 정책입안가들과 사회 참여자들 모두 가혹한 봉쇄 조치로의 회귀

를 꺼리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재생산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효과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또 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이상 의도

치 않은 결과라고만 할 수는 없다. 지난 11월 감염병 관리팀 (OMT: 

Outbreak Management Team)의 전문가 과장은 네덜란드 하원에서 

학교 및 유아/돌봄시설의 폐쇄로 인한 장점은 아이들간의 상호 교류 감소

가 아니라 가구당 부모중 어느 한쪽이 가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꼽

았다.

 

제2절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의 유급근로 제공 능력

  1. 유급근로와 돌봄의 결합

어린이 등 다른 부양 친척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가진 근로자는 종종 

돌봄 제공자이자 직원 (또는 사업가) 으로서 동시에 두가지 일을 결합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성별이 반영된 사회 문화적인 관행은 종종 모성

과 (풀타임) 유급 고용은 역할 호환이 어렵다고 본다. (Blair-Loy 2003; 

Pfau-Effinger 2005). 근조자인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우, 일과 돌봄의 

조정은 추가적으로 시간과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ünning and 

Pollmann-Schult 2016; Dotti et al. 2018; Hochschild and 

Machung 2012; Jacobs and Gerson 2004; Lee 2016;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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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gan, and Laughlin 2006). 최상의 상황을 고려해도 두명의 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유무급 업무 일정을 짜는 것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유급 업무와 아동 보육 책임 간의 호환이 어려운 점은 제도적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을 완화될 수 있다. 주중 보육은 젊은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고용에 있어서 중대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 

(Ferragina 2020; de Henau, Meulders, and O’Dorchai 2010; Lee 

2016; Yerkes and Javornik 2019a). 많은 젊은 부모들에게는 일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제도화된 돌봄 또는 비공식적인 보육 

제공이 필수이다. (Dotti et al. 2018; Ferragina 2019; Van Lancker 

2018; Posadas and Vidal-Fernandez 2013; Yerkes and Javornik 

2019b).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짧은 길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피할 수 없

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모가 직장을 잃지 않고 휴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별 국가별 조치는 상이하다. (Ferragina 2020; Javornik 2014; 

Kremer 2007). 가장 보편적인 조치는 임신 휴가로도 지칭되는 출산 휴가

에 대한 권리로써 그 기간 및 임금 대체 보상 (wage replacement) 수준은 

다르지만 선진국 및 개도국 대부분에 존재한다 (Besamusca et al. 2015; 

Fallon, Mazar, and Swiss 2017). 출산 후 몇 달 또는 몇 년간 일하는 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통적인 정책으로는 육아 휴직 (부친측) 및 부모 

육아휴직이 있다 (Gornick and Meyers 2003; Koslowski et al. 2020). 

이 같은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유급 업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물러나게 함

으로써 비교적 예측 가능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때 보통은 기

본급 소득이 유지되거나 그 (일부)를 대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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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많은 어머니들 및 소수의 아버지

들은 일과 돌봄을 결합하기 위해 보다 시간선택제로 추가로 변경하면서 

영구적으로 근로 시간을 축소시킨다. (Gutiérrez-Domènech 2005; 

Riederer and Berghammer 2019; Wattis, Standing, and Yerkes 

2013). 추가적인 업무 시간 관련 전략에는 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업무 일정 조정이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임직원 중심의 유연근무 조정, 

집중 업무주간 및 교대업무(Off-shift)가 포함된다. (Chung and Van 

Der Horst 2018; Chung and Tijdens 2013; Henly, Shaefer, and 

Waxman 2006; Pagnan, Lero, and MacDermid Wadsworth 

2011). 

근로 일정 편성시 시간조정 작업과 근로 시간 단축 및 조정을 통해 부

모들은 일과 육아의 호환성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보다 자율적

으로 근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직업, 주로 고도로 숙련된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돌봄의 의무를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ünning and Pollmann-Schult 2016; Chung and Tijdens 2013; 

Golden 2001; Täht and Mills 2012). 육아를 외부인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돌봄 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일하도록 업무 전략을 짜

는 것을 교대근무(Off-shift)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직급의 높낮음에 상

관없이 이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 (Hattery 2001; Pagnan et al. 2011; 

Presser 2005; Täht and Mills 2012; Usdansky and Wolf 2008).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휴가 및 근무 시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는 예측하기 힘든 돌봄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최해

야 할 수도 있다.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는 예를 들어 부양 친척이 아프

거나 육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등 불가피하지만 때때로 정규 근

무 시간 중 예상치 못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Breitkreuz, Col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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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e 2019; Forry and Hofferth 2011; Harknett, Schneider, and 

Luhr 2020; Moilanen et al. 2016; Usdansky and Wolf 2008).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한 부모의 경우, 긴급 휴

가 등의 단기 유급 또는 무급 휴가가 있는 경우 이에 의존해야 한다 

(Koslowski et al. 2020).

  2. 일하는 부모에게 봉쇄 조치가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및 후속 봉쇄 조치는 근로 장소와 시기 모두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2020년 초에 사무실과 학교 폐쇄를 포함한 코

로나-19 봉쇄 조치를 도입했다 (Eurofound 2020a; Koslowski et al. 

2020). 이 같은 폐쇄 조치는 이미 자녀가 있는 많은 가정에서 유급 노동

과 무급 노동 사이의 이미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고 실질적으로 정규 근무 

시간 중 일부 유급 노동 의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노동자 수를 증대시켰다. 

많은 사무실이 재택 명령에 따라 문을 닫으면서 유례없는 수의 근로자

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코로나

-19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재택 원격 근무로 통제되었다. 

(Dobusch and Kreissl 2020; Witteveen 2020; Yerkes et al. 2020).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대한 전염병 영향은 식품을 제외

한 매장의 영업 여부와 같은 국가별 봉쇄 정책에 보다 더 의존하는 것으

로 보인다. (Eurofound 2020b). 2020년 4월 유로파운드 [Eurofound 

(2020c)]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노동 인구의 20%에서 60%

가 코로나-19의 결과로 원격 근무를 시작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50%를 

약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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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책임을 가진 근로자들에게는 가혹하게도 많은 나라에서 학교와 

유아 교육 시설 (ECEC)에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Koslowski et al. 

2020). 국제적으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의 홈스쿨링을 포

함한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였다. 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

들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적었지만 돌봄을 위해 이를 더 줄였다. (Collins 

et al. 2020; Craig and Churchill 2020; Landivar et al. 2020).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많은 나라의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격리 지

침에 따라 등교를 중단하고 가정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은 계

속 존재한다. 

정책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육 시설과 학교의 국가적인 폐쇄 

수준을 넘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가족 문헌에 따르면 직

장 정책은 업무와 가족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예로는 유연 근무 시간제가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

데믹 기간동안 예상 못한 보육 의무를 져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제3절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과 돌봄

  1. 네덜란드 “지능적 봉쇄”

2020년 3월 12일, 몇 주 간이나 주저한 끝에 네덜란드 정부는 “지능적 

봉쇄” 라고 명명한 일련의 봉쇄 조치를 제정했다. 억제책은 경제와 심리

적 안정에 최소한의 타격을 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하

거나 적어도 전파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개 집회와 행사는 

금지되었고, 가족 외에 사람들과 대면에 대해서는 수많은 제한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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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사를 조직하는 것 외에 미용실, 체육관, 사우나, 바, 식당 등 일

상적인 자영업은 중단하지 않았다 (마지막 두 곳인 바와 레스토랑은 테이

크아웃 영업을 지속했다). 식품을 제외한 상점들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

다. 재택근무가 강력히 권고되었지만 근로자 간 최소 1.5미터 거리를 유

지할 수 있었던 기업은 직원들이 현장 근로를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

다. 그 결과, 업무 수행이 막혔던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Yerkes와 동료들은 (2020) 2020년 4월 지능적 잠금이 그 정점에 달했

을 당시 근로자인 네덜란드의 부모들 중 42%가 외부에서 근무했다고 추

정한다.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학년 중등 후 교육과정 이수가 최

종 학력인 근로자는 평소의 근무지에서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

면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재택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Yerkes 

et al. 2020). 이러한 조치로 네덜란드는 유럽의 국가들 중 원격근무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노동 시간이 가장 적게 줄었고 무급 휴직 또는 고용 

해지 상태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Eurofound 2020b).

‘지능적 폐쇄’ 발표에 따라 필수 직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시설을 제외

하고 학교와 유아 보육 시설 (ECEC)은 폐쇄했다 (Koslowski et al. 

2020). 네덜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반면, 

어머니들은 육아상의 이유로 압도적으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한다 

(Portegijs and van den Brakel 2018; Visser 2002; Yerkes et al. 

2020). 다수 어머니들의 근무 시간은 육아시설 또는 초중등 학교 등원, 

등교 시간에 맞춰서 편성된다 (Portegijs et al. 2006). 이 1.5명의 소득

자 모델에서 대부분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 5일 내내인 경우는 드

물지만 그래도 정규 근무시간 중 육아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봉쇄 조치의 결과로 무급 휴직이 적용된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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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덜란드는 국제 연구에서 단기 연구 주제로 종종 거론되는 NOW 라

는 ‘부분 실업 계획’을 시행했다.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첫 번째 NOW 

계획(NOW1.0)에 따라, 이직률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

용주는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기 관련 해고유예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불 총액의 최대 90%까지 국가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는 임금의 100%를 받았다.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두 회사(예: 상점 폐쇄)

와 운영을 계속했지만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모두 자

격이 있었다. 상점 폐쇄 등의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두 회사(예: 상점 폐

쇄)와 운영을 계속했지만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모두 

신청 자격이 있었다. Müller and Schulten (Müller and Schulten 

2020) 은 2020년 4월 말까지 인력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

의 네덜란드 근로자가 단기 노동 계획에 참여했거나 신청했다고 보고했

다. 이 계획은 2020년 1월 1일 NOW 3.2가 시작되면서부터 고용주에 대

한 최대 보상은 총임금의 최대 80%로 감소했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연장되었다. NOW하에서 직

원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직원이었다(Yerkes et al. 2020). 

  2. 네덜란드의 돌봄 휴가 관련 방식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은 유무급 휴가 방식에 대한 법적인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Wet Arbeid en Zorg (직장 및 돌봄에 관한 법안)의 적용을 받

는다. 기존의 휴가 처리 방식에는 긴급 휴가(calamiteitenverlof), 단기 

돌봄 휴가 (kortdurend zorgverlof) 및 장기 돌봄 휴가(langdurend 

zorgverlof)가 있다. 긴급 휴가는 직원이 예견할 수 없었지만 부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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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를 위해 즉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kortdurend 

zorgverlof). 긴급 상황은 꼭 간병과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보육 비상 사

태는 휴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 휴가는 전부 유급 휴가이며 몇시간에

서 몇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돌봄 관련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때 

긴급 휴가는 하루로 제한되며, 그 후 단기 육아 휴직 정책이 적용되기 시

작한다. 근로자는 부양가족 간병을 위해 매년 주당 단기 간병 휴가의 두

배가 주어지며 이 때 부양 가족을 돌보고 정상 임금의 70% 또는 최저 임

금 중에서 더 높은 것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휴가는 보다 장

기적으로 부양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에게 제공되지만, 돌보는 사람이 생

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12주

간의 근로시간에서 최대 50퍼센트를 무급 장기 간병 휴가로 받을 수 있다 

(또는 보다 장기간동안 잠깐씩 사용).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국제적인 관

점에서 봤을 때 사회 보장이 우수하다고 하겠다.

노사 대표가 단체 노동 협정을 통해 표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

육 관련 휴가 정책의 직장 구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사 대표는 휴가 기

간 또는 임금 교체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대표는 단체협상을 통해 기간 조정 및 표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보육 관련 휴가 정책의 직장 구현은 다를 수 있다. 노사 대표는 휴가 기

간 또는 임금 대체 보상 (wage replacement)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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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방법: 정책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두 고용주 연맹(AWVN, VNO-NCW/MKB Nederland), 2개 노동조

합(CNV, FNV), 사회고용부(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van ~장관)의 직원 6명을 대상으로 다섯 번의 반구

조적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는 온라인 화상 회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했으며 54분~81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응답자는 연구를 

위해 소속 조직은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인용구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응답자의 성명과 소속은 익명으로 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 교육을 이수했고 면접시 주로 재택근무 중

이었다. 

조직 성별 학령기 자녀 유무 연령

참여자 1 Employers’ organization A 여성 예 36

참여자 2 Ministry of Social Affairs 남성 아니오 60

참여자 3 Ministry of Social Affairs 남성 아니오 35

참여자 4 Trade union confederation A 남성 아니오 45

참여자 5 Employers’ organization B 남성 예 51

참여자 6 Trade union confederation B 여성 예 40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2020년 3월 초부터 휴가 사용을 둘러싼 그들의 

이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인터뷰는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담론과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

히 노동조합과 고용주 전문가들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개별 

직원과 기업 간에 합의된 조치에 대해 그들이 지켜본 입장을 공유해줄 것

을 요청했다. 이 같은 설명으로 단지 근로자의 경험을 대표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노조 연맹 및 고용주와 회원 및 직원들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성공 사례를 보고하기보다는 불만, 질문 또는 장애 요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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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초점이 맞춰지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은 코

로나-19 팬데믹 중에 직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정책

적인 입장과 업무 현장을 위한 제안에 따라 보다 상세한 준비가 가능했

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노사대표는 업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

촉하고 있고 관행에 익숙한 고객 회사 또는 분야 또는 지점의 ‘포트폴리

오’를 추가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 연맹은 회원간 일과 가

족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했으며, 또 다른 고용주 협회는 정기적인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전문가 인터뷰는 노사 대표의 직장에 대한 인상을 

제공한다.

인터뷰는 STT (speech to text)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터뷰 음

성을 그대로 글로 옮긴 후 작성자가 수기로 수정했다.

제5절 연구결과

  1. 부모의 근무 능력에 대한 이해가 문제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상

황을 참여자가 점차 문제시하지만 부모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논리적

으로, 직원 관점의 노조 참가자들은 부모의 유급 근로 능력에 대해 즉시 

우려를 표명한다. 노사대표도 또한 4월 초 양자간 회의체인 Stichting 

van de Arbeid의 논의주제로 이를 상정했다. 학부모의 경험과 추가 정

책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특히 제도화된 육아돌봄 시설(ECEC) 및 

학교의 존재와 관련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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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 번째 봉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유급 근로를 제공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초기

의 이해는 2020년 3월 봉쇄 조치의 즉각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학교 폐쇄, 직장에서 집으로 업무공간 이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하

기 때문에 조부모의 보육 참여를 막도록 하는 긴급 조언 등의 조합 등이 있다. 

첫 번째 봉쇄로 일과 가족의 많은 면에서 즉각적인 조정으로 이어졌다. The 

first lockdown led to immediate adjustments in many facets of 

work and family lie. (역자주: 문맥상 이상해서 뺐습니다- 내용 확인후 삭

제하면 됨) 한 참여자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3월 15일, 학교와 보육 시설이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이 때문에 많

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다음으로 가능하면 재택 근무하라는 요

청이 있었고, 감기에 걸리면 자가 격리하라는 RIVM 지침이 있었어

요. 이것저것 일은 쌓여만 갔어요. 네, 사람들은 갑자기 애들과 집에 

있게 되었어요. (4번 참가자, 노동 조합원).

유례없는 조처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강제적으로 홈스쿨링을 하게 되

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는 당혹스러웠다. 사회고용부 참가

자들은 봉쇄 조치 시행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각종 병목 현상의 징후가 

사회고용부에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연맹과 고용주 협회의 참가

자들은 봉쇄 첫째주간에 자녀 돌봄에 대한 질문을 많았다고 한다. 세 기

관 모두 홈페이지에 별도의 섹션을 개발해 가장 보편적인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 질문이 쌓여 수십페이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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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분야별, 직업별 차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고용주 협회의 한 

참가자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고되었다고 

회상한다.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회사에서 먼저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우리들 

같으면 저녁에 몇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잖아

요. 하지만 예를 들어 조경업 같은 경우 저녁에 정원일을 볼 수는 없

거든요. 그냥 안되는거죠. 그래서 재택 근무가 불가한 산업 분야는 

네 맞아요. 생산성이 많이 손실되었어요. (참여자 1, 고용주 조직).

연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하에서 돌봄 책임을 가진 근로

자에게는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나는 근무 시

간을 변경하고 총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고용주 협회에서 근무하는 

한 참가자는 코로나-19 봉쇄의 첫 번째 단계를 근로자와 기업이 가능한 

한 비공식적으로 업무 조정을 행하는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기술한다. 

후자의 전략은 재택 근무하는 부모의 상황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

다. 노사 대표는 즉시 재택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공무원보다 

광범위하게 비교한다.

재택이 가능한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을거에요. 예를 들어 업무 시

간을 변경하거나,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저녁 시간에 몇시간 업무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 출근하기를 바라는, 사무실에 나와

야 하는 사람들도 또한 학교와 돌봄 센터 폐쇄로 즉각적인 문제에 직

면해 있어요. 최소한 뭔가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요. 종종 

거론되는 노년층은 여러가지 면에서 고위험 군이라 육아를 맡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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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부모님들에게 육아를 부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

았죠. 직원과 회원들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참가자 4, 노동 조합원).

나. 학교 및 유아 보육시설(ECEC) 등교 이후

학교와 ECEC 시설이 다시 오픈하면 인터뷰 당시 아프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보다 큰 노동자 집단의 맥락에서 부모의 

상황을 해석한다. 봉쇄 조치의 결과로서 유례없이 (많은) 근로자가 자가

격리 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 -19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또는 코

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과 같이 살거나 접촉한 사람,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사람과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트래

커 앱(Coronamelder)의 출시를 포함하여 2020년 여름 이후 검사 역량 

증가로 자가 격리는 공공 토론에서 더욱 두드러진 이슈로 제기되었다. 사

용자가 15 분 이상 가까이 있는 사용자들을 추적하는 정부가 후원하는 코

로나 트래커 앱 (Coronamelder)의 출시 이후 점차 자가 격리에 대한 우

려가 커진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엡에 입력하도록 

코드를 받는데 이 코드는 혹시라도 노출되었을 다른 사용자에게도 익명

으로 자동 발송된다. 

무증상인 사람들의 자가 격리 기간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14일에서 

10일로 감소했으며2020년 12월 1일이면 추가로 감소해 5일이 될 예정

이지만, 노사 대표는 고용주 및 직원 모두에게 문제가 늘고 있다고 전한다.

특정 부모의 사례는 이 같은 상황 전개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부

분적으로 이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증상이 보일 때 자가격리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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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큰 집단에 포함될 수도 있다. 반면 자녀들이 주로 보육 시설 또는 

학교에 코로나-19가 발생했거나 교사가 자가 격리해야 하는 등 다른 이

유로 집으로 보내질 때 부모가 근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관심에

서 크게 벗어났다. 레이더에서 떨어졌다. 고용주 협회의 한 참가자가 말

했듯이, 학교 폐쇄는 지역화되고 부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정부를 향한 [우리의 

로비]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폐쇄는 이제 단지 

지역 적인 일이고 정부 정책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 고안이 

필요한 문제에는 대중의 의견이 필요하다.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무

언가를 하기가 더 쉬우므로 약간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당

면한 문제들 중 큰 사안들이 많아서 작은 문제는 의제가 되지 못한

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용주중 극소수만이 학교 폐쇄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들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사람들은 전화해서 

모든 것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경증 직원의 자가격리 또는 발병 및 

접촉자 조사 또는 아픈 룸메니트 등에 관해 매일매일 호소하며 사서

함을 채우는데 사실 올해는 학교와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접수된 것이 없으므로 안건에 들어있지 않다. (참가자 1, 고용주 

조직).

고용주는 [학교 폐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특히 저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아요. 학교가 수

업을 재개한 이후로 이런 질문은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참가자 5, 고

용주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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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자가격리 정책 대비 서비스 및 생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참여자는 (4) 일부 분야 

특히 교육 분야는 독감 유행 시기에는 아픈 선생님을 대신할 대체 교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같은 반 학생들은 귀가 조치된다고 지

적했다. 참가자들은 아 어려운 분야는 교육, 대중 교통, 제조업, 금속, 산

업 및 상업 부문에서 점유율이 낮아 어려움이 있다고 공유한다. 일정 편

성 외에 고용주들은 자가격리 규칙에 따라서 업장 전체를 폐쇄해야는 것

인지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다.

예를 들어 설치와 같은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혼자 도로에 있다. 

그리고 사람들간 서로 접촉해왔기 때문에 전체를 폐쇄할 필요가 없

다.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종일 그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 하루 종

일 작업장의 사물함 안에 휴대 전화를 넣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

구하고 어리석게도 생산 환경에 대한 질문도 몇가지 받았다. 그때, 

코로나 앱이 사실은 홀에서 서로서로 1.5미터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데도 “여러분 모두 서로의 ‘주변’에 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

만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 큰일은 아니다. 제과점의 

계산대 등에서 항상 1.5미터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점과 

유통 센터들에 대해 더 고려해봐야 한다 (참가자 1, 고용주 협회).

[고용주로부터] 육아를 해야 하는 젊은 부모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신

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아를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에

게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재택 근무시에는 업무 

공간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그 나이대에는 일반적인 것

이죠? 어린 자녀, 작은 집 등등 다 복합적이잖아요.이러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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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처해주겠지요. 그래서 

사실 자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어요. (참가자 5, 고용주 협회).

참가자 (5)는 협회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주 책임의 일

환으로 일부 직원의 사무실 근무를 지원한다고 말한다.

다. 누가 법안을 발의하는가?

노조와 고용주 연맹의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노조는 정부 지원

이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강조한다. 고용주 지원을 위해 그렇게 거

액을 동원했다면 근로자에게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을 것이다. 이는 

휴가의 문제를 넘어 필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너스와 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비교하는 경향이 한다. 물론 기업을 대상으

로 NOW 보조금이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 NOW 보조금은 3차

까지 지급됐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TOZO가 있습니다. 고용주

와 Stichting van de Arbeid소속 노조와 더불어 본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거나 본인이 위험 집단 소속인 경우의 재난 기금

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이 있고 출퇴근 위

험이 너무 큰 직원이 있지만 고용주는 현장 근무를 요구할 경우 정부

에서는 현장근무는 불가하다고 말해야 한다. 정부 지침은 위험군일 

경우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예를 들어 재난 기금 등 이에 

대응해야 한다. (참가자 4, 노동 조합원).



제9장 네덜란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휴가 관련 정책 발전 267

그래서 코로나 위기의 첫 달을 평가한다면 [정부]의 고용주 지원은 

강력했지만 직원들은 주된 문제를 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 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 4, 노동조합원).

반면 고용주는 고용주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책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에는 논란의 여지

가 없지만 고용주의 경험에 따르면 계속되는 비용 항목을 처리해야 

하는 반면 직원은 조금도 비용 부담을 지지 않죠. 도산하지 않고 정

규직 계약을 체결한 그들의 고용주가 있는 많은 고용된 사람들은 아

직 전체적인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임금에서 1유로도 깎이

지 않았고, 휴가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음, 좀 원통하죠 (참가자 1, 

고용주 조직).

  2. 즉각 조치가 필요한 위험 영역과 관련 정책 결정

그러나 노조와 고용주들의 정부 지원에 대한 반대되는 해석에도 불구

하고 양측은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서로를 빠르게 찾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노동 관계 및 협상의 대부분은 ‘위험 

영역’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주 조직 A에 고용된 한 참가자는 

위험 영역을 행위자의 영향력 영역과 직접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

어, 근로자는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빠진 근무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고용주는 적절한 직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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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해 빠진 근무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정

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제로 삼자 협상

은 이러한 위험 영역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휴가 정책과 관련된 비용을 

나누는 정책을 초래한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 중 한 명은 단기 간

병 휴가 정책을 예로 드는데 이는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가 각각 비용의 

약 3분의 1씩 자금을 대게 된다.

코로나-19 발병은 두 가지면에서 위의 관행에 방해가 된다: 세개의 행

위자중 그 어느 것도 전염병의 영향을 방지할 수 없었고 코로나 관련 결

근은 기존 정책 계획에 딱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 참가자(4)는 정책 차이

를 “공백”으로 설명한다.

또한 부처의 한 참여자는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 휴가 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근로와 돌봄 관련 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사 대표는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처에 대해 양자간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원칙적으

로 단체 협약에는 추가 휴가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당 정

책 비용은 고용주(및 잠재적으로 직원까지)에게 직접 전가될 것이다. 특

히 노조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의무 자가 격리로 인해 직장에서 

결근시 무모한 행위에 관여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받을 권

리가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지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

휴가 정책 관점에서, 단체 협상 차원에서 추가 조처는 거의 합의하기 

힘들어요. 아버지의 육아 휴직 연장 연장을 위한 단체 협상이 있지만 

한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특히 [새로운 조치로 인

한]비용을 고용주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

기 휴가 조처에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아시겠지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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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고용주 모두 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이 스스로 합의할 것 같지 않아요 

(참가자 2, 공무원).

네덜란드 입장: 노동 시장 관련 주제에 대한 노사 대표간의 합의는 정

치 (예: 연금 계약)적으로 존중받는다.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가 이 문제가 

그들의 위험 영역을 벗어났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합의

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예외적 인 상황이지만 정책 합의는 실행되지 않

았다.

가. 기존 조처의 (미)사용

2020년 3월 말, 봉쇄 조치의 첫 주에 참가자들은 개별 직원과 고용주 

간에 대부분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아마도 기존 휴가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봉쇄 조치로 인한 위기의 즉시적인 면모는 발표 후 불

과 몇 시간 만에 발효되었고 이에 유연하게 개별적인 솔루션이 나와야 했

다. 따라서 준비는 개별 직장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였다. 

많은 고용주와 직원이 잘 합의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먼

저 미리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지만 노조로써 상황이 잘 안 풀렸을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음, 재택 근무하

면서 애도 봐야 하면 갈등이 쌓인다. 어느 시점에 고용주가 ‘본인은 

어떻게 일하고 있지?’ ‘그리고 언제 일하는거지?’ ‘목표는 달성하고 

있나?’ 또한 ‘자녀 홈스쿨링 하는 시간에는 휴가를 사용하지.’라고 

말하는 고용주도 있다. 그래서 오만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한다.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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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업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에서 주 3일, 12시간씩으로 3일간 36시간을 일하도록 변경 가

능한 직원도 있다. 이는 물론 가능하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아니

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자녀를 돌보고 배우자와 교대해 저녁에 

다시 일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 시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

다. (참가자 4, 노동 조합원).

기존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긴급 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건 당일이라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긴급 상황이 아니

고 따라서 긴급 휴가는 하루뿐이다. 따라서 어쨌거나, 고용주는 그날

도 계속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금의 70%까지 지

급하는 단기 간병 휴가가 있다. 다수의 단협에 보면 30%를 보충해서 

임금 100%를 지급하게 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활용했고 동시

에 사람들은 휴가 일수와 ATV를 공제했다 (참가자 4, 노동 조합원).

이러한 조처에 대해 참여자들의 평가는 모호하다. 한 노조원은 봉쇄시

의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업무 시간 변경은 신뢰이 표시로 본다. 양측 

고용주 대표 모두 유연 근무 시간제는 직원의 간병 (돌봄) 의무를 위해 근

무 시간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주의 제스쳐로 해석된다. 정규 근무 시간 

중 일부 직원에게는 개별 고용주의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

는 것이다. 한 노조 참여자는 재택 근무의 특권과 유연근무시간을 연관시

킨다:

공장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컨베이어 벨트 작업 또는 버스 기사로서 

근무하면 불가능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직종에 해당된다. 건설 노동자

도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어느 건축도 집에서 할 수는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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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많은 직업이 쉽게 재택근무가 어렵고 그래서 현장 근무를 기대

한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베이비 시터를 고용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 가능한 법정 휴직을 최대한 사용하거나 휴가

를 사용한다. 약 3월 15일~4월 15일의 초반에 이 혼란이 자연스럽

게 발생했다 (참가자 4, 노동조합원).

둘째, 참가자들은 직장의 조처가 종종 근무 시간 단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고용주의 조직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계약을 설명하고 기존 정

책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 

솔직히 말해서 정책 조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무엇보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허가 받고 결근한다는 인상

을 받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흔한 조정 방법이어서 사실상 정책이 

없는 것이다. 단지 집에 있으라는 것이었다.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

은 우리가 들었던 가장 보편적인 말이다 (참가자 1, 고용주의 조직).

나. 기존 정책 조정

네덜란드는 휴가를 위한 정책 인프라는 비교적 광범위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노조와 고용주가 직원 휴가 관련 제도적으로 조정해 일하

는 부모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중 하나는 관련 직원이 사실 

아프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병가는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경험이지만 법

정 근로자중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아픈 직원은 팬데믹 이전에 그랬듯이 

병가 조치를 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장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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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휴가를 계획하지 않았다. 

노사 대표는 병가 정책에서 질병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고, 의무 자가 

격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원도 아픈 것이므로 병가를 낼 자

격이 있다고 간주했다. 연구에서 노조 참여자는 이 같은 해결책에 동의했

으며 고용주는 병가 관련 비용은 보험처리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정

에서 네덜란드 정부를 대변하는 개인 변호사인 Dutch State Advocate 

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이 같은 정의가 현행법법 하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정의내렸다. 고용주 협회 중 한곳으로부터의 참가자는 2021년 네덜란드

에서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해야하는 자가 격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병

가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되면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

문에 협회는 이 결론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직원들이 최대 10일 동안 급여의 70%를 받는 단기 간병 휴가정

책(kortdurend zorgverlof) 연장에 관해 논의했다. 유사하게 노사대표

는 현재 무급 장기 병가(langdurend zorgverlof)를 유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관련 조처를 위한 비용 다음으로 사회고

용부의 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관련 입법 절

차와 입법 변경이 필요한 기존 휴가 제도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12개월~ 

18개월 사이가 소요된다. 

한 공무원이 장애요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노사 대표]는 휴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이

에 대해 현재의 법안이 어떠한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해야 했다. 새로운 휴가 정책을 원하신다면 법안을 개정해

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2년이 지났을거

다. (참가자 2,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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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조직의 1명은 단협에 관해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아다시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다고 지

금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래야 한다. 단협을 할 때 쯤이면 다들 신속 검사법이 보급

되서 다들 검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찌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 그렇게 되면 단협이 무슨 소용인가? (참가자 1, 고용주의 조직)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과 단체교섭은 시간적 범위에 의해 방해된다. 우

선 첫째로 네덜란드의 사회적인 대화는 수일 내지 수주 내에도 합의에 달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몇몇 행위자는 문제가 오가는 속도를 강조했다. 

노조 참여자 중의 하나는 지난 4월 회의에서 검역 기금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봉쇄로 인한 감염률 하락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쨌든 사회고용부는 4월 16일 이후 감염건수가 감소하거나 최소한 

이미 안정화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단지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가자 4, 노동 조

합원).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는 매우 단기간에 이루

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조처로 인한 문

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매번 조금씩 다른 문제였

던 것 같아요. 4월~5월의 주요 이슈는 모든 육아 시설이 폐쇄된 것

이었는데 현재는 반별로 수업을 중단하거나 육아 시설이 부분 폐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대응하기 또 어려웠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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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네 그런 조짐들이 신속하게 접수되었는데 항상 조금씩 성격이 

달랐어요 (참가자 3, 공무원).

다. 신규 정책 고안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중 부모의 휴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생성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장애 요인이 있었다. 코로나-19 맥락에

서 정책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는 상호간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중복의 가능성이 있어서 환급이 이중으로 일어난다.

법안이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격리로 휴가를 주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권리도 주어질 수 있

거든요. 다른 자격들보다 우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this 

may come on top of the other entitlements. 또는 하나의 집단

에 이 권리를 제공하면 다른 집단에도 또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이 

그냥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물론 상호 연결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이유가 있어서 상호 연결되었겠지만, 그렇기 때문

에 다른 부분으로 갑자기 확장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는 자가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냐는거죠.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언가 조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등교를 못하는 어

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공식적인 조처를 할 수 있나요? 대상은 누

구이고 무엇을 조처하나요? 그래서 종종 어려워집니다. (참가자 2,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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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걱정은 고용주가 생산성 손실로 환급 받는 기존 NOW 

정책과 겹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반대쪽 입장도 고려한다.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 확진으로 사

람들이 근무할 수 없는 반면 고용주는 위의 이유로 근무 못하는 직원

의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이미 받았다고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임금에 대한 보

조금을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다면 거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중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쪽에서 본다면 말이죠. (참가자 2, 공무원).

부처의 이중 환급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면서 노사 대표는 NOW 정책

에 따라 이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이를 제한하거나 잠

재적 검역 기금에 대한 계획에 따라 받은 환급금을 할인하는 등의 제안을 

가리킨다. 노조와 고용주 조직 양쪽의 참가자들은 NOW 정책의 자격기

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고용주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강

조하지만 고용주가 업무일 손실로 인해 NOW 정책에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직원 임금에 대한 보상 (일부)을 받는 고용주가 임금 전체를 지급

하고 근로 시간은 단축하는 것에 대해 보다 더 관대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들은 아니라고 답한다. 4명의 참가자 중 그 누구도 업무 수행이 (부분적

으로) 불가능한 직원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NOW에 참여하거나 참여하

지 않는 고용주간의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참가자들은 재촉받았을 때 정부에서 근로자 임금의 80%를 

보상할 경우 근무 시간 감소에 보다 관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았다. 고용주 조직에 고용된 연구 참여자 중 하나는 관련성의 부

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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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예를 들어 NOW를 지급받는다면 서로 상쇄가 되어야 하는

데, 그것도 제안의 일부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NOW를 지급받으

려면 매출이 최소 20% 감소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저희가 좀 관

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은,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가격리 

명령]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출 손실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어디서도 복구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거죠. 그리고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

릴께요. 만약 직원들이 예를 들어 식당이 폐쇄되서 일이 없는데 집에 

있을 경우 이미 집에 있으니까 결근 시간을 청구 (absentee hours)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책 입안자의 또 다른 걱정은 규정 준수여부 확인하고 집행할 가능성

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 비율의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

다고 믿었기에 보건복지스포츠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함께, 사람들

이 격리중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그리고 수당을 받으라고 주장

하거나 고용주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그렇지만 

누가 그들이 집에만 있었다고 하며,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제 

말은 동료 중 한명이 감기에 걸렸는데 검사 받는 대요. 그러면 저도 

자가 격리 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며칠 걸릴 테니까 수당을 받겠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수당 지급이 제

대로 되는지 정책 실행과 점검이 매우 어렵다 (참가자 2, 공무원).

한 노동조합 참가자는 연맹에서 근로자와 관리자들에게 그 정도까지 

선언에 서명하도록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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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업무 시간과 장소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전

염병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정규 근무 시간 중 

일부 동안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수의 노동자를 양산해 낸 것

이다. 이는 첫번째 봉쇄의 기간 중 학교와 보육 시설(ECEC) 폐쇄로 큰 타

격을 입은 관리 책임을 가진 근로자들 사이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부모는 본인의 노출,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유아 보육 시설(ECEC) 직원의 노출, 자녀의 노출 등으로 인한 의무 

자가격리 위험에 직면한다.

이 실무 보고서는 코로나-19 발병 및 봉쇄 조치가 네덜란드의 삼자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행위자에 의한 휴가 및 유연 근무 시간 계획의 개

발과 이의 이해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정부, 노동조

합, 고용주 정책 고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돌봄 휴가를 둘러싼 두 가지 상황 전개를 탐구한다. (1) 부모를 위한 기존 

휴가 및 근무 시간 조정 사용과 해석 (2) 부모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구개

발의 두가지이다.

인터뷰에서 노동조합 연맹과 고용주 협회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속된 첫 번째 봉쇄 기간 중 유급 근로 부모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노

사대표는 4월 초 양자간 회의체인 Stichting van de Arbeid의 논의주제

로 이를 상정했다. 학교와 유아 보육 시설(ECEC) 이 수업을 재개하자 근

로 부모의 상황은 신규 정책과 검사 역량 강화로 늘어난 다른 자가 격리

를 요하는 근로자의 문제에 섞이기 시작했다. 노사 대표들은 사무실 근무

와 재택 근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업무 환경의 차를 다른 두 세계로 보

는 반면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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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표는 다른 시각에서 잠재적인 해결책에 접근한다. 노조는 회사

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돌봄 및 홈스

쿨링에 대한 가족의 투자는 저평가되고 있다. 고용주는 돌봄 책임이나 의

무 자가격리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을 포함한 생산성 손실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대표들은 비용

의 상당부분이 정부 정책의 결과이며 근로자는 기본급의 100%를 보장받

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단합했다. 

모든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존의 노사 대표와 조처를 재해석할 경우 

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존의 휴가 조처를 단협을 통해 연장하

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 삼자간 협상은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수차례 장

애물을 맞닥뜨렸다. 첫째 삼자간 협상은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정부나 

노사대표는 당장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을 협상하는 일에는 익숙치 않았

다. 입법화 과정은 약 12~18개월 소요되었다. 최근 연금 개혁과 같이 보

다 까다로운 협상은 수년 동안 질질 끌 수 있다. 또한 보고서를 위해 인터

뷰한 공무원들은 자가 격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에

는 주저한다. NOW 단기 업무 계획과 추가 기금을 통해 이중 환급에 대

한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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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독일은 다수의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의 첫 번째 코로나19 사례가 2020년 1월 27일에 확

인된 후73), 3월 초에 더욱 큰 규모의 집단 발생(cluster)이 이어지기 시작

하면서 규제 당국은 통금 및 신체 접촉 제한을 포함해 같은 달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했다74). 이후 늦봄과 여름에 상당한 완화 조치

를 취한 후, 11월 초에 두 번째로 전국적 봉쇄령에 들어갔다(3월에 비해 

덜 강경하지만 해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음). 2020년 11월 현재 독

일에서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으며(국민의 0.1%) 

약 13,000명이 사망했다75). 

전염병 유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건 위기에 이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GDP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GDP가 하락한 

적은 없었다76).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 숫자만으로는, 지역적, 직업적, 가

73) Erster Fall des Coronavirus in Deutschland, Hürriyet 28/01/2020.

74) Robert Koch Institut, SARS-CoV-2: Fallzahlen in Deutschland, China und wel

tweit, available at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
avirus/Fallzahlen.html/. 

75) Worldometers, Daily Update on the Coronavirus pandemic, available at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ies. 

76) Presse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2. Quartal 2020. Statistisches Bundesamt, 25/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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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여러 인구 집단들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이번 위기에 의해 어느 정도로 실제 영향을 받았는지 집단별 차이

를 파악하기 어렵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

과에 따르면, 경제 전반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

의 비율은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10%를 약간 넘는 안정적 수준이었

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4월 약 35%로 급격히 증가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약 20%가 소득 감소를 보고했다77). 독일 경제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78) 에서 발표한 기업환경지

수(Business climate index)는 2020년 4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많은 경우, 이미 통과되었거나 추진 중인 수많은 개혁안들이 어떤 장기

적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

는 결코 시행되지 못했을 예외적인 조치와 규제를 시행함으로 독일이 현

재 축적하고 있는 특별한 경험은, 여러 분야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발

상의 전환을 이루는 데 독특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재택근무

독일이 두 번째 전국적 봉쇄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다시 한 번 재택 근무를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3월 연방의회 청원79)위원회가 공개 청원에 대해 내놓은 호의적 의견으로 

77) Schröder, Carsten, et al. Erwerbstätige sind vor dem COVID-19-Virus nicht 
alle gleich. No. 1080. SOEPpapers on Multidisciplinary Panel Data Research, 
2020.

78) Available at https://www.ifo.de/node/54705. 

79) Deutscher Bundestag, Förderung des mobilen Arbeitens, Petitionen/Ausschuss 

- 04.03.2020 (hib 245/2020), https://www.bundestag.de/hib#url=L3ByZXNzZS
9oaWIvNjg1MjEyLTY4NTIxMg==&mod=mod45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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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유연 근무제(flexible work)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네덜란드에서 그러했듯이,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가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독일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로서는 재택 근무 시행 여부나 수준 결정을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 당사자

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어느 쪽 당사자도 유연 근무제 도입을 요구

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재택 근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활성화가 매

우 미흡했 것으로 추정된다80).이러한 현상은 분명 법적 체계 미비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홈   오피스”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재택 

근무의 도입을 망설였다81). 특히 산업 안전, 데이터 보호, 근무시간 규정

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행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높은 벌금 등이 문제가 되었다.

  1. 재택근무에 대한 현재의 법적 체계

가. 근무시간 및 측정

먼저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ArbZG)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

행하는 위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 근무를 하는 경

80) Grunau, P., K. Ruf, S. Steffes und S. Wolter (2019), Mobile Arbeitsformen 

aus Sicht von Betrieben und Beschäftigten«, IAB-Kurzbericht, Nürnberg; 
Brenke, Karl. Home Office: Möglichkeiten werden bei weitem nicht 
ausgeschöpft. DIW-Wochenbericht 83.5 (2016): 95-105.

81) Mergener, Alexandra. Homeoffice in Deutschland–Zugang, Nutzung und 
Regelu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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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고용주는 최대 근무시간, 휴게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휴일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근로자가 정

규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켜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회사 본사에 적

용되는 공휴일 규정이 정규 직장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의 

일반적인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할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근무

하는 동안 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

나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독일 법률은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문서화할 의

무를 근로자에게 이양하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상세한 근무시간 기록 

없이 “신뢰 기반”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근

로자는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최저 임금 기록 규정

(Mindestlohnaufzeichnungsverordnung)은 근로자가 원격으로만 근

로를 수행하고 해당 유형의 작업에 다른 구체적인 법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이 옵션은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재택 

근무에 대한 많은 계약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결정한 시간외 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 임금 기록 규정의 해당 조항이 유럽 법, 특히 유럽 사법 재

판소(CJEU)가 스페인의 노동조합인 CCOO가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CCOO v. Deutsche Bank) 에서 해석한 근로 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Directive 2003/88/EC)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 학자들 의 우려가 널리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 법원이 

EU 법률에 따라 독일 법률을 해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에 언급된 신뢰 

기반 근로 시간 조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그러한 해석이 

현 체제 아래에서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더라도, 이는 유럽 법 위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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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독일에 대해 언제든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 기존의 “신뢰 기반 근무시간” 법을 어떻게 개정

해야 할지 열띤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시된 입법안 중 최종적

으로 어떤 안이 채택되든, 최소한 재택 근무 중에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면서 신뢰 기반 

근로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근무시간

과 관련하여 개별 합의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럽 수준의 근로 

시간 지침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자는 의견이 있다. 2020년 10월 28일 

열린 질의 응답 세션에서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 내에서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CJEU 판결 효과를 조사할” 의사가 있

다고 밝혔다.

나. 산업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

다음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재택 근무 환경에서 어떤 산업 안전 조치

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의 “홈 오피스”를 조사하기 위해 점검 방문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근로자와의 상세하고 문서화된 논의를 통해 관련된 모든 상황과 요소들

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경우 고용주는 작업 장비에 대

한 산업 안전 규정 요구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예방적 산업 보건에 대한 규칙(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

schen Vorsorge 또는 ArbMedVV에 포함) 역시 재택 근무에 온전히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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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택 근무는 데이터 보안 및 IT 인프라에 대한 고도의 요구 조건

을 충족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택 근무 도입시 고용주는 장기

적으로 근로자가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업무 관

련 정보(따라서 잠재적 기밀 데이터)가 저장된 전자 기기에 접근할 수 없

게 하는 예방 조치가 포함된다. 데이터 전송의 안전성은 예를 들어 VPN 

연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저장 역시 작동 중인 서버를 통

해 안전하게 저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자신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권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고용주가 사용하는 모든 감시 또는 통제 시스템의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 공동 결정 및 과세

독일의 재택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또 다른 핵심 이슈는 근로자 이익의 집

단 대표에 관한 것이다. 독일의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은 최소 5명의 상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모든 사업장에 종업원 평

의회(works council)를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 종업원 평

의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 대표들

은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

다. 원격 근무 형태의 도입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영구적 형태(“Telearbeit”, 즉 원격 

근무)로서 도입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원격 근무가 일시적인 

기간에만 활용될 경우(예를 들어 보건 위기 중 예비 조치의 일환으로), 독

일 법률은 이를 “이동식 근무”(“mobile Arbeit”)로 정의하며 이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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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종업원 평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종업원 평의회는 장비 사용이나 산업 안전 보건 조치, 근무시간과 같은 

문제에 대한 기술적 통제 조치나 회사 규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종업원 평의회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때 평의회 협약을 통해 재택 근

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재택 근무 활용시 근로

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 사항을 정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재택 근무 도입 시점에서 근로자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달리 사업장에 종업원 협의회가 없는 경우, 재택 

근무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고용 계

약서에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재택 근무에 적용할 구체적 규칙들을 기술하

는 것이었다. 근무시간, 재택 근무 공간에서의 접근성, 데이터 전송과 같

은 문제에 대한 사전 합의는 근로자가 계약상 규칙 및 약정 준수에 자신

의 몫을 다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 작업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기술적 산업 안전 측면에서 

문제 발생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재택 근무에 사용되는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된 법적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 이 경

우 고용주가 이러한 장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일시불) 등

의 문제를 고용 계약서나 종업원 평의회 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처리해 

두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장비에 대해 발생한 비

용을 세금 신고시 소득 관련 지출(income-related expenses)로 청구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예로는 회사 구내에 적절한 근무 공간이 없거

나 원격 사무실이 근로자의 정규 근무지인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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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팬데믹 기간 중 재택 근무

코로나19 위기의 맥락에서 원격 근무 시행의 근거로 상호 동의 원칙을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물론 법적 이론상 고용 

계약의 두 당사자 즉 고용인과 근로자가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에 따라 비상 사태 극복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것으로 간

주된다.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코로

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업장 내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고용주의 정

당한 이익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은 둘 다 

중요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인 조치에 상대방은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격 근무

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뚜렷한 감염 위험에 대한 유일한 또는 가

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진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상대방과 관

련하여 원격 근무 시행에 동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바이러스가 기업 내에 확산될 구체적인 위험 징후 없이 국가 또는 

기업 부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의무를 촉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이 제공하는 막연한 지침을 넘어서) 고용주가 근

로자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재택 근무령을 내릴 권리 또는 의무를 

갖게 되는 조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근로

자의 사업장 접근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금지령 또는 제한령이 없는 경

우, 그러한 사업장들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재택 근무 옵션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한 그곳의 근로자들은 그러한 옵션에 동의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많은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재택 근

무 허가 요청을 오랫동안 거부해 왔다. 2020년 3월에 첫 번째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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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과거에 유연 근무제를 고려하기 망설이던 고

용주 다수는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재택 근무를 위한 업무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할 급작스러운 필요에 직면해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분명 이러한 

전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또

한 봉쇄 조치 해제 후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하면, 재택 근무는 더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었을 것

이다 (_ 참조).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유연 근무제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부족하여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필요

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었으며 재택 근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현재 상황에서 재택 근무의 대대적 시행이 기업, 근로자, 공공 보건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2020년 3월 첫 봉쇄 조치 기간 동안, 한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

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의 약 35%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

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러한 “현장 실험”이 가져

올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기업, 근로자, 그리고 환

경 보호와 같은 공익과 관련하여 재택 근무가 가지는 잠재적인 이익과 위

험을 추정하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이미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홈 오피스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번 팬데믹은 재택 

근무에 대한 기존의 많은 장애물과 의구심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

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부터 근로자

들에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고 재택 근무자는 게으르다는 

편견을 깬 것이 포함된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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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코로나 이후 홈 오피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솔루션 활용 기술을 발전시키고 원격 작

업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자 4명 

중 3명은 재택 근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재택 근무가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근로자의 최대 40%가 재택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전반적으로 덜 생

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한 상황, 즉 직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위기 상황에서 재택 근무가 하

나의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 상황에 대한 경험을 일반화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설치된 재택 근무 프레임워크를 장기적으로 (공중 보건 문제가 잠

잠해진 이후에도) 유지할 의향이 있는 고용주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

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논쟁이 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 도입을 고려할 만한 적합한 기회인가 하는 

것이다. 

  3. 재택 근무에 대한 미래의 권리

가. 입법 제안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근무 제도에 대한 법적 권리

의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 집단이 초기 

캠페인을 벌인 이후, 여당인 SPD와 CDU/CSU 연합 사이의 집권정당간 

합의서(coalition agreement)에는 정부에게 “이동식 근무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



제10장 코로나19 위기 중 독일의 사회법 개혁과 예상되는 장기적 영향 291

는 고용주로부터 재택 근무 거부 사유를 알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포

함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합의서에는 그러한 이동식 근무에 

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사회적 파트너들의 집단도 언급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2019/1158)가 2019년 중반에 통과되었으며 EU 회원국(독

일 포함)은 2022년 8월 2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지침은 근속 기

간 6개월 이상의 모든 일하는 부모와 돌봄 노동자에게 유연 근무제를 요

청할 권리를 성문화한 것으로, 유연 근무제란 “원격 근무 방식이나 유연

한 근무 일정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가 근무 패턴을 조정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요청할 권리”란 고용주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근로자의 요청에 응

답하되 원래의 근무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요청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불이익으로부

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넘어간다.

이 지침 서문은 원격 근무가 가족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유급 고용

(gainful employment)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돌봄의 책임이 있는 많은 부모와 근로자들에

게 일과 삶의 균형은 여전히 상당한 난제로 남아 있으며 [...] 여성의 고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술한다.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동식 

근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

었다”고 결론지었다. 장관이 표명한 이러한 견해는, 심각한 팬데믹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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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득이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에도 기

업들에게 원격 근무 제도를 도입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노동부는 독일 직장에 만연한 “출근해야 일이 된다”(cul-

ture of presence)는 문화를 비생산적으로 보고 이를 깨기 위한 입법 제

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로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을 단축할 권리 및 추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몇몇 법적 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 온 현 정부에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같은 정신으로, 노동부는 이제 이동식 근무에 대한 권리를 법

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 10월 초 노동부가 제시한 재택 근무권 관련 첫 법안은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24일을 이동식 근무 또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게 하

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전제 조건은 해당 업무(활동)가 적합하고 이에 

반하는 강력한 운영상의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이동식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요청을 거부하려면 특정 기간 내에 그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요청은 최대 6개월 

동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

제출된 법안은 원격 근무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 장기적으로 도로 

교통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게 된 스벤야 슐체

(Svenja Schulze) 독일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수많은 이익 단체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환경 운동가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초기 단계로, 어떤 경우 아직 미비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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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좌파 정당 대표들과 노동 조합 관계자

들 역시 그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용주와 기업 단체들은 재택 근무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계획을 소리 높여 거부했다. 그들은 업무 조직에 초래될 상당한 

어려움, 기술적 난제, 민감한 데이터의 기밀성에 초래될 위험을 예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변화가 공장들에 소요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

한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 법안은 연립 정부 내에서도 반대에 직면하고 있

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는 보통 사회민주주의적 SPD의 지지

를 받고 있지만 보수당인 CDU/CSU 연합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견해

를 나타냈다. CDU/CSU 연합 전반에 걸쳐, 근로자에게 재택 근무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

다. 그들은 그것이 융통성 없는 도구로서 관료주의를 유발하고 다양한 유

형의 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정당 방침과 일치하게, 보수당이 이끄는 독일 총리실에서는 최

근 제출된 법안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집권정당간 합의서에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의 도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총리실은 현재 해당 법안을 수용해 부처 간 추가 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 따라서 당분간 해당 법안은 실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 

물론 근로자, 가족, 기업, 환경 및 경제 전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 관계

자들과 목표를 대상으로 재택 근무가 어떤 잠재력과 단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이디어, 지식, 목표, 

동기 부여 등을 개인적으로 교류할 때 생산성 향상과 혁신력, 그리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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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대도시 지역 경제 집적화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 경

제학자들은 집적 경제 효과(agglomeration effects)에 대해 이야기한

다. 만약 앞서 언급한 상호 작용과 창의성의 순간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

환할 수 없다면, 원격 근무로 인한 탈집적화(deagglomeration)는 이러

한 긍정적 기회를 날려 버릴 위험이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재택 근무로 전환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초과 

근무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성과가 회사에서 보낸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을 때 초과 근무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몇 시간 집중해 작업을 할 수 있는 관리자의 경우 재택 

근무는 유연성을 더 높여 줄 수 있다. 한편, 어떤 근로자들에게 재택 근무

는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원격 근무의 잠재력

이 완전히 활용되지는 못하겠지만 원격 근무와 대면 근무 사이의 하이브

리드 형태로의 전환이 이뤄질지 모른다고 추정한다. 재택 근무의 장점인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사무실 근무의 장점인 창의적 교류를 결합하여, 

앞으로 사무실은 독립된 작업을 위한 일터로서의 역할은 줄고 근로자들

의 회의 장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해 가장 큰 의문은 재택 근무의 시행을 기업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활용하도록 기업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이익이 진

지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

요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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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 안전 보건

  1. 일시적 조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규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촉발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

된 많은 조치는 일시적인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다. 

4월 중순, 노동사회부는 첫 봉쇄 조치 이후 근로자들이 업무를 재개할 

때 최대한의 산업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산업 안전 

표준”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이 표준

에는 실내와 실외 그리고 및 차량 내에서 최소 1.5m의 안전 거리 유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능한 한 사업장에는 적절한 장벽, 표시, 접근 규

정, 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방역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 내 프로세스

는 교대 변경이나 휴식 및 사무실 출근 등을 잘 조직하여 근로자들이 가

능한 한 서로 직접 접촉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인지할 

수 있는 증상(경미한 열, 감기 징후, 호흡 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

가 음성으로 판단할 때까지 직장을 떠나 집에 머물러야 한다. 차단 스크

린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및 회사 구내에 접

근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사

업장의 입출구 및 사업장 근처에서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회사 차량, 작업 장

비 및 기타 접촉면에 대해 청소 빈도를 증가시키며, 눈에 잘 띄도록 “재채

기/기침 예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특정 부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위험과 예방 전략을 다루기 위해 산업 

재해 보험 기관들은 다수의 특수 부문별 표준을 발표했다. 또한 8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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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시 예방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산업 

보건 안전 규정”이 나와 기본 표준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한때 도입된 안전 장비 또는 프로세스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독일 기업

들에 의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지 모르지만, 앞 단락에 설명

된 대부분의 조치들은 독일의 업무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하기 어렵다. 

  2. 체계적 약점 해결을 위한 조치

대조적으로, 독일의 코로나19 감염 역학은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서 

몇 가지 체계적 허점을 드러냈다. 다른 여러 국가와 유사한 패턴으로, 근

로 조건 측면에서 “추악한 얼굴”을 많이 보여 준 부문은 식품 제조 산업이

었다. 초반에는 대부분의 관심이 중부 및 동부 유럽 출신의 수확 노동자

들의 불안정한 노동 및 생활 조건에 집중되었다. 4월 초에 이들은 아직 입

국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이것이 가능해질지 여부

도 불분명하여 대중의 관심은 이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 입국하여 생활

하고 일할 수 있는지로 옮겨졌다. 그 즈음 육류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일

련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이어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육류 가공 노동자

를 위한 기본적인 보건 안전 조항의 명백한 부재로 빠르게 옮겨 갔고 입

법 기관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는 커졌다.

관련된 논쟁은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초반에 대규모로 발생한 후 촉발

됐는데, 두 사건 모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th Rhine-Westphalia 

province)에서 일어났다. Westfleisch 회사가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해

외에서 온 방문 노동자를 상당수 포함한 근로자 중 수백 명이 지난 5월 코

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회사의 “자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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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 시점에, Westfleisch 회사

는 과도한 노동 시간, 최저 임금 미지불, 사회 보장 사기, 무면허 노동 등

의 심각한 근로자 권리 침해로 인해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다. 6월에는 같은 주에 위치한 Tönnies 회사의 핵심 육류 생산 공

장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있었다. 평균적으로 이 

곳에서는 매주 약 140,000 마리의 돼지가 도축 및 해체되어 독일 전체 

돼지 도축량의 7분의 1을 담당한다. 공장 직원에게서 채취한 약 7,000개

의 샘플 중 1/4 이상이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즉시 주변 지역은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으로 전환됐다. 10월에는 니더작센(Lower Saxony) 지역

에 위치한 Tönnies의 계열사 중 한 곳에서 좀 더 소규모의 집단 발병이 

있었다.

이러한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육류 공장들의 근로 조건의 실태가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Tönnies사는 

잠재적으로 확산 중이던 기간에 자사에서 일했던 전체 근로자들의 주소 

목록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운

영을 한 주된 이유는, 시설 관리자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했는지가 

상당히 의심되는 가운데 하청업체 및 개인 하청업자(특수형태근로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규직이든 “간접” 또는 위장 고

용된 근로자든 상관없이, 이들 다수는 해외에서 파견되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때때로 위생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

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들 이후, 육류 가공 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건 및 안전 실태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 대부분은 중부 및 동

부 유럽의 많은 근로자들이 하청 업체에 의해 임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로 고용된다는 사실에 집중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독일의 “산업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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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의 핵심 기둥으로 여겨진 사업장 내 공동 결정을 약화시키고, 

당국이 노동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19년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산업 안전 보건 당국에서 30곳의 대규모 도축 

및 육류 가공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00건 (부분적으로 

중대한) 이상의 산업 안전 보건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으나 이는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있다. 통상적으로 12시간 교대를 시행하며 

병가로 인한 결근시 해고를 단행한다는 보고도 있다. 공식적으로 적용되

어야 할 최저 임금은 숙식 제공 공제로 깎여서 지급된다. 하청 업체 근로

자들은 종종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매우 열악한 조건의 집단 거주 시설

에 서 지내기도 한다.

5월에 처음으로 법적 조치들이 발표된 후, 2020년 7월 29일에 연방 

정부는 소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법(“Arbeitsschutzkontrollgesetz”)을 

상정했다. 이 새로운 법은 여러 산업 부문에 걸친 기업 실사 점검 및 근로

자의 숙소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할 일관된 규칙을 제시한다. 한 

가지 주요 특이점은 연방 주에 대해서 균일하고 구속력 있는 점검 할당량

을 부여하고 위험 산업 부문에 대해 심화 점검을 하는 것이다. 관리 업무

는 산업 안전 당국이 수행한다. 사업장 외(off-site) 숙소를 포함해 근로

자의 숙소에는 최저 기준이 적용되며,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의 숙소 및 

작업 위치에 대해 관련 당국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

시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 산업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도축, 해체, 육가공의 핵심 사업에 외

부 인력 사용을 금지한다. 도축장 운영자는 핵심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비고용 협력 업체와의 계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고 임시 노동은 2021년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최저 

임금 규정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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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부과된다. 전통식 정육 시설(artisanal butcher 

shops)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도축장의 강제 CCTV 감시와 같이 좀 더 

강력한 조치의 도입이 자주 요구되었으나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 

연방 의회(Bundesrat)는 법안 규정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사항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법률 연구에서 특히 유럽 법 준수와 관련하여 회의

론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서도 파견 노동 지침(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2008/104/EC) 및 EU의 두 가지 “기본적 자유”(영업 

개시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및 서비스 제공 자유(freedom 

to provided services))와 관련된 조약 사항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모든 조항들은 합법적이고 적절하고 필요한 목적

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EU 공동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영

위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금지한다. 물론 육류 가공 산업에서 자

영업 및 파견업을 금지하는 것보다 덜 “극적인” 조치가 보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다 다르다. 어쨌

든 연방 정부는 특정 부문의 보건 안전 문제가 극적으로 폭로되었으므로 

계획된 개혁이 정당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에 다른 부문과 산업에 

대해 유사한 조항을 제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맥락에서 초

기의 입법 이니셔티브와 자발적인 약속은 광범위한 가시성도 달성하지 

못했고, 원하는 효과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된다.

결국 육류가 국제적으로도 거래되고 독일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20%

가 해외에서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러한 새로

운 법적 기준 때문에 독일 기업들에 불리한 경쟁 효과가 초래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길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럽 전

체를 위한 통일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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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육류 소비 감소가 지속 가능성과 공공 보건 

및 환경 측면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종종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집약적 육류 생산이 미래의 바이

러스 발생에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

재의 팬데믹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제4절 근무시간

위기에 따른 변화의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 또 다른 

영역은 근무시간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동안 독일이 자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특히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이를 경우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독일의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 따르면 2020년 3월 28일 이

래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염병 유행이 발생할 경우 연방 노동사회부

(BMAS)는 연방 의회(국회 하원)의 동의 없이 법정 명령을 내려 한정된 기

간 동안 근무시간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전제 조건은 공공 안

전과 질서, 의료 보건 시스템 및 간호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국민에게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활동에 대해 

근무시간 연장, 휴식 시간 단축,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로자 고용 등이 허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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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적 승인을 바탕으로, 행정실에서는 “코로나19 근로시간 조례”를 

발표했으며, 이는 4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유효했다. 조례에 따르면, 일상

용품 및 의료 제품의 생산 및 거래, 의료 행위 및 간호, 응급 및 구조 서비

스, 보안 및 질서 유지, 에너지 및 물 공급, 폐기물 및 하수 처리, 농업, 돈

과 증권의 운송, 데이터 인프라, 판매점에서의 활동 등을 포함한 여러 직

업 분류에 대해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 

해당 조례에서는 필수 서비스 제공을 다른 적절한 대책으로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전술한 직업 분류에 대해 일일 최대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그 

이상도 가능)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기준 기간

(reference period)당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6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일일 휴식 시간은 9시간 또는 그 이상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휴식 기간 단축에 대한 보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로 설정되었

다.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모든 제한 사항은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2차 봉

쇄 조치에 돌입하는 가운데 위와 유사한 규제를 재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기본적인 근무시간 보장의 중요성을 

무시한, 불편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점점 더 많이 표출

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올 여름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

결하려 하거나 “2차 확산”이 일어날 경우 다시 한 번 근로자의 권리를 희

생하는 일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정치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재정

적 어려움으로부터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당면한 보건 위기를 넘어서 

근무시간 유연화 조치를 계속 사용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적어도 후자의 의견은, 8월 의회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연방 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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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호하게 거부되었다. 정부는 “근로 시간 연장, 휴식 시간 단축, 휴식 시

간 연기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하면서 “따라서 근로시간법상 기본 표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산업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옹호되어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5절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독일의 일반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독일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대상별로 활용

하여 잘 대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전략은 기업 입장에서 수요 감소

나 사업 활동 제한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

지 않아도 되게끔 여러 차례 효과를 발휘했었다. 기업에게는 귀중한 노하

우의 손실을 피하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위기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의된 조건이 충

족될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의 안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제도가 유리한 조건에서 보다 광

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시행 조건은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개

정되어 왔다. 개정 작업은 항상 부문별 및 산업간 차원에서 사회적 파트

너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제적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와 관련해 독일이 남긴 모범의 중요성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어 단어 “Kurzarbeit”를 자국의 근로 시간 단

축 제도를 부르는 말에 차용했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시 말해 위기로 촉발된 특수 상황을 고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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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정된 특별 개정안을 제외하고서, 특정한 사업장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현재의 수요 부족에 대처하

려면 일부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근로 시간 단축

이 필요하다는 상호 이해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실제로 수요 부족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공통된 기대가 있어 고용

주 및 근로자 모두 직원 감축을 방지하는 데 이해 관계(근로자는 일자리

를 계속 유지하고 고용주는 사업장에 노하우를 보존할 수 있는)가 있을 

때에만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측은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주는 단축 대상 근로자에게 부분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세부 조건은 언제나 시행 예정인 개별 사례에 

맞게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경영조직법에 따르면 사업장에 종업원 

평의회(works council)가 있는 경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대한 

평의회와 경영진 간의 합의문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합의문

에는 보통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시작 및 기간, 단축된 근무시간의 위치 

및 분포, 대상 근로자 선택,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 해고 배제, 단시

간 수당 지급, 특별 지급에 대한 수당의 효과, 근로시간 계정과 초과 근무

에 대한 영향, 그리고 평의회에 관한 시기 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리 해고 방지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지원하

기 위해 사회법(고용 촉진에 관한 Sozialgesetzbuch Ⅲ – SGB Ⅲ)은 구

체적으로 정의된 조건 하에서 근로 시간 단축 수당(Kurzarbeitergeld)이

라는 것을 지급한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일시적

이고 불가피한 상당량의 일감 손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 

합의서 조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최소 3분의 1의 보수가 1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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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기관에 즉시 일감 손실 사실을 서면으

로 통보하면, 개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들(특히, 종료되지 

않은 의무 보험에 따른 고용 관계)은 근로 시간 단축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시간 단축 수당은 고용 기관에서 지불한다. 고용주 또는 종업원 

평의회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잃은 순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손실된 순임금의 67%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기간은 법에 따라 12개월로 제한된다. 

  2. 코로나19 위기 중 경험

2020년 3월 14일,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보상에 대한 임시 위기 관련 

개선법(Gesetz zur befristeten krisenbedingten Verbesserung der 

Regelungen für das Kurzarbeitergeld)이 독일 연방법 공보에 공포되

었다. 이 법은 연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을 받기 위한 자

격 조건에 대한 규칙을 수정했다. 

새로운 법에 대한 설명문에서는 “2008-2009년 금융 시장 위기 상황

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책임 있는 행동과 회사 내부 근무시간 조정 및 근

로 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규정은 독일 경제를 극적인 붕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적절한 노동 시장 정책 도구임이 입증되었다”라고 한다. 그 당시 

근로 시간 단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로 연장되어, 경

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동안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임박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번 위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것이 오랜 기간 입증되었음) 이 법은 

연방 정부에 2021년 말까지 규제를 발표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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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줄거나 중단된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혜택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

먼저, SGB Ⅲ는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장의 특수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촉박하게 특별 규정을 발표할 수 있

는 권한으로 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특정 회사에서 적은 비중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혜택을 제공할 권한이 이

미 주어져 있다. 이 한계선은 10%까지 낮춰질 수 있으며, 노동력의 1/3

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과 다르다. 또한, 과거에 초

과 근무로 인해 누적된 “마이너스 근로시간 잔고”를 근로 시간 단축 수당 

지급 전에 소진해야 한다는 요건은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사회 보장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

을 수 있다. 

파견근로법(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AÜG)에도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 보상금을 파견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할 권한

을 부여한다. 

연방 정부는 2020년 3월 27일 연방법 공보에 발표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촉진을 위한 조례(Kurzarbeitergeldverordnung – KuGV)에 추가

된 이러한 새로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2020년 5월 28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

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 (Sozialschutzpaket 2, 사회 보장 패키지 Ⅱ) 조

치가 있었고, 기존 근로 시간 단축 혜택에 대한 추가적 개선 사항이 포함

되었다. 그때 이후로 근로 시간이 적어도 50% 감소한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수령한 지 4개월째부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은 정액 순급여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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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77%)까지 인상된다. 수령한 지 7개월부터는 

정액 순급여의 80%(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87%)까지 인상된다. 이러

한 혜택의 수령은 2020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소득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혜택은 특정 유형의 추가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일한 입법 패키지 Ⅱ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새

로운 틀로도 실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실업 수당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2020년 5월 1일에서 12

월 31일 사이에 종료되는 사람들은 3개월 더 연장된다.

근무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수 파악은 분산된 제도적 설정으로 인해 과

정이 복잡하며, 특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치는 보통 최대 몇 달 간

의 딜레이 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2020년 5월 기준 측정된 근로자 수는 

7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이다(이는 전체 노동력의 약 5분

의 1이며, 2008/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정점에서 파악한 140만 명보다

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5월 당시 독일 기업의 약 절반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여름 동안

에는 그 수치가 상당히 내려갔지만, 최근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엄

청난 사용량과 제도의 급박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트너와 노동 

시장 기관들의 관리는 이전 위기에 비해 무난한 효과와 효율성 향상으로 

찬사를 받았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사용한 기업들은 프로세

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제로 법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비중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의 약 3분의 1은 자

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며 또 다른 6%의 고용주는 단체 

협약에 따라 그러한 추가 금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82)



제10장 코로나19 위기 중 독일의 사회법 개혁과 예상되는 장기적 영향 307

제6절 부모 급여

이번 위기로 인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 역시 한 단계 발전하며 

개혁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EU의 “일과 삶의 균

형 정책 지침”을 2020년 중순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법적 틀에 대한 필요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각 부모들 

개별적 업무 상황에 맞는 선택과 맞춤형 솔루션을 허용하는 법률 제도를 

설계하는 동시에 양성 평등을 장려하는 조치를 장려하는 것은 확실히 “모

성 불이익”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독일과 같은 노동 시장에게 쉽지 

않은 도전 과제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즉각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

었다. 어떤 가정에서는 학교, 보육원 및 기타 보육 서비스의 폐쇄로 인해 

부모들이 예기치 않게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했다. 한편 위기 중에도 서

비스의 지속이 필수적인 분야(의료 종사자, 행정,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출근을 요구받은 부모들이 있었는데, 이는 육아 휴직 또는 육아를 위한 

시간제 노동 등에 계획된 기간과 충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

은 경기 침체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적 우려의 전염병 상황 발생시 국민 보호법(Gesetz zum Schutz 

der Bevölkerung bei einer epidemischen Lage von nationaler 

Tragweite)이 2020년 3월 27일에 연방법 공보에 발표되었으며 공포 이

후 그날 발효되었다. 이 법은 상당한 소득 손실을 겪었지만 집에서 자녀

를 돌볼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보호한다. 부모들은 월별 순소득의 최대 

67%(최대 금액 2,016 유로)를 6주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8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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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하며, 고용주는 주 관할 당국에 상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

한 보상금의 전제 조건은, 일하는 부모가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

며, 다른 방법으로는 돌봄을 제공할 수 없고, 유연 근무 또는 초과 근무 

크레딧이 이미 소진되었을 경우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은 월 최대 185유

로의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월부터 필수 산업 부문 및 직업군(예: 의사, 경찰관, 간호사)에 종사하

는 부모들은 부모 수당(parental allowance)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 이들은 자녀가 생후 14개월이 지난 뒤에도 해당 급여 수

급 자격으로 육아 휴직 또는 육아를 위한 시간제 노동 기간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뒤늦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또 다른 자녀에 대한 부

모 급여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한 양쪽 부모가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

를 갖도록 장려하는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hip bonus)의 경우,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모가 계획보다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

이 더 이상 취소되거나 상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부

모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모가 받는 소득 

대체 급여가 있어도 부모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근로 시간 단축 수당이 포함된다. 부모 급여를 늦게 계산하여 받는 불이

익을 보상하기 위해, 출산 예정 부모들은 부모 급여 계산 기준에서 이 몇 

달을 제외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설명된 대부분의 조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순전히 

일시적인 적응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독일의 육아 휴직/시간제 제

도 및 급여 수령 제도에서 어떤 유연화 조치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지

표로 삼을 수 있다. 여성이 다양한 부문에서 “필수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육아와 홈스쿨링 필요에 직면해 추가적

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젠더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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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육

아 휴직 및 급여 제도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조치가 독일의 전반적

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83)

제7절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최근 수십년 동안 독일 사회 보장 제도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는 실업 보험 급여가 만료된 후 실업 부조 수급 자격을 제거

하는 이른바 Hartz-IV 개정이다. 이는 독일에서 사회 부조 급여에 의존

하는 가구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엄격한 자산 조사이다.

수년 간 벌인 열띤 논쟁 끝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입법 기관은 최

초로 그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부분적으로 면제하

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보장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자의 배치 및 보호에 대한 접근 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für leichteren 

Zugang zu sozialer Sicherung und zum Einsatz und zur 

Absicherung sozialer Dienstleister aufgrund des Coronavirus 

SARS-CoV- 2, Sozialschutz-Paket)은 2020년 3월 27일에 연방법 공

보에 게재되었으며 공포 이후 그날 발효되었다. 

법이 발효된 이후, 상당한 재산(부동산)이 없음을 진술하는 신청자의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정확도에 대한 법률적 추정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하

83) E.g. Müller, Kai-Uwe, et al. Corona-Krise erschwert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vor allem für Mütter: Erwerbstätige Eltern sollten entlastet 
werden. DIW Wochenbericht 87.19 (2020): 331-340.



310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며 자산 조사는 사실상 소득 조사로 축소된다. 또한 이전에 부여된 급여

의 연장은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소득 연동 자녀 지원금 

및 노령 수당 역시 단순화된 절차 및 완화된 요건 하에서 동등하게 제공

된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철저히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제 기준 완

화시 청구인의 행동에 관련된 연구를 위한 건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그간 종종 비효율적이고 낙인을 찍

으며 억제적이고 심지어 혜택의 비수급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온 

이 제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제8절 병가 및 원격 의료

통제 조치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한 또 한 가지 논쟁은 유급 

병가의 전제 조건에 관한 것이다. 자명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의 맥락에

서, 의심스러운 증상을 가진 근로자가 의사를 만나러 병원을 직접 방문하

도록 강요받거나 증상을 무시하고 출근하도록 권장되는 상황은 어떤 상

황에서든 피해야 할 시나리오이다.

2020년 3월 9일부터 상기도에 경미한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전화로 

의사와 상담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최

대 7일). 이러한 조치는 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터가 바이러스 확

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병원이 정상적

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경험은 코로나19 관련 특수 제도가 있기 전

과 비교했을 때 원격 진료의 사용 확대와 원격 진료가 진단서 발급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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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보험 급여 수급 자격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

제9절 파견근로

현행 파견근로법(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의 주요 조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정의된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만 허가된 전문 파견 기

관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고용주와 파견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집단 협약이 허용할 경우, 근

로 시간 단축이나 해고를 막기 위해 동종 산업 내에서 고용주 간 임시 근

로자를 공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위기의 맥락에서, 파견 근로 

사용에 대한 좁은 가능성은 유연한 솔루션을 더욱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국에 의해 부과된 제약과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전체 경제 부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요 부족이 발생했으

며, 다른 부문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즉시 채용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많은 수의 근로자가 해고되고 이후 다른 직업군

에 다시 채용되는 방식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변호사 협회(Deutscher Anwaltverein, DAV)는 이미 3월에 경제의 각

기 다른 부문에서, 집단 협약이 없을 경우, 회사 간 근로자를 공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안은 4월 DAV에서 발표한 입장 성명서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현행 근로시간법에 따르면 주요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경우는 “비상 상황에서의 임시 일자리,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

지와 무관하게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여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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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특히 원자재나 식품이 상하거나 업무 결과가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DAV는 다음 문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연방 또는 

지방 정부의 별도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 동안 운영을 

유지하는 시설 및 기업에서 근로시간법의 시간 제한을 과도하게 초과하

지 않는 한 비상 상황으로 간주된다.”

이 논의는 이미 심하게 타격을 입은 산업들에게 다시 한 번 피해를 입

힌 2차 봉쇄 조치의 맥락에서 다시 강화되었다. 

제10절 파산

  1.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

민사, 파산 및 형사 소송법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완화를 

위해 2020년 3월에 통과된 개혁 패키지의 일부는 코로나19 파산유예법

(COVID-19-Insolvenzaussetzungsgesetz, COVInsAG)이다. 이 법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난에 처한 기업을 지속시키는 것

이다. 기업은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고 채권자 및 

투자자와 재정 계약(예: 대출) 및 구조조정 계약(예: 감액 평가)을 체결할 

시간이 주어진다.

파산법(Insolvenzordnung, InsO)에 따르면, 법인(예: 유한 회사 또는 

주식 회사)의 대표는 기본적으로 파산 또는 과다 부채 발생시 파산 절차

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COVInsAG에 의해 유예되었다.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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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에 따라 향후 이를 처리할 실질적이고 현실적 전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 신청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의무 위

반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증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중요하게도, 파산유예법(COVInsAG)은 2020년 3월 1일에 이미 파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할 채권자의 권리를 제

한(소위 제3자 신청)한다.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법(GmbHG) 또는 주식회사법(AktG) 등의 

조항에 따르면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채가 과중하게 된 이후에 전무 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으며, 구조조정을 위한 실

질적 기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만 허용

된다 (그런 다음 해당 법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注意義務)와 양

립할 수 있는 지급에 대해 언급한다). 파산유예법은 해당 법의 조항에 따

라 파산 신청 의무가 유예되는 경우(위 참조) 전무 이사와 이사회 구성원

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지급 금지를 완화한다.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

서 이루어진 지불은 허용되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업 운영

을 유지 또는 재개하거나 구조조정 개념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지급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

만 승인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

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파산 지연으로 인해 불법 행위 책임의 위험이 있

다. 또한 파산시 대출 상환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데, 대출 기관이 회사에 돈을 상환해야 하거나 담보를 주장하도록 허

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파산유예법은 코로나19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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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기간 동안 부여된 구조조정 대출(주주 대출 포함)은 상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자의 지급도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

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만 그러한 특전을 받는다. 주주 대출 확

보 역시 이러한 특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재건

대출회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와 같은 특수 기관에서 제

공하는 국가 자금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의 대출일 경우 이러한 혜택들은 

무기한 적용된다.

파산 신청 요건의 유예에 대해 비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제학자들은 공급 업체가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없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그들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연

기되었던 파산의 물결이 닥칠 것을 예상하며, 이는 실제로 건강한 기업의 

후속 파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학자들은 파산유예법이 

가져온 변화를 드러내 놓고 환영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기업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에 생존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

며 이는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84)

  2. 예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영구 조치

이번 위기로 인해 규제 당국은 파산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라는 집중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는 오랜 기간 요구되어 

온 개혁 노력을 진척시키는 데 주목할 만한 부작용을 낳았다.

유럽   전역에서 EU와 회원국들이 설정한 기업 구조조정의 기존 프레임

워크는 조기 개입과 보존보다는 사업체 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난

84) E.g. Pöschke, Carlo. Reaktionen des Gesetzgebers auf die COVID-19-Pandemie 
– Teil I: Insolvenz- und Gesellschaftsrecht. In: Juraexamen.info 18/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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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왔다. 이것은 기업, 채권자, 근로자, 그리고 유럽 경제 전반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제는 최근 예방적 구조조정 프레

임워크에 대한 EU 지침 2019/1023에 의해 다루어졌다. 2021년 7월 17

일 발효 예정인 이 지침은 판례법이 보호의 허점을 입증한 몇 가지 이슈

를 다룰 것이다.85)

코로나19 위기의 맥락에서 대두된 문제들에 비추어, 독일의 정책 입

안자들은 유럽 지침의 조기 시행을 결정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

과 함께 통과시켰다. 10월 중순에 정부는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개

편을 가능케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Sanierungs- und Insolvenzrechtsfortentwicklungsgesetz – 

SanInsFoG). 그 법안의 목적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채택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적 프레임워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 구

조조정 영역과 그와 비교되는 비용과 단점을 가진 파산 절차 형태의 구조

조정 영역 사이에 현 구조조정법이 남겨 둔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이 구조조정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스스로 계획을 협상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프레임워크의 도구는 파산이 임박하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잘 준비되어 있고 기업이 그 과정에

서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확보하

85) Miravitlles Ciurana (CJEU, 2017년 12월 14일, Case C-243/16)와 같은 사건들을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파산한 회사의 이사가 결국 파

산으로 이어진 막대한 손실에 대해 알릴 총회를 제시간에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파
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EU 법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Veli 
Mustafa (CJEU, 2013년 4월 18일, C 247/12)의 사건을 통해, 잠재적 청산 방지에 

필수적인 파산 선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자격에 대한 EU 수준의 보장
이 없다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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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집행 및 환가 금지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사회 보

장 기관, 세무서, 또는 공급 업체에 이미 체납금이 있거나 기업이 지난 3

년 동안 회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

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구조조정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기대될 때에만 앞서 언급한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파산 자체 관

리(즉, 파산 관리자 임명의 포기)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자체 관리의 

목적 및 채권자의 이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에 맞게 경영을 기꺼이 조정할 의지와 능력이 있

다고 기대되는 경우 자체 관리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갑작스

런 파산으로 인해 행동을 취해야 할 압력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리고 양심적으로 자체 관리 절차를 준비할 경우 자체 관리 

명령에 대한 신뢰심이 갖는 것은 합당하다. 다른 경우에, 자체 관리가 배

제되어서는 안되지만 채권자에게 명백히 초래될 불이익이 임박하지 않아 

보일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가 관리 절차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개별 질문들이 앞

으로 규제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우선 순위에 따라 부동산 부

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 유한 책임 회사 관리자들의 개인적 책임 등이 

있다. 유한 책임 회사의 관리자들은 회사가 파산 위협을 받을 경우 초기

부터 기업가적 재량권 행사라는 틀 내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

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채권자들이 직면할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에 의해 기업가적 재량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의 위반은 회사 소유주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면에 채무자가 

예방적 프레임워크 도구를 사용하거나 자체 관리 절차에 도입할 경우 채

권자가 직접 책임을 갖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회복 옵션을 개선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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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매출 부진을 겪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다 부채 발생시 지속 예측을 위한 예측 기간이 일시적으로 단축되었다. 

파산 절차와 파산 방지를 위해 새로 마련된 구조조정 프레임워크가 효과

적이려면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원격 통신 수단을 사용

하여 채권자 회의에서 파산 또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명하게도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만으로는 독일, 유럽, 글로벌 비즈니

스 세계에 팬데믹이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다루기에 충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레임워크의 심각한 제약, 

구조조정 시도의 높은 실패율(총 케이스의 70%가 실패), 그리고 성공 가

능성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필수적이다.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이번 개혁을 통

해 취해진 조치들이 진정한 구제를 가져올 만큼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1절 결론

요약하자면, 현재의 위기는 독일의 생활과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규정들에 다양한 변경을 촉발했다. 언뜻 보기에 이들 중 대부

분 또는 전부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긴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

적인 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의 규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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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할 수 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제도 때문에 직

접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몇몇 분야에서 지속되어 온 토론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함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전자 중에서 산업 안전 보건 분야는 과거의 체계적인 약점들이 간과되

었던 분야로 여겨진다. 많은 행위 주체들이 의식적으로 문제들을 너무 오

랫동안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류 가공 공장에서 대규모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겪은 끔찍한 단기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훨

씬 더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규제가 도입됨으로 누

리게 될 장기적인 이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초

안에서 더 논란이 되는 부분(특히 자영업자 및 파견 근로자 사용 금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또한 EU 법률과의 비호환성 측면에서 어

떠한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개혁의 효과에 대한 평

가가 가능해지면, 가능한 추가 및 대체 수단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 

영역을 추가로 발전시킬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파산 문제의 해결, 또한 더 중요한 것으로 파산의 예방과 관련하여, 예

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개혁 패키지의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위기 상황으로 인한 한때의 재정적 

어려움이 파산의 물결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임시 조치들이 취해

졌고, 그 가운데 구조조정 프레임워크를 영구적으로 개편해 보자는 개혁 

제안은, 나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활동 제약이 점차 해제되어 기업들이 

다시 자립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이러한 개혁 패키지가 사업 잠재력의 불필요한 손실을 최대

한 방지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루기에 충분히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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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통과될 것이 분명한 산업 안전 보건 및 파산 분야의 개혁보

다 훨씬 더 논란이 되는 분야는 재택 근무 시행에 대한 입법적 개입에 관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총리실에서는 최근 노동부에서 제출한 제

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재택 근무

자 수의 급증으로 한창 논쟁 중인 재택 근무 이슈의 마지막 장은 아닐 것

이다. 예방적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유럽 지침이 

이미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몇 가지 공통된 근거를 제시했다는 사실—특

히 부모와 돌봄 노동자를 위한 “유연 근무제”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정치적 과정이 더 빨리 추진되게 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로서는 

재택 근무권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여부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의를 예

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영구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와 주

목을 받고 있는 분야들을 넘어, 그 밖의 여러 영역들 역시 예외적인 임시 

규칙과 현장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근로시간, 부모 급여,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 병가로 인한 결근 및 원격 진료, 파견 근로 등이 포함된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의 전개 상황을 보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

으로, 특히 2008-09년 금융 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제도적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과거 있었던 어떤 위기 상황보다 더 시

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

요한 개정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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